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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한국, 중국, 일본의 어장 이용을 둘러싸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일 어업협정(1965년), 

중․일 어업협정(1975년)이 어업질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어업협정의 핵심은 

어업세력이 우세한 일본의 어선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

면서 한국 어업의 외연적 확대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 어업이 급성장하

면서 일본의 주변수역까지 진출하는 등 3국의 어업 판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각국의 어업세력의 판도 변화와 유엔해양법의 발효로 인한 국제 어업질서 변화를 

배경으로 한․중, 한․일, 중․일 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이 1990년대 후반부터 체결되었다. 

신 어업협정들의 핵심은 EEZ 선포에 따른 관할권의 확보였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동북아 수역은 한․중․일 각각의 관할 수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부 수역에 있어서는 공

동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선, 자국의 수역이 넓어진 것과 동시에 각 

국가는 관할권 내의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수역에 있어서는 과도한 어업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좁은 해역에 대한 각 

국가간의 관할수역 분할과 어업자원의 회유 특성에 의해 한 국가의 어업자원 관리 문제는 

그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3국 간 공동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에 한․중․일 각국의 어업구조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한국

은 1990년대부터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의 규모가 축소면서 어획량 감소, 노동력 부족, 경영

비용의 상승 등에 의해 어선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의 어선어업은 어가(魚價)

마저 침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한국보다도 경영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

다. 이에 비해 중국의 어업은 아직까지도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정체되고 노동력이 다른 산업 분야로 이전되고 있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를 둘러싼 어업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각국의 어업구조가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경

영난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인식에서 3국의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자간에는 공동의 인식이 성립되었지

만, 실제 각국의 어업구조․어업관리체계 등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

어 3국의 공동어업관리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는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 협조적인 공동어업관리 방안은 각국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나타나 3국의 공동어업관리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3국의 공



동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단순히 자원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의 영위에만 국한되지 않

고, 3국간 어업협력 관계의 강화, 불법어업의 감시비용 절감,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국내 

연근해 어업자원 관리 효과 증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3국에 의한 공동어업관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총 2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구로 1차 연도는 공동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한․중․일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의 결과물을 

토대로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다. 진행 

중인 연구이지만, 1차 연도의 결과물도 수산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정책담당자, 관련 업계 

및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실의 정명생 부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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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연구센터의 김대영 책임연구원에 의해 집필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자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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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entry into for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nclusion of the fishery treaties (Korea-Japan, Korea-China and China-Japan), EEZ 

has developed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problems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for the migratory and straddling species are not just one country's problems but all three 

countries' problems. In addition, as fishery resources continue to decrease and fishing 

conflicts increase among three countries' fishermen a cooperative fishery management 

program becomes an urgent issue.

However, three countries are in the different situations concerning the use of resources 

and fishery development stages so that it is not easy to achieve cooperative fishery 

management. Each country is also facing with unique social-economic condi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Furthermore, a discord of interests among different industries 

and costs of resources management are obstacles which should be overcome before 

cooperativ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can become a reality.

Korea needs to play a key role in suggesting a joint meeting among the three 

countries' scientists to find collaborative measures for cooperative fishery management 

program. For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operational plans such as 

roles and duties shared among the three countries. 

For a matter of cooper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get advices from Chinese and 

Japonese specialists. Therefore, joint studies were carried out with professors from 

Shanghai Fisheries University of China, and Nagasaki Fisheries University of Japan along 

with th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in Korea. Even 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 reports regarding this issue, the fisheries statistical data 

from China and Japan were not sufficient for many practical reasons, so KMI visited 

these countries and held a symposium to collect data and exchange views for cooperative 

management and visited many other countries to research relevant case studies. 

Cooperation has always been one of the main functions of numerous regional fishery 

bodies. Regarding the structure and methods of operations of these bodies, there are two 

key points that should be made. The first is the matter of timing.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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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ly take action only when any argument about the action is cleared. But such 

experiences show that it takes time for a group of scientists to get used to working 

together, to establish effective cooperative programs and to make appropriate information 

available to policy makers. The second is the matter of building the management 

logistic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iat, if any. 

Korean fishery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generally have been based on the permit 

systems for the capture fishery and TAC together since 1999.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establish a “fishery resources recovery plan”. The purpose of this 

plan is to develop a sustainable fishery. 

Japan is using TAC and a resource recovery plan to strengthen the resource 

management of its fishery territories. They also have a fishing effort reduction plan, a 

ban on improvements to fishing gears, release of fish fry program and fishery cleaning. 

China introduced the ‘Fishery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in 1986. According to 

this law, aquaculture is a major player for production increases. The fishery production 

of China is increasing while those of Korea and Japan are stagnating or decreasing. In 

terms of fish prices, it is increasing in Korea and China, but decreasing in Japan. The 

total number of vessels in Korea and Japan are decreasing, but increasing in China. 

Korea's coastal fishery is weakening and the Japanese coastal fishery is perishing. So the 

Japanese coastal fishery industry is restructuring.

The fishery agreements between the two of three countries were established to address 

the EEZ systems which were created after the UN Convention. To specify existing 

fishery cooperation and overcome the practical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keep 

continuous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governments. All three countries' 

fishermen are operating in both their own EEZs and other countries' EEZs, so that they 

are affected by the enactment of fishery agreements. But fishery agreements delayed the 

establishment of EEZs boundaries between two countries so that traditional fishing 

practices continue as normal in these fisheries. The countries with more fishing power 

poured more fishing efforts into these fisheries. This fishing activity caused the 

exhaustion of the fishery resources in these areas. It is expected that accessing other 

countries' fisheries will become more difficult and accessing these joint fisheries will 

increase. For this reason, cooperative management of these fisheries will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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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ly important. 

Among the three countries, Korea is at the mid-stage level in terms of fishery 

development. Because of the policy differences in fishery, any country can initiate the 

cooperative management program. As the first step, Korea leads the cooperation effort 

among the three countries to create an agreement for a cooperative management program. 

On the next step, a cooperative fishery management target will be designated by 

creating specific cooperative management measures, and then the three-country-agreed 

cooperative management plan will be complete. On the final step, the cooperative fishery 

management body will be established by using the results from the second step. After 

establishing the management body, a cooperative fishery management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a step by step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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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엔해양법 발효와 양국간의 어업협정(한․중, 한․일, 중․일) 체결로 인하여 한․

중․일 3국간에 국가간의 관할수역이 발생함

- 좁은 해역에 대한 각 국가간의 관할수역 분할과 어업자원의 회유 특성상 어업자원관

리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3국간 공동의 문제로 대두됨

◦ 계속 감소하고 있는 어업자원과 양국간 어업인들의 조업분쟁을 감안하여 공동관리 방

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문제는 공동관리 방안의 마련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3국의 공동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 특히 한․중․일 3국은 자원 이용 등 어업 발전단계의 측면에서 볼 때 각기 상이한 

위치에 있어 단순한 이론적 접근이나 양국간의 협력만으로는 공동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를 제안하고 각국의 전문가

가 참여한 회의 등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이 공동어업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각국의 역할 

분담, 비용 및 의무 배분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상기 제시한 공동관리의 체제 형성을 위해서 우선 공동어업관리에 대한 필

요성을 제기하고, 현행 3국의 여건 상 공동어업관리 이행에 있어 장애요인과 추진방향

을 도출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며

- 이를 바탕으로 공동어업관리의 목표설정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어업 관리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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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본 연구는 한․중․일 3국간 공동어업관리방안 모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한․

중․일 3국의 연구자간 공동연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중국의 상해수산대학교 및 일본의 나가사키수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우리나라의 자원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위탁연구를 진행

하였음

◦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중국 및 

일본에 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출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 향후 3국의 공동어업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일본 및 중국에서 관련전문가

와 함께 한․일 및 한․중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공동어업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였음

- 또한 공동어업관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U, 북미, 오세아니아 등의 사례조사

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 연구방향 및 결과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국내 전문가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자문위

원회도 수차례 개최하였음

제2장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 공유 어업자원의 관리 문제는 유엔해양법 제63조 제1항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성의 있

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범’도 공유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경제학에서는 공유 자원 관리를 당사국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게임이론을 통해 규

명하고 있는데

- 당사국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각자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

로 자원은 남획 상태로 진전되는 반면

- 당사국들이 협조하여 공동관리체제를 마련한다면 두 나라 모두 해당 어업의 경제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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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정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와 ‘무임승차’와 같은 당사국

의 이탈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 수단이 필요하고

- 장기적으로 환경․경제․정치 등의 상황 변화에도 협조 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

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부가적인 보상은 협상의 시야를 넓혀 공유 자원 관리의 목표가 당사국들간 상이

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관리체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구실을 할 수 있음

◦ 공동어업관리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과학 연구․조사에서의 협력이 하나이고, 이

를 바탕으로 공동관리까지 실행하는 것이 다른 하나임

- 공동관리 실행은 당사국들의 이해(利害)가 걸려있어 실행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 과학 연구․조사는 비교적 협력이 쉽고 공동관리를 뒷받침하는 바탕이 되므로 이 차

원의 협력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볼 때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한․중․일의 공동어업관리가 

요청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첫째, 수산자원회복을 통해 재생산력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둘째, 3국간 어업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음

- 셋째, 공동어업관리가 실현되면 3국간 합의에 의한 감시 감독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

므로 감시 비용이 절감될 것임

- 넷째, 부수적인 효과로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음

- 다섯째, 우리나라의 연근해 지역에 대한 어업관리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여섯째, 국제기구들의 권고 사항인 공동어업관리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

식이 제고될 수 있음

- 일곱째,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북한과의 수산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제3장 한·중·일의 어업관리체제와 변화

◦ 한국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전통적으로 어선어업의 허가제를 근간으로 한 진입규제

와 기술적 통제수단을 사용하다가 1999년부터 TAC제도를 도입하여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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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원조성사업으로서 인공어초, 종묘방류사업도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 중에 있

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임

◦ 일본은 자국수역 내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TAC 및 자원회복계획 등을 실시하

고 있음

- 어획노력량의 감축, 즉 감척사업은 한국과는 달리 잔존어업자가 감척비용을 부담하는 

자주감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자원회복계획은 첫째, 어획노력량의 삭감으로서 감선, 휴어, 어구개량, 소형어류 어획

규제 등, 둘째, 자원배양으로서 종묘방류 등, 셋째, 어장환경보전으로서 해저경운, 어

장청소 등의 3가지임

◦ 중국의 자원관리정책에서는 어업법규 및 정책에 있어서 1986년에 ‘중국인민공화국어

업법’이 제정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임

- 이 법은 양식 위주의 생산 방침과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어획허가증제도, 어업자원 

증식 및 보호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은 법․제도 상에서 수십 년간 잡는 어업 위주였던 어업정

책을 크게 전환하였음

◦ 한․중․일 사이 양국간 어업협정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후 선포된 EEZ 시

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수역의 어업관리체제임

-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에 체결되었고, 양국의 EEZ와 동해 중간 수역 및 제

주 남부 중간수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중 어업협정은 2000년 11월에 체결되었고, 양국의 EEZ와 잠정조치수역, 과도수

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에 체결되었고, 양국의 EEZ와 잠정조치수역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EEZ와도 일부 겹침

◦ 양국간 어업협정 체제에 나타나는 중첩수역은 모두 기국주의에 의해 관리되는 수역으

로 자원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수역임

- 한․중․일 어업협정 체제에서 3개의 양자적 어업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 업무로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 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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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세 개의 양자협정이 발효된 지 이미 3∼4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진 바 없음

◦ 양국간 어업협정의 이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3국의 어장의존도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는 점임

- 한국은 일본 EEZ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은 한국의 서해 EEZ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이 감소하고 있지 않음

- 현재로서 3국의 어장 의존도가 가장 낮은 수역은 동중국해 수역으로 동 수역은 중국

과 일본의 잠정조치수역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어업도 일부 존재하는 수역임

◦ 양국간 어업협정 이행은 체계적인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원관리체제가 성립되

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정성적 평가에 의한 어획할당량과 어선감축이 이루어지는 문

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현재까지 한․중․일의 민․관 수산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

고 있는 실정임

- 이는 3국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활동내용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임

- 더욱이 기존의 협력은 단지 과학조사를 위한 기초단계 수준이며 어업의 경제 및 사회

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기존 수산협력 이행의 구체화 문제 및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3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또한 이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교류 및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4장 한·중·일 어업구조의 변화

◦ 한․중․일의 어업 생산량은 한국과 일본이 감소 국면을 보이는 한편 중국은 정체 국

면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원양어업, 1990년대 중반부터 근해어업의 

어획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원양어업의 쇠퇴를 시작으로 근해어업의 어획량 감소로 2000년대 이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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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반해 중국의 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면에서는 내수면 및 해면양식어업의 생산량이 늘고는 있으나 근해어업이 포함된 

해면어선어업의 어획량은 정체 국면을 나타내고 있음

◦ 한․중․일의 어가(魚價)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어가가 침

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어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근해어업 

특히 한․중․일간 어업경합이 치열한 저인망류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의 어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 내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수입 수산물의 영향과 함께 이서저인망을 중심으로 한 어획물의 어가

가 계속해서 침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합이 치열한 업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어가는 자국 어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체 어가의 움직임과는 달리 해면어선어업 중 연근해어업 어획물의 어가

는 하락하고 있음

◦ 한․중․일의 어업세력을 어선세력 중심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어선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어선의 소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어선수는 증

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어선 세력 가운데 근해어업이 속한 해면어선어업이 어선수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척 당 톤수는 정체 내지 약간의 증가세에 있지만, 어선 톤당 어

획량은 정체 내지는 감소를 보이고 있어 어가 하락에 따른 경영난이 나타나고 있음

◦ 한․중․일의 어업노동력은 한국과 일본이 현저한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따른 

후계자 문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중국은 과잉 노동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

치고 있음

◦ 한국의 근해어업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고, 일본의 근해어업은 이미 쇠퇴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중국의 근해어업은 아직 성숙기 중반에서 후반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3국의 공동어업관리에 있어서 중국의 가입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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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음 

- 그러나 중국 해면 어획물의 어가 하락 현상, 노동력 분산 정책, 어획량 정체, 어선 세

력의 건재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원 상태로는 어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제5장 한·중·일의 수산자원 이용 및 주요 어업의 조업실태

◦ 한․중․일 모두 자국 수역의 조업이 잡는어업 중심이지만 다른 나라 EEZ에서도 조

업을 하고 있으므로, EEZ 체제가 성립되고 양국간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에 영

향을 받고 있음

- 어업협정 초기에는 상대국의 어업에 주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실적주의에 바탕을 두

었지만, 점점 자국의 어업을 중시하고 자원관리가 강화되면서 등량원칙에 근거한 할

당으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다른 나라 EEZ 의존도가 매우 높아 타격이 가장 큰 반면 일본이 

가장 작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위치함

◦ 실제로 상대국 EEZ에서의 어획 실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경우가 대부

분인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근해어업이 1990년대 중반부터 쇠퇴기로 접어든 데다

- EEZ 체제 성립과 함께 한국, 중국이 감척사업과 같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 상대국 EEZ 입어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의무사항 이행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 이들 어업협정은 EEZ 경계획정이 유보되면서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예전의 

조업활동이 그대로 지속되는 임시적인 성격의 잠정조치수역(중간수역) 또는 과도수역

을 설정하고 있음

- 상대국 수역에서 입어가 힘들어지자 이들 수역내 조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과도한 어획노력 투하와 조업 경합관계 심화로 자원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됨

- 특히 어업세력이 우세한 국가의 이용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한․중 및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중국어선이, 한․일 중간수역에서는 한국 어선이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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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세력이 큰 나라일수록 자국 어업이 입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수역의 관리

에는 소극적이어서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의 공동 어업관리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

- 앞으로 상대국 수역으로의 입어가 힘들어질수록 이들 수역내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들 수역이 한․중․일 공동 

어업관리의 대상으로 가장 긴요하게 떠오르고 있음

제6장 공동어업관리의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1. 공동어업관리의 장애요인

◦ 한․일, 한․중, 중․일간의 신 어업질서는 어업에만 한정된 협정으로 EEZ의 설정과 

상호입어(연안국주의),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등이 설정(기국주의)된 잠정적인 성격

을 가짐

- 잠정조치수역 등은 각국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역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어업세

력이 우세한 국가의 어선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 각국 어업은 EEZ에 입어하는 대신 조업이 자유로운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중간수

역에 대한 조업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과도한 어획노력의 투하, 조

업경합의 심화, 자원수준의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EEZ에 의한 해양 및 어장이 분할되었지만, 수산자원은 각국 수역을 회유․분포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어업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어업제도가 유사해야 

하는데 

- 한․중․일 3국은 허가제도, 기술적 관리 수단, 어업관리 방법 등에 적지 않은 차이

를 보임

◦ 이미 동북아 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 공동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한․중․일 

3국은 공감하고 있으나

- 사회경제적 여건의 상이, 업종간 이해관계의 불일치, 자원관리의 추진에 의한 경제적 

비용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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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추진방향

◦ 한․중․일 3국 중에서 한국은 어업발전 수준, EEZ 체제에 따른 이해관계 등의 측면

에서 중간적 입장에 있으며, 지리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

- 동북아 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관리의 필요성은 한․중․일 3국 모두 공감하

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이하여 어느 한 나라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서

- 첫 단계로 올해 본 연구에 포함된 일본 및 중국 연구자와 공동연구 과정에서 3국간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3국간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기

반은 조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음 단계는 구체적 공동어업관리 수단 도출로, 우선적으로 공동어업관리 대상 수역의 

선정 문제와 3국이 공히 인정하는 공동어업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공동어업관리기구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공동관리를 위한 

대상수역의 선정을 포함해 각국의 역할 분담이나 비용 및 의무의 배분 문제 등도 포

함되어야 하며

- 공동어업관리 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 방안뿐만 아니라 3국의 참여 및 운영방

안 등도 포함되어야 함

◦ 마지막 단계는 2단계의 결과를 활용하여 3국 정부간 공동어업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공동어업관리 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실시하는 단계로 

- 여기에는 공동자원조사 계획의 수립과 시행, 3국간 동북아 수역의 공동어업관리를 위

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정책제언

◦ 한․중․일 어업협정 이행 성과를 평가해 본 결과 자원관리 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3국이 설치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조사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과학조사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원조사 대상수역이 자국수역(EEZ)만에 한정되어 있고, 중간수역․잠정조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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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을 포함한 동북아 수역 전체에 대한 자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동북아 수역을 폭넓게 회유 및 이동하는 중요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평가가 그 만큼 

불확실한 실정임

- 따라서 3국은 우선적으로 공동 자원조사체제를 확립하여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원

조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자원평가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함

◦ 한․중․일 3국간 어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

업공동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이미 업무의 범위와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

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이를 통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 대한 자원관리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

한 방안 모색도 필요함

◦ 한국의 근해어업이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은 생산 증대, 자본 축소(어선감척)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어선 비용 절감에 대

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음

- 일본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어선어업의 비용구조 절감은 어선어업의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향후 한․중․일 공동어업관리 방안의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 연근

해 어업의 비용절감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연근해 어업의 비용절감형 어선 및 기관 개발을 위한 연구예산의 확보와 조속한 

연구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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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후반 EEZ 체제가 성립하기 이전, 동북아 수역에는 한․일(1965년), 중․일

(1975년) 어업협정이 어업질서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 발

효와 양국간의 어업협정(한․중, 한․일, 중․일) 체결로 인하여 한․중․일에는 국가간의 

관할수역이 생기게 되었다.

과거 어업협정은 어업세력이 우세한 일본 어선을 규제하는 어업질서로 작용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혹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과 중국의 어업이 발전함에 

따라 어장의 외연적 확대가 진행되었고, 동중국해와 황해 및 동해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

을 압박하면서 일본 주변수역까지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3국의 어업들은 대상자원

과 어장이용을 둘러싸고 어획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자원상태 악화가 현저하게 진행

되었다. 이에 기존의 한․일, 중․일 어업협정은 어업질서의 확립과 수산자원의 관리라는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갔으며, 한․중․일의 어업협정 체결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어업질서

의 재편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좁은 해역에 대한 각 국가간의 관할수역 분할과 어업자원의 회유 특성상 국가의 

어업자원관리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3국간 공동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자원관리를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관리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른 것이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어업자원과 양국간 어업인들의 조업분쟁 및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

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동북아 수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수

산업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3국간 공동관리 방

안 마련의 시급성이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수역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국간 공동어업관리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공동관리 방안의 마련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3국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나 3국이 동시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중․일 3국간에는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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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측면에서나 어업발전단계의 측면에서 볼 때 상이한 위치에 있어 단순한 이론적 접근이나 

양국간의 협력만으로는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주도적으

로 나서서 다른 국가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업경제발전 단계상 중국의 경우 성장단계에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미 쇠퇴

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 위치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를 제안하고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등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어업자원을 조

사하고 어업의 종류, 혼획률 등을 고려한 표준어구, 어선, 조업시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각국의 역할분담, 비용, 의무배분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상기 제시한 공동관리 체제 형성을 위해서 우선 공동어업관리

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행 3국의 여건상 공동어업관리 이

행의 장애요인을 찾고 추진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연

장하여 공동어업관리의 목표설정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본 연구는 한․중․일 3국간의 공동어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중․일 

3국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바 3국의 연구자간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의 상해수산대학교 및 일본의 나가사키수산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자원과 관련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위탁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와 관련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중국 및 일

본에 대한 관련 통계의 부족 문제 해결과 공동어업관리에 대한 3국의 의견수렴을 위해 해외

출장 조사를 하였다. 향후 3국의 공동어업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일본 및 중국에

서 관련전문가와 함께 한․일 및 한․중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공동어업관리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현재 공동어업관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의 사례조

사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연구방향 및 결과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총 2개년 간 추진되는 과제로 2005년에 실시되는 제1차 연도 연구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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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공동어업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어업관리 실행의 현실적인 난점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공동어업관리 방향 모색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의 제2차 

연도 연구에서는 3국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공동어업관리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공동어업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3국의 역할

분담, 비용 및 의무 배분, 공동어업관리기구 운용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림 1-1> 연구추진도

문제제기

이론적 배경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공동어업관리의 사례 분석

3국의 어업관리 체제 변화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 

변화

3국의 
어업관리 

정책

3국의 어업구조분석

어업구조
변화

수산자원 
이용현황

및
조업실태

공동어업관리의 장애요인 파악 분석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

공동어업관리의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한·중·일 공동어업관리 방안

공동어업관리기구
운용방안

비용·의무 배분각국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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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옥영수․최성애(1998)는 한․중․일간 어업 관리정책의 비교와 자원공동 관리에 대한 검

토연구에서 한․중․일간 공동 어업관리체제 형성을 위한 각 국가간의 어업실태 및 어업 

관리제도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한․중․일간의 어획량 및 어선세력 비교, 한․중․일간의 

어업관리제도 비교 등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문헌조사, 통계자료에 의한 각 국의 비교분

석에 머무르고 있다. 

김대영(1999)은 동중국해․황해에 있어서 국제적 어업재편과 과제에 대한 연구에서 자원

을 저어와 부어로 구분하여 저어와 부어에 대한 각국의 어업전개와 어선세력의 변화를 분석

하고 국별 자원이용과 관련 EEZ 설정 이후의 어업 상황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1980년대 이

후의 한․중․일의 어업전개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정윤․최종화(1999)는 동북아지역 국제어업 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향 연구에서 

EEZ 체제 이후의 한․중, 한․일, 중․일간의 어업협정과 어장이용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일 어업협정 분석, 한․중 어업협정 분석, 중․일 어업협정 분석, 

기타 동북아수역 국가들간의 어업협정 분석, EEZ 체결 이후의 각국의 어업 관리방향에 관

해 연구하였으나, 어업협정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에 연구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이광남(2002)은 한․중․일간 어업 자원 관리문제와 전망에서 EEZ 이후의 각국의 어업

전개 분석을 통해 공동어업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EEZ 체결 이후의 중국과 일본의 어업실

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어업관리 실태를 비교해서 검토하였다. 

신영태(2001)는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 공동관리 방안 연구에서 한․일, 

한․중 양자간의 중간수역 혹은 잠정조치 수역에 대한 공동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어업자

원 공동관리의 법적근거 및 이론적 배경, 각국의 어업실태 및 어업관리정책 비교, 공동어업

관리 시의 고려사항 및 기본방향 연구와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어업관리 사례를 분석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문헌, 통계자료 이용에 의한 각국의 어업실태(어획량 변화, 

어선세력 변화 등) 분석에 머무르고 있어, 한․중․일간의 공동어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는 원인이나 구체적인 공동어업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는 기초적으로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각 국의 어업관리

정책 및 어업실태와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현시점에서의 공동어업관리 정책의 장애요인

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3국의 의견이 

공히 반영된 구체적인 공동어업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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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1. 공동어업관리의 이론적 배경과 고찰

공유 어업자원을 다룬 선구적인 연구로는 1980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 즈음하여 발

표한 굴랜드(Gulland)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 굴랜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걸쳐 분포하는 경계왕래성 자원(transboundary stocks)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의 분석

은 고도회유성 자원(highly migratory species)이나 EEZ와 공해에 걸쳐 분포하는 경계왕래

성 자원(straddling stocks)에도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굴랜드는 경계왕래성 자원을 생물학적․지리학적 관점에서 범주화하여 공유어

업자원 관리 문제를 논의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계왕래성 자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둘 이상의 EEZ에 걸쳐 분포하면서 뚜렷한 회유성을 나타내지 않는 자원

② 둘 이상의 EEZ에 걸쳐 분포하면서 계절적으로, 또는 성장단계별로 뚜렷한 회유성을 

나타내는 자원 

여기서 ‘둘 이상의 EEZ’를 ‘EEZ와 인접한 공해’로 바꾸면 고도회유성 자원과 EEZ․공

해의 경계왕래성 자원에 대한 특징이 된다. 이러한 굴랜드의 연구에 기초하여 유엔식량농업

기구(FAO)는 다음 네 가지를 공유어업자원(shared fish stocks)으로 분류하고 있다.1)

① 둘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걸쳐 분포하는 EEZ 경계왕래성 자원(transboundary 

stocks)

② 다랑어류에 속하는 것으로 EEZ와 공해에 걸쳐 분포하는 고도회유성 자원(highly 

migratory species)

1) 1995년에 채택된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제7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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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랑어류 이외에 EEZ와 공해의 걸쳐 분포하는 EEZ․공해 경계왕래성 자원(straddling 

stocks)

④ 공해에만 분포하는 분리된 공해 자원(discrete high seas fish stocks)

이 분류 가운데 한․중․일 3국의 공동어업자원은 ①인 EEZ 경계왕래성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②∼④를 제외한 ①에 해당하는 자원으로 한정

하여, 이 자원과 관련한 국제법적 체제, 경제학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뒤 실질적인 

결론으로서 공동자원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부분, 감독․이행 부분을 다룬다. 

가. 국제법적인 배경과 고찰

EEZ 경계왕래성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제63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동일한 자원 또는 관련 어종이 분포하는 두 나라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당사국들은 직접 
나서서 또는 소(小)지역기구․지역기구의 협상을 통해 해당 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
는 필요한 조치들에 합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유엔해양법협약은 EEZ 경계왕래성 자원의 관리 문제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이 협

상으로 해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이외에는 공유어업자원의 관리에 대

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유엔해양법협약은 자원 관리와 보존의 목

표, 관련 당사국들 사이 어획량 할당의 원칙, 이보다 더 일반적인 것으로 협력을 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조항 또한 관련 당사국들이 협정을 체결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따

라서 만일 당사국들이 협정에 도달하지 못하면 각 당사국은 자신의 EEZ안에서 해당 자원을 

분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명시한 연안국의 EEZ내 어업자원 관리와 

보존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규정과 부합한다. 

그렇지만 제63조 1항이 규정한 협상의 의무는 그 의미를 엄밀하게 풀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해의 대륙붕 분쟁(North Seas Continental Shelf cases)에서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판시한 내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국제사

법재판소는 협상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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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국들은 단지 협상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서는 아니 되고 합의에 이를 목적에서 협
상에 임할 의무가 있다. … 당사국들은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
장을 고수해서는 아니 되며, 협상이 의미를 지니도록 협상에 임할 의무가 있다.”

환언하면, 협상이 충족해야할 실체적(實體的)인 기준은 특정 상황에 성실성의 원칙으로 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63조 1항에 언급된 ‘개발(development)’의 의미도 엄밀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난단(Nandan)․로젠느(Rosenne)․그랜디(Grandy)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개발’로 언급된 부분은 … 어업자원으로서 이들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개발’
에는 널리 이용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의 개선뿐만 아니라 덜 이용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61조의 남획으로부터 주어진 자원의 보호와 연결하면 이는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서 어업자원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밖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공유어업자원 관리와 관련 있는 부분들

로 분쟁해결(Part XV), 신의와 권리남용(제300조), 해양과학연구(특히 제246조 3항, 제246

조 5항 (a), 제249조), 연안국의 권리 관련 조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1995년 채택된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

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은 공유어업자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다.2)

나. 경제학적인 배경과 고찰

앞의 분류에서 ②∼④에 해당하는 다른 공유어업자원에 비해 EEZ 경계왕래성 자원의 관

리는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경제학적인 분석틀로 다루어지기 시작

하였다.3) EEZ 경계왕래성 자원이 다른 성격의 자원들보다 연구가 앞선 것은 그만큼 이 자

원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해가 포함

2)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의 7.1.3절, 7.3.2절, 12.17
절 참조하기 바란다.

3) EEZ 경계왕래성 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반면, 고도회유성 자

원과 EEZ․공해 경계왕래성 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다. 공해 자원은 최

근에 관심사로 떠올라 아직 학문적인 연구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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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까닭에 다른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덜 복잡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해당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관련된 국가가 시기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으며 그 수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종종 2국가를 가정한 

모형을 많이 채용한다. 

EEZ 경계왕래성 자원 관리의 경제학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여 경제학자들의 학

문 영역을 벗어나 국제기구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향하여’(Toward Sustainable Fisheries)

나 1996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내놓은 ‘경계왕래성 소형 부어류의 관리’(Transboundary 

Stocks of Small Pelagic Fish)가 그것이다. 

EEZ 경계왕래성 자원을 다루는 경제학적인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1국

가를 상정한 어업경제학 분석틀인 표준적인 생물경제학이고, 다른 하나는 게임이론으로 알

려진 전략적인 행동 양식의 이론이다. 

어업경제학은 한 국가의 잡는어업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무주물(無

主物)이어서 쉽게 심각한 남획 상태에 이르고 경제적인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

다. 이에 따라 많은 어업경제학은 무주물의 성격에 기인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는 수단

들을 탐구한다. 현대 어업경제학의 효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관련한 유용한 개념으로 

‘생물경제균형’(Bionomic Equilibrium)을 찾을 수 있다. 생물경제균형은 어업자원의 소유권

이 명확하지 않고 1국의 또는 국제적인 어업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업자원과 산업으로서 

어업이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이다. 이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남획하고 최적 수준보다 

과잉된 어획능력을 보유하는 상태로 바람직하지 못한 어업자원 관리의 표본을 보여준다. 

1) 게임이론의 도입

그러데 공유 어업자원을 경제학적으로 다루는 데 전통적인 생물경제학만으로는 장애요인

이 있다. 이는 게임이론의 도입으로 보완할 수 있다. 게임이론은 게임에 참여하는 한 ‘개인

(individual)’의 효용이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다룬다. 이때 ‘개인’은 사람, 기업, 정치집단, 국가 등 다양할 수 있다.4) 공유 어업자원에 대

해서도 당사국들 사이 행동 양식을 규명하는 데 게임이론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공

유어업 자원을 어획하는 한 국가의 행위가 해당 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어업 기회에 영

4) 게임이론은 과점시장에서 소수 대기업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산업조직론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 심지어는 진화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에도 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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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유 어업자원을 둘러싸고 당사국들은 전략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게임이론이 다루는 범주에 포함된다.5) 게임이론을 도입하기 전 

전통적인 어업경제학도 공유 어업자원의 관리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의미 있는 결과

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게임이론의 게임은 경기자(player), 이들의 전략(strategy), 각 경기자의 전략 조합에 따른 

경기자들의 보수(payoff)로 구성된다. 공유 어업자원에 대한 게임에서는 관련 당사국들이 경

기자가 된다. 게임은 크게 경쟁게임 또는 비협조게임(competitive or non-cooperative game)

과 협조게임(cooperative game)으로 나뉜다. 협조게임에서 경기자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

해(利害)에 기초하여 행동하지만 협조하려는 유인(誘引) 요소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협조가 경기자들 사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협조게임에서는 의사소통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의사소통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안정적인 협조게임의 균형이 보장되는 것

은 아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경기자들간 의사소통은 안정적인 협조게임 균형의 충분조

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EEZ 경계왕래성 자원 관리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근본적인 질

문을 던진다. 첫 번째 의문은 ‘당사국들이 자원 관리에 협조하지 못한다고 할 때 어떤 결과

가 나올 것인가’이다. 이는 당사국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1항이 규정한 협상의 의무

를 이행했으나 협정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때 각 당사국들은 자신의 EEZ에서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경계왕래성 자원을 관리한다. 이러한 비협조의 부정적인 결과가 사

소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비협조의 결과가 심각하게 부정적인 사태를 일으킨다면 협조는 더욱 중요해지고 

이는 ‘협조적인 자원 관리 체제를 안정적이게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

한 요건은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의문으로 이어진다. 이는 당사국들 사이 형평의 문제와 

밀접하다. 만일 한 당사국이라도 협조적 자원 관리 체제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식한다면 

그 체제는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2) EEZ 경계왕래성 자원을 둘러싼 비협조 게임

첫 번째 의문의 가정처럼 당사국들이 자원 관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때 비협

5) 공유 어업자원의 경우처럼 게임이론은 수자원 등 공유하는 자연자원, 지구온난화와 같은 공유하는 환경

문제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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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게임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2국가가 EEZ 경계왕래성 자원에 관련되어 있

고, 이들 국가는 자신의 EEZ에서 효과적인 자원 관리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

정한다. 비협조게임에서는 두 나라 모두 비협조 전략을 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균형을 이룬

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상대국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두 나라 모두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균형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

에 따라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먼저 비협조의 균형이 바람직한 경우는 각 당사국의 전략이 서로의 보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때이다. 다시 말해 당사국의 행동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예로 미

국과 캐나다가 공유하는 조지 뱅크(Georges Bank)의 가리비 자원을 들 수 있다. 이 자원은 

분명히 공유자원이지만 미국(또는 캐나다)의 가리비 조업이 캐나다(또는 미국)의 가리비 조

업 기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조업 대상이 되는 성체 가리비가 이동성이 크

지 않은 데다 경계왕래하는 유체 가리비는 포획하기 어려운 해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럴 경우 공동의 자원 관리에 협조하는 것은 관리 비용만 높일 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한 국가의 조업 행위는 상대국 어업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상황

에 있다. 1980년에 발표된 비협조 어업 게임을 다룬 두 연구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한다면 비협조의 균형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자원이 관리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이다.6) 클라크(Clark)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두 국가라면 이 결과는 한 국가 내에서 

무주물 자원의 남획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생물경제 균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7) 게임이

론에서는 이러한 비협조의 균형에 도달하는 게임을 일컬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이라고 한다. 이 게임의 요점은 비협조 게임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이 택하는 

최적 전략들의 조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개념을 응용하여 약간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자. 자원을 공유면서 완전히 

동일한 국가 ‘가’와 ‘나’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자원 관리를 소홀히 하

여 결국 생물경제학적 균형인 남획 상태에 와 있고, 두 국가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국제기구로부터 각자 몫의 자원을 성실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가’와 ‘나’는 서로 협조할 생각은 없다. 이럴 경우 국가 ‘가’는 비용을 들여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만일 국가 ‘가’

가 자원 관리를 실행하면 한동안은 자원이 생물경제학적 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

이다. 그러나 국가 ‘나’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결과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원은 생물

6) Clark, 1980; Levhari and Mirman, 1980
7) Clar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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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균형 수준으로 회귀한다. 이때 국가 ‘나’는 국가 ‘가’의 자원 관리로 비용은 전혀 

들이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이득을 누린다. 한마디로 국가 ‘나’는 ’무임승차자‘이다. 국가 

‘가’의 처지에서 볼 때 비용이 드는 자원 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무익하다. 만일 

국가 ‘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국가 ‘나’가 비협조 상태에서 자원 관리를 실행할 정도로 

충분히 어리석다면, 이때는 국가 ‘가’가 무임승차자가 된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국가 ‘가’

의 최적 전략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가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가’와 ‘나’가 효과적인 자원 관리가 없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계속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모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2년 공유 어업자원 관리에 대한 

‘노르웨이-FAO 전문가 회의’(Norway-FAO Expert Consultation)에서 논의된 두 사례가 대

표적이다.8) 앙골라․나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은 EEZ 경계왕래성 자원으로 청어를 공유

하고 있으나, 협조적으로 자원이 관리되지 않아 청어 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된 경제적 

순편익의 25%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동태평양의 태평양연어(Pacific salmon) 자원도 극명한 사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에서부터 알래스카에 걸쳐 서식하는 태평양연어는 미국과 캐나다가 상대국으로 회유하는 연

어를 서로 잡을 수 있는 까닭에 공유 자원이다. 태평양연어는 미국 및 캐나다의 EEZ를 벗

어나 공해까지 나가지만 공해에서 연어를 조업하는 행위는 국제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

기 때문에 사실상 EEZ 경계왕래성 자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두 나라의 협조적

인 자원 관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상호 이익을 가져다준다. 더욱이 미국과 캐나다는 자원 관

리 면에서 앞선 나라들이어서 효과적인 공동 자원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

다. 

공동 자원 관리를 위한 두 나라의 협상은 1985년 캐나다-미국 태평양연어 조약(Canada- 

US Pacific Salmon Treaty)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 나라는 경쟁적인 연어 조

업으로 남획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두 나라는 연어 자원을 증강하는 방류사업 

등을 할 수 있었으나 상대국의 무임승차를 의식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협조 상

황에서 입는 손실은 두 나라를 협조로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1985년 조약은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얼마 못가서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해양환경 변

화로 연어의 회유경로가 바뀌면서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연어가 과다하게 어획된 반면 캐나

다는 알래스카의 가로채기로 할당된 연어 어획량도 채우지 못하였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할

8) ‘노르웨이-FAO 전문가 회의’는 노르웨이 정부와 FAO가 함께 2002년 10월 7∼10일에 노르웨이 베르겐

(Bergen)에서 개최한 공유 어업자원 관리에 대한 학술대회를 가리킨다. 이때의 논문들은 2003년 2월에 

열린 25차 FAO 수산위원회에도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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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량을 채우려는 캐나다의 높은 어획강도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연쇄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두 나라는 조약 이전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던 두 나라는 1999년 

새로운 연어 협정을 맺어 공동 관리에 나서게 된다. 과거 ‘물고기 전쟁(fish war)’을 치르면

서 이 협정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도 공동 자원 관리가 결함이 있더라도 없는 것보다

는 낫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사례는 EEZ 경계왕래성 자원은 당사국들이 자원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협

조적인 관리가 없으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만큼 공유 자원 관리

는 협조가 중요하다. 이는 효과적인 자원 관리의 단지 유용한 보완 요소가 아니라 불가결한 

요소이다. 

3) EEZ 경계왕래성 자원을 둘러싼 협조 게임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경기자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한다. 만일 경기자가 협조하기로 

했다면 이는 협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

다. 

그리고 협조 게임의 이론은 곧 협상의 이론이고, 따라서 이 게임은 경기자의 수가 중요한 

요소이다. 일단 경기자 둘 이상이면 게임의 분석은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는 경기자들 사이

에서 내부적으로 제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

록 게임에서 안정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여기서는 논의를 간단히 하

기 위해 앞의 비협조게임과 마찬가지로 2국을 가정한다. 그리고 EEZ 경계왕래성 자원에 대

한 협조게임을 전개하기 전에 이 게임의 몇 가지 쟁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협조 게임의 몇 가지 쟁점

① 협조 체제의 이행

공유 자원을 두고 두 당사국이 공동 자원 관리를 위한 협정을 맺었다고 하자. 이 때 당사

국은 협정이 구속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

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상대국이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확신이 부족하면 원활한 의사소통

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인 오웬(Owen)은 EEZ 

경계왕래성 자원의 공동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국들 사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제2장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13

이 때 이 조약이 당사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조약

의 실효성은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

서 바레트(Barrett)는 조약이 당사국들에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데 동의하면서도 조약이 

각국에 자기 집행력(self-enforcing)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

가 내의 법적인 약속과 달리 국제 조약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분쟁해결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② 무임승차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더라도 비당사국이 조업에 참여하여 자원 관

리의 과실을 앗아가기 쉽다면 이것도 협조적인 자원 관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당사국의 ‘무임승차’는 EEZ 경계왕래성 자원에 대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

나는 EEZ 경계왕래성 자원을 공유하는 연안국이면서도 공동자원관리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웃 국가들의 공동 자원 관리의 과실만 취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른 하나는 비당사국 어선이 허가 없이 공동관리 수역에 들어와 해당 자

원을 어획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며 국제법에서 불법어업으로 규정하고 있

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현상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성격의 공유 자원

에 비해 EEZ 경계왕래성 자원에서 이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③ 상이한 자원 관리 목표

공동 자원 관리에서 당사국들의 자원 관리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

다. FAO가 인식하고 있듯이 자원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자원 관리 목표를 가져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만일 모든 당사국의 자원 관리 목표가 같다면 이론적으로 볼 

때 각국은 시간에 걸쳐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때 협상의 초점은 자원 관리의 성과를 배분하는 쉽게 진전된다. 그러나 관리의 목표

가 다르다면 협상은 자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④ 부가적인 보상

공동 자원관리 체제를 이끌어내는 데 ‘부가적인 보상’(side payments)은 서로 다른 자원 

관리의 목표에 기인하는 협상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구실을 한다. 부가적인 보상의 중요성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과거 수년 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고, ‘노르웨이-FAO 전문가 회의’

에서도 큰 비중으로 다뤄진 주제이다. 부가적인 보상은 금전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 있다. 또한 이는 비금전적인 형태이면서 어업 이외의 것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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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수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 교역에서의 양보 같은 것이다. 

다음에서 전개할 협조게임은 부가적인 보상의 유무로 게임을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핀다. 

이때 부가적인 보상이 없는 게임에서는 당사국의 보수가 자신에게 허락된 조업 행위로 얻은 

어획물을 통해서만 게임의 보수가 결정된다. 

나) 협조 게임의 전개

협조게임의 균형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첫째, 균형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 상태이어야 한다. ‘파레토 최적’이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자

신의 효용을 늘일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9) 두 당사국이 공동 자원 관리 체제를 실행하고 

있을 때, 만일 관리 체제에 어떤 변화가 두 당사국의 효용을 모두 증가시킨다면 협조게임의 

균형인 기존의 관리 체제는 더 이상 안정적인 균형이 아니다. 두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런 이견 없이 그것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균형은 모든 경기자의 ‘개인 합리성 제약(Individual Rationality Constraints)’을 만

족시켜야 한다. ‘개인 합리성 제약’이란 협조 전략을 취할 때 얻는 경기자의 보수가 비협조 

전략을 취할 때 얻는 보수와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 경기자는 비협조 전략을 취할 것이고, 이때 균형은 더 

이상 균형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르웨이-FAO 전문가 회의’는 이 요건이 모두에게 명백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이 점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

는 잠재적인 균형들을 그 게임의 ‘코어(core)’라고 부른다. 코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게임

은 원천적으로 균형에 도달할 수 없다. 이때는 비협조 게임의 균형만이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EEZ 경계왕래성 자원을 둘러싼 협조게임의 안정적인 균형을 

나타내는 데 널리 쓰이는 그림을 살펴보자. 이는 앞서 언급한 1997년 OECD 보고서와 

1996년 세계은행 보고서 등에 나온 것이다. 

<그림 2-1>은 두 경기자인 국가 ‘가’와 국가 ‘나’의 협조게임을 다룬다. 세로축과 가로축

은 각각 국가 ‘가’와 국가 ‘나’가 얻는 보수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보수는 주어진 자원 관

리 체제에서 시간에 걸친 경제적 편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게임

은 다음 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두 당사국은 동일하지 않아서 자원 관리의 목표가 

같지 않다. 둘째, 공동 자원 관리의 협정이 체결되면 구속력을 지녀서 부정행위나 ‘무임승

차’는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부가적인 보상은 없다. 

9) 다른 경제주체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한 경제주체의 효용을 늘이는 것을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라고 하는데, 파레토 최적은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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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의 곡선은 ‘파레토 최적’의 경로인 ‘파레토 경계’(Pareto Frontier)를 나타낸다. 

이 선상에서는 협조적인 자원 관리 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국가 ‘가’와 국가 ‘나’의 보수가 

상대국들의 보수를 희생하지 않고는 더 좋아질 수 없다. ‘  ’로 표시된 ‘파레토 경계’의 

시작점은 국가 ‘가’가 가장 많은 보수를 얻고, 반대로 ‘  ’으로 표시된 ‘파레토 경계’의 

끝점은 국가 ‘나’가 가장 많은 보수를 얻는 지점이다. 이때 는 협상력을 나타내는 파라미

터로  ≤ ≤ 이다. 만일   이면 자원 관리에 대해 국가 ‘가’의 선호가 완전히 반영된 

반면 국가 ‘나’의 선호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고,   이면 그 반대의 상태이다. 보

수 와 는 각각 국가 ‘가’와 국가 ‘나’가 비협조 전략을 채택할 때 얻는 보수이다. 다시 

말해 이는 협조 균형 안정적이기 위해 요구되는 두 당사국의 최소 보수이다. ‘파레토 경계’

가 균형의 첫째 요건에 해당한다면, 점선으로 이 경계를 자른 부분은 둘째 요건인 ‘개인 합

리성 제약’을 부가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코어’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코어’가 분명

히 존재하므로 이 게임의 협조 균형은 의 크기가 조절된다면 존재할 수 있다. 부연해서 설

명하면, 국가 ‘가’가 자신의 선호를 온전히 반영하는,   인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럴 경우 국가 ‘나’는 비협조 전략을 택할 때보다 보수가 더 낮아지므로 협조할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림 2-1> 부가적인 보상이 없을 때의 협조게임





  

  

국
가

‘가’
의

보
수

국가‘나’의 보수

파레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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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게임을 약간 수정하여 다른 가정은 같지만 부가적인 보상이 있는 상황을 상정해보

자. 이제 각 당사국의 보수는 자신에게 허용된 조업에 얻는 어획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경우에 ‘파레토 경계’는 부가적인 보상이 없을 때 국가 ‘가’가 얻는 보수가 가장 많

은 지점에서 45° 각도로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 직선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국가 ‘가’와 

국가 ‘나’의 보수를 합한 전체 보수는 일정하다. 이는 두 국가의 자원 관리의 목표가 상이하

더라도 마치 목표가 같은 것처럼 공유 자원의 어업에서 얻는 전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럴 경우 자원 관리 체제는 가장 효과적인 체제를 택함으로써 더 이

상 협상의 쟁점이 되지 않고, 협상의 초점은 수익의 배분에 모아진다. 

<그림 2-2> 부가적인 보상이 있을 때의 협조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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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경계
(부수적인 보상 有)

파레토 경계
(부수적인 보상 無)

<그림 2-2>는 국가 ‘가’가 자신의 선호를 자원 관리에 반영하는 대신 그 대가로 국가 

‘나’에게 부가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공유 자원 관리는 국가 ‘가’의 선호를 온

전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는 국가 ‘가’가 공유 자원의 어획을 통해 얻는 수익

이 국가 ‘나’보다 크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두 당사국 중에 공유 자원에 부여하는 가치

가 더 큰 국가인 ‘가’가 전체적으로 최적의 공유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

가 ‘가’의 어업비용이 국가 ‘나’보다 낮거나, 국가 ‘가’가 미래에 발생하는 자원의 가치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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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보다 더 높게 평가할 때 일어난다. 

부가적인 보상으로 국가 ‘나’는 그것이 없을 때보다 명백하게 보수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국가 ‘가’의 보수는 어떠할까? 앞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부가적인 보상을 없을 때 국가 ‘가’

의 보수는 와 로 둘러싸인 ‘파레토 경계’ 상에서 존재한다. 이를테면 A와 같은 지점이

다. 이때 부가적인 보상이 도입되면 ‘파레토 경계’보다 위에 있는 45° 직선상의 B와 같은 

점으로 균형을 옮길 수 있다. 부연하면, 국가 ‘가’와 국가 ‘나’ 모두 보수가 늘어나는 ‘파레

토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10) 이는 공동 자원이 최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부가적인 보상은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코어’가 존재하지 않아 협조 균형이 원천

적으로 봉쇄되어 있을 때, ‘코어’를 생성시킴으로써 협조 균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에서 

국가 ‘나’가 비협조 전략을 택할 때 얻는 보수가 이라고 하면, 부가적인 보상이 없을 때  

와 으로 둘러싸인 기존의 ‘파레토 경계’는 없으므로 ‘코어’가 비어있다. 그러나 부가적

인 보상을 도입하면 와 으로 둘러싸인 45°선, 즉 코어가 생성되어 안정적인 협조 균형

으로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 요컨대 부가적인 보상의 존재는 협상의 여

지를 넓히는 구실을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의 사례로 노르웨이와 러시아(구소련)의 바렌츠 해(Barents Sea) 공동 자원 관리를 들 

수 있다.  두 나라는 북극대구(Artic cod)와 해덕(haddock)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을 고

정된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협정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 그

런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가적인 보상 제도가 이 체제에 도입되었다. 예

를 들면, 두 나라가 같은 자원에 부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쿼

터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부가적인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TAC의 

일정 비율로만 북극대구의 쿼터를 할당받는데, 북극대구가 노르웨이에서 가치가 높은 어종

이므로 노르웨이는 다른 어종의 쿼터를 러시아와 교환함으로써 북극대구의 쿼터를 더 확보

할 수 있다. 

두 나라가 공유하는 대구는 또 다른 부가적인 보조의 예이다. 대구는 러시아 해역에서 산

란하여 점점 자라면서 노르웨이 해역으로 이동한다. 자연히 노르웨이 해역에서 대구 조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 편익이 크다. 따라서 공동 대구 자원 관리에서 대구에 더 많은 가치를 부

여하는 노르웨이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파레토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노르웨이는 러시아에 부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는 실제로 상호입어협정(Mutual Access 

Agreement)으로 나타나 러시아는 노르웨이 해역에서 일정 부분의 대구 쿼터를 보장받고 있

10)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은 각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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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공동 자원 관리 체제는 냉전시기였던 1970년대 중반부터 

깨지지 않고 지속되어 매우 안정적인 협조게임의 균형임을 증명하고 있다. 

부가적인 보상이 TAC 할당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원 관리의 상이한 

목표를 조화시키는 구실을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연구로 비온달(Bjorndal)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노르웨이 청어(Norwegian Spring Spawning Herring) 자원 관리를 대상으

로 한다. 노르웨이 청어는 북대서양의 매우 풍부했으나 남획으로 1960대 말과 1970년대 초 

사이 자원이 고갈되면서 조업이 금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 현재 노르웨이․러시아․아이슬란드․파로제도(Faroe Islands)․유럽연합(EU)가 공

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선 노르웨이 청어를 어획하는 비용이 이들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자원 

관리의 목표 면에서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자. 비온달은 어획 비용의 크기에 따라 이들 국가들을 노르웨이․러시아, 아이슬

란드․파로제도, EU로 묶었다. 이 가운데 노르웨이․러시아가 어획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

군이다. 비온달은 비협조 게임의 재앙적인 결과를 증명한 뒤, 협조 관리에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모의실험을 하였다. 하나는 ‘카르텔(Cartel)’의 경우로 세 국가군이 모두 TAC를 

할당받고 쿼터 내에서 최대한 어획 활동을 한다. 다른 하나는 ‘독점(Monopoly)’의 경우로 

어획 비용이 낮은 노르웨이․러시아만이 조업을 하고 자원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대신 노르웨이․러시아는 다른 두 국가군에 부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모의실험 결과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독점’에서 얻는 어업의 경제적인 이익이 ‘카르텔’

에서 얻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가적인 보상을 통해 ‘카르텔’ 

자원 관리 체제에서 ‘독점’ 자원 관리 체제로 이동함으로써 세 국가군이 모두 효용이 높아

지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진다. 

비온달의 연구는 모의실험이었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

된 북동태평양의 물개 사냥이 그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 물개 사냥은 비협조 게임의 균형

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치달아 물개가 남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물개 자원을 공유하

는 국가들인 캐나다․일본․러시아․미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11년 물개 보존

과 보호를 위한 협약’(1911 Conven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Fur Seal)을 

체결하여 협조적인 자원 관리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들 네 나라가 물개를 잡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서 캐나다․일본이 비용이 높은 반면 러시아․미국은 낮은 데다 러시아․미국이 

잡은 물개는 다른 두 나라의 것보다 상품가치가 뛰어나 더 많은 값을 받았다. 말할 것도 없

이 러시아․미국이 물개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른 두 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이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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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일본은 TAC의 일정 비율을 할당받았지만 이들의 실제 포획량은 전혀 없었다. 실

제 포획은 러시아와 미국이 했고 이들 국가는 매 사냥철마다 TAC 할당을 물개가죽으로 받

았던 것이다. 물론 이 협약 하에서 물개 자원 관리 체제는 전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결정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개가죽과 같은 부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협정은 모든 당사국들에

게 동시에 이익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더욱이 물개 자원의 관리가 충실해지면서 자원량도 

협약 시작 시점인 1911년과 1941년 사이에 18배로 늘어났다.11) 

4) 안정적인 협조 체제 유지의 추가 요건

EEZ 경계왕래성 자원 관리에서 당사국들의 안정적인 협조 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요건으로 ‘파레토 최적’ 조건과 ‘개인 합리성 제약’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가적인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효과적인 자원 관리 이행 및 집행 수단

이상의 논의에서는 공동 자원 관리 체제가 구성되면 당사국들이 부정행위나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잘 이행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에서 이러한 가정은 이상적이다. 굴랜드

도 이에 대해 “적절한 이행 및 집행 수단이 없다면 가장 훌륭한 공동 자원 관리도 무용하

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일 어느 한 당사국이라도 공동 관리 체제에서 이탈한다면 다른 당

사국들도 협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FAO 전문가 회의’는 

이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경우Ⅰ : 가장 단순한 경우로, EEZ 경계왕래성 자원을 두 연안국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

들 두 나라만이 어획한다. 분쟁 해역이 없어 두 나라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이때 효과적인 공동 어업 관리 체제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이행 및 

집행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어획이 허가된 어선의 등록 체제

∙ 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 

∙ 선상과 양륙지에서의 어획물 검색

경우Ⅱ : 경우Ⅰ과 같이 두 연안국이 자원을 공유하지만 분쟁 해역이 있어  두 나라의 경

11) 이 협약 체제는 1941년에 한 차례 중단되었다가 1984년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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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때는 두 나라가 해당 해역에서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앞에서도 

제시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바렌츠 해 자원 관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15만 5천 ㎢의 구역이 있는

데, 이에 대해 회색수역협정(Grey Zone Agreement)를 맺어 어획 쿼터를 할당하

고 기국주의에 입각해서 어선을 관리하고 있다. 경우Ⅱ에 필요한 이행 및 집행 

수단은 경우Ⅰ에 필요한 것들에 더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분쟁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별도의 보고 요건 부여(이 해역에서의 조업 

상황을 두 연안국 모두에게 보고하는 것 등)

∙ 분쟁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상호 감시․감독 또는 기국의 1차 감

시․감독 체제(승선검색, 규정 위반 어선의 나포 등)

경우Ⅲ : 경우Ⅰ에서 다른 상황은 변함이 없고 연안국이 제3국의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만 다르다. 이때 제3국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인 요건이 필요하다.

∙ 제3국의 조업을 허용한 연안국이 해당 국가의 어선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수

단을 확보함

∙ 제3국의 어선에 다른 연안국들과 더 엄격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조업 조건을 

부여함

∙ 제3국이 다른 나라 EEZ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을 제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 마련되어 있어야 함

경우Ⅳ : 경우Ⅰ에서 두 연안국이 상대국 EEZ에서 입어할 수 있도록 변형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호 입어 쿼터는 부가적인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경우Ⅰ과 경우Ⅲ

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더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 자국 EEZ에 입어하는 상대국 어선에 별도의 보고 요건 부여

∙ 상대국 EEZ에 입어하는 자국 어선에 조업질서 준수 장려

∙ 자국 EEZ에 인접한 상대국 EEZ에서 일어난 자국 어선의 조업규칙 위반 행

위를 자국이 관장할 수 있는 수단 확보

∙ 과학적 목적과 어업 관리 집행 목적의 옵서버 프로그램 운용



제2장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21

나) 관리 체제의 지속을 위한 유연성 확보 장치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업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경제․정치 등의 상황 변화

에 어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유 자원이 해양환경 변화로 분포 정도가 달라지

거나 회유경로가 바뀌어 기존의 협조적 관리 체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따

라서 안정적인 공동 자원 관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측되지 못한 충격에 견

딜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FAO 전문가 회의’ 보고서는 공동 자원 관리 계획이 자원 관리 체제

의 동태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사회․경

제․정치 등 관리 체제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

히 생물물리학적인 조건의 변화, 자원의 동태적인 변화, 목표어종의 서식 분포 사이의 연관

을 탐구하는 공동의 과학 연구가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공동 관리 체제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어업 이외

의 부문과 연계, 쿼터할당과 상호 입어조건의 변화, 다른 형태의 부가적인 보상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협상의 시야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 공동자원관리와 기구

1) 공동자원관리의 두 가지 차원

굴랜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EEZ 경계왕래성 자원 관리에 당사국들이 협조하는 차원은 

그 수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저차원의 협조는 자원 관리에 필요한 과학 연구

와 정보의 공유에 협력하는 것이고, 고차원의 협조는 공동의 관리 프로그램까지 실행하는 

것이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를 통해 더 나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저차원의 협력은 

쉽다. 그러나 이는 고차원의 협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들이 여전히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까닭에 신뢰도 높은 연

구 및 관련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과학 연구 수준에서 협

조가 없으면 공동의 자원 관리는 가능하지 않다. 현실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동 자원 관리 체제를 보면 관리 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에 과학 연구의 협력이 선행되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자원 관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나 과학 연구에 협력하고 있는 사례로는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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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남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국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협력

은 장래에 공동의 자원 관리를 실행하는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달리 과학 연구에서 

협조가 부족하여 공동 자원관리 체제로 발전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와 앙골라는 청어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공

동 관리 체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예산 부족으로 공동 과학 연

구가 부실해지면서 효과적인 공동의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굴랜드에 따르면, 공동 자원 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고차원의 협조는 다음 내용을 담고 있

어야 한다. 

① 당사국들 사이 어획량 배분

② 시간에 걸친 최적 공동 자원 관리 전략

③ 이행 및 집행12)

‘노르웨이-FAO 전문가 회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 공동 관리 당국

∙ 구체적인 공동 관리 계획

∙ 합의된 공통의 목표

∙ 실행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 등 관리자를 위한 합의된 수단

∙ 기구의 자문에 응하는 공동 과학 조직

이러한 공동 자원 관리의 실행은 저차원의 협조보다 매우 어렵다. 막대한 비용, 복잡한 체

제 운영 등의 문제도 있지만 선결해야 할 다른 문제도 많다. 우선 떠올릴 수 있는 문제는 

그동안 과학 연구에 잘 협조해왔다고 하더라도 공동 관리 체제로 이행하면서 과학 연구 협

력이 기존의 순수한 지위를 잃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 연구의 결과가 협력 당사국들의 

어획쿼터 할당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국들의 관리 목표가 다를 때 이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일한 관리 체제로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두 당사국이 있을 때 미래에 얻는 보수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달라서 한 국가는 장기적으로 덜 잡더라도 당장은 많이 잡기를 원하고 다른 국가는 

당장은 덜 잡더라도 장기적으로 많이 잡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

는 아니다. 이밖에 해양생태계의 특성 상 생태적으로 연관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공유 자

원의 최적 관리 전략을 찾는 것도 큰 과제이고, 공동 자원 관리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

12) 이는 ‘안정적인 협조체제 유지의 추가요건’에서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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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에 당사국들이 주권 침해를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 등도 공동 자원 관리가 직면하

고 있는 난관이다. 

2) 공동 관리 기구의 운영과 조직 구조

공동관리는 건전한 제도적․조직적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데 역사

적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상적인 단일 구조는 없고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띤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식화된 기구는 경제적인 면이나 국가 주권 면에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비공식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공식

화된 기구만이 공동 관리를 실행하는 합당한 방법이다. 

처칠과 로우(Churchill and Lowe)는 EEZ 경계왕래성 자원의 공동 관리 기구의 형태를 다

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기존 조약의 틀에서 주기적(보통 1년)으로 협상을 하여 갱신하는 협정 형태

② 특정한 EEZ 경계왕래성 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상호간(또는 다자간) 위원회를 구성

하는 협정 형태

③ 국제수산기구의 형태

④ 공동 관리 수단이 채택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임시적인 성격의 협정 형태

라. 과학 연구에서의 협력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학 연구에서의 협력은 공동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한․중․일의 공동 관리 기구를 상정한다면 이도 예외가 아니다. 관리 기구의 원활한 실행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3국의 협력이 비교적 쉬운 공동의 과학 연구․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과학 연구 협력의 이점

공유 자원과 관련한 과학 연구․조사를 실시할 때 당사국들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

장 큰 이익은 자원이 분포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해당 자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통합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느 한 국가가 자국 EEZ내의 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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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국

가 ‘가’가 특정 어종에 대해 어획능력을 조금 늘렸다고 하자. 같은 시점에 국가 ‘나’는 같은 

어종에 대해 어획능력을 크게 확대할 경우 국가 ‘가’의 어획량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때 

국가 ‘나’의 어획능력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국가 ‘가’는 어획량 감소를 해당 어종의 

자원량 감소로 오해하고 과도한 자원관리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한편 어류의 이동 양식 변화와 같은 매우 미묘한 생물 현상들이 자원량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해당 자원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과학적 사실이 자원 

관리에 적절히 반영될 수 없다. 당사국들이 공유 자원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상세한 경제적 분석, 어종간 상호작용에 대한 

광범한 고려, 자원의 분포 및 이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수집 등은 과학 연구의 몫이다. 당사

국들의 협력은 과학 연구․조사의 효율을 높이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협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

냐하면 어느 특정 해역의 특정 어종에 대해 협력이 필요한 국가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파푸아뉴기니가 자국 연안에 서식하는 가다랑어의 자원량을 알고 싶

다면 솔로몬제도로부터 가다랑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겠지만, 필리핀이나 하와이로부터

도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자원간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면 협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과학 연구 협력에

서 대상 어종 선택 시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협력을 위한 기구의 구실

과학 연구에 대한 협력은 여러 국제수산기구의 기능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국제수산기구의 

운영이나 구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시기의 문제이다. 당사국들은 어떤 조

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 비로소 조치를 취한다. 다시 말해, 당사국들

은 협력기구를 이 기구 없이는 자국의 어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확신할 때가 되어서야 설립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 작업에 익숙해지고, 효율

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러한 연구 협력의 결

과가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되기 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것의 가장 단적인 예는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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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꼬리표를 부착한 해당 어류가 이동하는 기간은 수년이 

걸 릴 수도 있다. 호주에서는 치어일 때 꼬리표가 부착된 남방 참다랑어가 15년이 지난 후

에 일본에서 낚시로 어획된 적도 있다. 따라서 연구의 성과가 나오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공

동 관리 기구가 성립되기 이전에 과학 연구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

야 한다.  

둘째, 협력 기구의 구조와 해당 사무국의 책임에 관련된 사항이다. 과학 연구에서 가장 오

래된 지역 협력 기구는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이다. ICES의 당사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이 기구 사무국의 업무는 회의 준비, 생산량 보고서 작성, 국가별

로 제공된 자료 정리 등의 일반적인 일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자료 편집

은 상당한 양의 업무이다. 단순하게는 자료를 저장하고 재생산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

만,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해당 국가의 전체 어획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으로부

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역․어구․체장․성장기간 등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하여 정

리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의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

인 자료 센터를 수립하는 것은 과학 연구․조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런데 공유 자원의 어획량 배분에서 자국의 과학자가 참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원량 평

가를 바탕으로 한 어획쿼터 할당은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면서도 독립적인 과학 사무국의 자원량 조사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사무국이 수행 가능한 기능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과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해석상의 과학적 문제가 있거나 해석에 따라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利害)가 달라지

는 경우에도 사무국이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국가 또는 소속단체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어 있는 과학자들은 자신의 국가

나 소속단체에 편향된 해석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는 공유 자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국제적 노력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종이 특정 EEZ에서는 

치어 상태로 어획이 가능한 반면에 다른 EEZ에서는 성어 상태에서 어획이 가능하다고 하

자. 최대어획량 달성을 위한 조업구역 결정은 자연사망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런데 이

러한 자연 생존율을 측정하는 일은 매우 힘들어서 전자에 속하는 당사국의 과학자는 자연사

망률을 매우 높게 설정하는 반면, 후자에 속하는 당사국의 과학자들는 매우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연사망률이 높으면 치어가 머무는 EEZ의 관할국에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성어가 머무는 EEZ의 관할국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성

향의 과학자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중립적인 과학자는 정확한 자원량 추정치를 제

공해야 하는 동시에 해석에서 당사국들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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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수산기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개발도상국일 때에는 이들 국가가 공동 연구․조

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협력기구

의 사무국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대한 3국간의 공동어업관리를 필요한 것은 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영위, 3국간 협력관계 강화, 불법어업 감시비용 저감, 건강한 생태계 유지 및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관리의 효과 증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식 제고, 다자간 협

력에 북한 참여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이를 하나씩 살펴본다.

가. 자원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영위

유엔해양법 발효와 양국간의 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한․중․일 주변수역에 대한 국가

간의 관할수역이 분할됨에 따라 어업자원의 회유 특성상 한 국가의 어업자원관리 문제는 당

사국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3국간의 공동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주물의 공유

자원에 대해 각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조업을 함으로써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

를 들면 한국과 중국 수역을 왕래하는 갈치와 조기 자원은 다른 어종에 비해 훨씬 남획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3국간의 공동어업관리가 효과적인 관리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이루

어진다면 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원회복을 통해 재생산력을 유지시킴으

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3국간 협력관계 강화

3국이 공동어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어획하는 어종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한 

자원량이 추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공동조사와 더불어 자료 공유, 수산기술에 대한 협력 및 

인적 교류도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3국간의 협력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3국간 

공동어업관리를 통한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게다가 어업부문에 있어서는 현행 

3개의 양자간 어업협정과 추후의 EEZ경계획정협정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어업협력

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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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어업 감시비용 저감

현재 한국과 중국의 어업에 있어 양국간 어업인들의 조업 분쟁을 포함한 불법 어획 활동

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막대한 감

시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공동어업자원관리가 실현되면 3국간 합의한 모니터

링 및 감시감독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출하고 있는 감시감독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라. 건강한 생태계 유지

반폐쇄해를 끼고 있는 한반도 주변수역은 해양오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어획강도 또한 

매우 집약적인 수역인데 이 수역을 각 개별 국가의 정책 집행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수역의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3국간의 공동어업관리를 통

해 해양으로의 오염유입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자원량을 유지함으로서 종 다양성을 포함

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업자원의 감소는 단순히 어획량 감소

만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면서 먹이사슬이 무너지게 되면, 중간포

식자나 최종 포식자가 되는 어종은 개체수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의 파괴까지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 관리의 효과 증대

우리나라는 고갈된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어업허가제를 근간으

로 TAC 제도, 자율관리어업, 기술적 수단 등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자원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사업 및 종묘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수단들의 효과는 가

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3국간 공동어업관리를 통해 어선세력이 상

대적으로 큰 중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의 틀 속에서 협력토록 함으로써 일방적인 과잉어획

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연근해 지역에 대한 어업관리 효과

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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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인식 제고

한국, 일본, 중국은 세계 주요 수산국이다. 중국의 경우 세계 제일의 수산물 생산국이고, 

일본은 최대 수산물 소비국이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 10대 수산대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도 하에 3국간의 공동어업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있어 

우리나라의 인식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FAO에서 권고하는 책임 있는 수산업을 잘 이행하

는 국가로 인식 될 것이다. 이는 국제 어업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고취시킬 뿐만 아

니라 수산외교에도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 다자간 어업 협력에 북한의 참여 유도

서해상에서 일어나는 북한과의 어업분쟁을 중국과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다자간에 적극적

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중국해를 제외한 서해에서의 완전한 자원

관리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동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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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의 어업관리 정책

가. 어업관리의 의의와 3국의 정책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적 자원으로서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의 것도 아

니지만 어획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소유권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어획활동에서는 선취경쟁, 

자원의 감소 및 고갈, 어업경영의 악화 등의 모순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어업관리가 필요하

며 그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여러 국가에서 어업관리 정책이 수립․운용되

고 있다.

<표 3-1>은 1996년 OECD에서 논의한 각국의 어업관리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어업관리

의 방법은 기술적 수단, 어획노력량 통제수단, 어획량 통제수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국은 이들 관리 방법을 서로 혼용하면서 어업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표 3-1> 어업관리의 방법

구 분
기술적 수단

(Technical Measures)
어획노력량 통제수단

(Input Control)
어획량 통제수단

(Output Control)

관리

수단

형태

체장 및 어종 제한

어기의 제한

어장의 제한

기타 다수

허가 및 면허제도

개별노력할당제도

어구 및 어선의 제한

기타 다수

총허용어획량(TAC)
개별어획량할당(IQ)

양도성개별어획량할당(ITQ)
어선별어획량제한

  주 :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자료 : OECD, Towards Sustainable Fisheries : Economic Aspects of the Manage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 1997. 

한편, 한․중․일 3국의 수산자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자원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역사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나 중국보다 앞서 있고, 이에 대한 노력도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원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

면에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자원관리에 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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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시기와 노력의 정도는 다르지만 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자국의 

관리수역이 분명해지면서 지금은 거의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원관리를 위한 3국간 협력의 기본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일의 어업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3국 모두 기본적인 어업관리 수단으로 어획노력

량 규제인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표 3-2>참조).13) 관할권은 중국이 국가중심의 일률적

인 체제인 반면, 일본은 어업자의 자율적인 성격이 강하고, 한국은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다. 

<표 3-2> 한·중·일 수산자원 관리정책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기본규제수단 어획노력량(허가) 어획노력량(허가) 어획노력량(허가) 

관할권 中(국가+어업자) 强(국가일률적) 弱(어업자의 자주성)

1990년대 

이후 특징

- 어선감척 : 정부주도

- TAC : 1999년(5개어종)
2002년(8개어종)

-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

- 어획규제 및 허가 규제 

- 하계휴어기 : 1995년 2개월

1998년 3개월

- 어업법 개정 : TAC 법제화

- 어업구조조정사업 실시

  (감척 및 어업자 전업)

- 어선감척 : 정부보조

- TAC : 1997년(6개어종)
1998년(7개어종)

- 자원회복계획 실시(TAE제

도)

자료 : 김대영, 동중국해․황해에 있어서 국제적 어업재편과 과제, 1999년도 한국수산경영학회 추계학술발

표대회 자료.

또한 1990년대 이후의 자원관리의 특징을 정리하면, 한국은 1994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감척을 실시하였고, 1999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산

자원회복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중국은 어획능력 억제를 위하여 저어자원에서 부어자원으

로 어장을 확대하는 반면 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고, 또한 하계휴어기(일제금어기)를 확

대․실시하고 있다. 어업법 개정으로 TAC를 제도 속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어업구조조

정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정부주도의 감척은 아닌 업계의 자주적인 감척을 

하고 있으며, TAC제도 실시와 더불어 최근에는 총허용어획노력량(Totall Allowable Effort, 

TAE) 규제와 자원회복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EEZ 체제의 

성립 전후 각국에서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어업관리를 고찰한다.

13) 한․중․일 3국간의 수산자원관리 및 어업관리에 관한 상호비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중․일간 

어업자원 정책 비교와 어업자원관리 방향 연구｣(199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있

어서 어업자원 공동관리 방안｣(2001) 등에서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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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국의 어업관리

1) 한국

가) 감척사업

어선감척은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에 따라 적정한 어선

세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4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일반감척)

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자원의 감소, 어가의 정체, 임금의 상승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었던 점, 연안어업에서 불법어업과 어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업을 합법적인 것

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다. 감척사업의 배경으로서 유엔해양법의 발효, OECD 및 APEC

에서 시장개방 요구 등을 들 수 있는데, 2004년까지 3,035척(11만 5,000톤)의 감척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1999년 이후 중국, 일본과의 신 어업협정의 체결에 의해 어장이 축소되어 근해어업

이 경영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감척사업(국제 규제 

감척)이 1999∼2004년까지 추진되었다. 신청 가능한 어업자는 이전 3년 동안 2년 이상 외

국수역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에 한정되었다.14) 

<표 3-3>에서 감척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까지 모두 3,301척이 감척되었는데, 이

중에서 근해어선 2,064척, 연안어선 1,237척으로 근해어선의 감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는 1999년부터 시작된 국제 규제 감척이 근해어선에 집중된 결과이며, 특히,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1999년, 2001년에 집중적인 감척이 이루어졌다. 

감척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자원수준

과 어획노력량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어업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

척사업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현재 불법어선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가어선을 감척하는 것은 자원회복 효과가 

낮으며, 오히려 어업자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어업과 자원에 악영향을 미치

는 어업을 근절시키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고, 근해저인망 업종은 규모가 크고 동일 혹은 타 

업종 간 어획경합이 치열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14) 감척사업의 지원조건은 어선 및 어구의 잔존가치 및 해체비용, 영업권 손해보상, 실업수당 3가지로 나

누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행된 ‘2002년 국제규제에 의한 어업자 지원사

업 집행지침’과 2003년 ‘연근해어업구조재편종합대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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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근해어선의 감척 실적(일반 감척과 국제 규제 감척)

구 분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척) 3,301 54 117 136 135 159 730 165 619 342 105 739 
연 안 어 선 1,237 54 111 110 48 63 0 42 68 43 36 662
근 해 어 업 2,064 6 26 87 96 730 123 551 299 69 77 
대형선망 57 6 12 0 23 5 11 
근해안강망 462 42 28 73 92 157 70 
대형기저(외) 44 2 2 16 1 20 3 
대형기저(쌍) 267 38 41 86 4 68 10 10 10 
기선권현망 104 24 15 20 45 
대형트롤 27 1 0 2 22 1 1 
근해통발 256 2 144 4 56 20 10 20 
근해채낚기 252 3 200 10 37 2 
근해자망 273 93 1 90 79 10 
사남구(외) 9 0 0 6 3 
서남구(쌍) 6 0 0 6 
근해연승 211 61 9 72 69 
잠수기 13 13 
동해구트롤 1 1 
동해구기저 10 2 6 2 
소형선망 27 18 9 
운반선 45 30 1 14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둘째, 감척의 지원금액이 작거나 평가액이 실제보다 낮아 근해저인망 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되어 있고, 폐업이나 도산된 어선이 감척대상으로 되는 등 감척효과를 반감시키

고 있다. 또한 경쟁력이 낮아졌거나 폐업에 직면하고 있는 어업자가 감척사업에 의한 보상

을 기대하여 어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생산성이 낮거나 실제 조업하지 않는 어선을 대

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보호와 잔존어선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감척효과

를 반감시킨다.

그렇지만, 감척사업은 과잉어선을 삭감하고 허가건수를 허가정한수 이내로 억제하거나 또

한 EEZ체제에 대응한 어선세력을 유지함으로써 경영체질의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감

척사업의 의의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어선 척수를 산출하였던 과거와 현재

와는 어선장비 능력이 다르며, 어업구성과 어업질서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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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새로운 감척사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한․중․일 어업질서는 2005년부터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며, 이에 더해 어업구조를 

규정하게 될 WTO 뉴라운드 체제도 예상된다. 이를 고려할 때, 감척사업을 감척 희망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허가정한수에 맞도록 감척사업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지원조건의 

개선 등을 통해 어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나) TAC제도

한국 TAC제도의 목적은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이며, 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TAC의 관련 제도는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총허용어획량관리에관

한규칙’이며, 시행방법은 대상어종 및 해역별로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

으며, 어획량이 TAC에 이르면 어업이 금지된다. 

TAC의 도입 배경은 크게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신해양질서의 수용, 전통적 어업관리제

도의 보완, 한․중․일 어업협정 및 우리나라 주변수역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체제의 구축 

필요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TAC는 1995년 12월 수산업법 개정

에서 동 제도 시행의 근거조항을 만들고, 1996년 12월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1998년 

4월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TAC제도의 시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98년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간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를 대상으로 한 도상연습단계이며, 제2단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한 TAC제도 시범실시 단계이다. 제3단계는 본격적인 TAC시

행단계로서 2002년부터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면서 시행하였다. 

2004년 TAC실시어종은 9개종으로, TAC 실시어종의 선정기준과 대상어종은 다음과 같

다. ①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대중어종 :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② 자원감소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착성 어종 : 붉은대게, 키조개, 개조개, ③ 어장 및 어구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종 : 대게, ④ 시․도지사가 자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청한 어

종 : 소라(제주도), ⑤ 자원보호 및 조업경쟁의 완화가 필요한 어종 : 꽃게 등이다.

TAC의 할당은 우선 어종별 TAC의 70%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배분량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0%는 어획상황을 보아가며 조정한다. 

한편,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TAC의 실적을 요약하면 <표 3-4>와 같다. 어종별

로 소진율이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70∼80%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수록 소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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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국의 TAC제도 실시 실적 및 계획

(단위 : M/T, %)

대  상  업  종

대형선망 근해통발 잠수기 마을어업 자망
합계

대상어종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소라 꽃게

1999
TAC 133,000 13,800 22,660 39,000 - - - - - 208,460

소진량
152,640

(115)
6,499

(47)
9,533

(42)
25,249

(65)
193,921

(93)

2000
TAC 170,000 13,800 22,600 39,000 245,400

소진량
83,629

(49)
9,376

(68)
 661

(3)
30,362

(78)
124,028

(51)

2001
TAC 165,000 10,600 19,000 28,000 9,500 4,500 2,150 238,750

소진량
156,081

(96)
9,582

(90)
 125
(0.6)

19,309
(69)

6,051
(64)

1,479
(33)

1,938
(90)

194,106
(81)

2002
TAC 160,000 10,600 17,000 28,000 1,220 9,000 2,500 2,058 230,378

소진량
126,502

(79.1)
10,593
(99.9)

0
(0)

17,996
(64.3)

947
(77.6)

5,319
(59.1)

1,426
(57.0)

1,965
(95.5)

164,748
(72)

2003
TAC 158,000 11,000 13,000 22,000 1,000 9,000 2,500 2,150 13,000 231,650

소진량
116,226

(74)
10,979

(100)
2

(0)
20,328

(92)
611
(61)

4,667
(52)

1,635
(65)

1,951
(91)

4,889
(38)

161,298
(70)

2004
TAC 155,000 10,000 5,000 22,000 1,000 8,000 2,500 2,150 13,000 218,650

소진량
151,268

(98)
9,933

(99)
2

(0)
22,745

(103)
780
(78)

4,636
(58)

1,740
(70)

1,688
(79)

878
(7)

193,670
(89)

  주 : (  )는 TAC 소진율임.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한편, 한국의 TAC는 어업자 단체에게 할당되어 개별 어업자별로 다시 할당되고 있지만 

대부분 어업자별로 균등하게 할당되고 있어 어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이끌어내야 하

기 위해서는 할당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다) 자원회복계획의 수립

동북아 EEZ 체제개편으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어획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현 상태 유지 시 어업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의 어업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자원량은 2003년 760만 톤 수준에서 10년 후 390만 

톤 수준으로 격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결과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2003년 110만 톤 수준

에서 10년 후에는 66만 톤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 따라서 자원감소 현상을 억제하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별 중장기 수산자원획복계획 추진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 2005. 9,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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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서 자원회복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

원회복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갈된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하여 종합적 자원관리시스

템인 ‘수산자원회복계획’ 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장단기 수산자원회복계획 수

립과 이러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가칭)’안 마련에 대

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그림 3-1> 참조). 

우선 한국 연근해 주요자원에 대해 자원상태를 분석하여 자원회복 대상어종 선정한다. 대

상어종의 선정기준은 ① 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한 종, ② 경제성이 높은 종, ③ 자원평가 가

능 종, ④ 인위적 관리가 용이한 종, ⑤ 어업인 참여가능성이 높은 종 등이다. 이들 어종에 

대해 과학적 방법으로 회복대상 어종을 선정하고 회복목표 및 기간을 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회복수단을 도출하며, 회복수단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행한 다음, 심사 및 평가를 거쳐 

회복 내용 등에 대해 수정 보완을 거쳐 피드백을 하는 구조를 가진다. 

한편, 2006년부터 4개 어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대상어

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1> 한국의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개념도

현 행 개선방안

ㅇ 전통적 관리수단

-허가정수

-어선제한(톤수, 마력수)

-어구제한(금지구역, 기간, 

그물코제한 등)

ㅇ TAC(느슨한 운영)

ㅇ 전통적 관리수단

-체장, 성별제한

-포획, 채취금지기간

-어란채취 및 치어포힉 제한

ㅇ 보호수면(부분적 운영)

ㅇ 육성수면(한시적 운영)

ㅇ 수산자원관리수면

ㅇ 바다목장(시범실시 단계)

ㅇ 자율관리어업(초기 단계)

ㅇ인공어초, 해중림

업
종
별

어
종
별

해
역
별

ㅇ 지역별 , 어업별 특성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

ㅇ기술적 수단의 효과 분석

ㅇ기타어종(업종별 관리 실시)

ㅇ TAC계획(주요 상업대상종 )

ㅇ 수산자원회복계획(감소된 어종)

ㅇ 관리계획(감소되지 않은 어종)

ㅇ 기타어종(부수어획종 등)

ㅇ 보호수면적극 활용

ㅇ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

으로 통합

ㅇ 바다목장 이용, 관리 기능 강화

(수산자원관리수면 적극 활용)

ㅇ 자율관리기능 강화

관
리
기
능

보
완
강
화

부
적
절
한

규
제
완
화

회복대상종의 선정

회복목표 및 기간 설정

회복수단 및 투입우선

순위의 결정

정책 투입(시행)

심사 평가

수정 보완 후 환류

수산자원회복계획

수 산 자 원 관 리 기 본 계 획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별 중장기 수산자원획복계획 추진에 관한 연구 공청회 발표자료,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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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TAC제도

① TAC제도의 도입

일본의 TAC 제도는 1996년 6월에 제정된 ‘해양생물자원의보존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자원관리법이라고 함)에 근거하고 있다. EEZ를 설정한 이듬해인 1997년부터이며 꽁치, 명

태,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류(고등어, 망치고등어), 대게 등 6종에 대해 실시되었다. 1998년

에는 살오징어가 추가되어 현재 7개 어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저어는 명태와 대게 2종, 부어는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류, 꽁치, 살오징어 5종

이다. 이들 7개 어종이 해면어업의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이지만, 근해어업

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고 있다.16) 

어종선정의 기준은 ①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것, ② 자원상태가 악화되어 

긴급히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 ③ 외국어선이 어획하고 있는 것 중 어느 한 가지

에 해당되며 또한 TAC를 결정할 만한 과학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①과 ③은 7

어종과도 맞아떨어지며 ②는 정어리, 명태, 대게가 해당된다. 외국어선에 대한 할당은 ②의 

어종을 중심으로 초기 단계에서 0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TAC제도는 중국이나 한국과의 신 어업협정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본이 TAC제도를 도입한 시점에서 한국, 중국과는 200해리 체제에 관해 협상 중

에 있었으며 어업협정이 개정되어 발효하기까지의 기간(한․일은 1999년 2월, 중․일은 

2000년 6월에 발효) 동안 양국어선에 대해 협정을 적용하지 않아 외국어선에 어획규제가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일본어선에 대해서만 강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적용

하지 않았다.

둘째, 신 어업협정에서는 서로가 주장하는 EEZ가 중복되어 경계획정이 불가능하여 그 수

역을 양국간 잠정조치수역 등을 설정하여 공동이용수역으로 하였다.17) 즉, TAC제도는 자국 

EEZ 내의 자원관리이지만 그 범위는 일본이 주장하는 범위보다 좁아져 외국어선에 대한 규

제가 미치지 않는 수역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와는 오호츠크 해 남쿠릴 열도(北方四

島)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있으며 쌍방 모두 자국 영토로서 이 곳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

16) TAC 대상 어종은 주로 근해어업에서 어획된다.
17) 잠정조치수역 등에서 관할권을 기국주의(선적국주의)로 하여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단속 등의 규제가 미

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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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남쿠릴열도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다.

셋째, 신 어업협정에서는 외국어선에 할당되는 만큼의 자원 잉여는 없으나 종래의 어업실

태를 반영해 상호입어를 약정했다. 상호입어의 어획할당량은 등량주의를 채택하고 일본은 

외국어선의 입어를 축소해 가게 되었는데, 외국어선의 입어를 포함해 TAC관리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② TAC제도의 체계

TAC는 자원평가에 어획동향, 어업경영 상황을 가미하여 결정된다. TAC의 설정은 업계의 

경영상황 등을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자원평가에 근거한 ABC(생물학적 허용어

획량, Allowable Biological Catch) 보다도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TAC 배분은 ‘대신관리분’(장관관리분, 大臣허가 및 승인허가)과 ‘지사관리분’(시ㆍ도지사, 

어업권어업 및 지사허가어업 등)으로 크게 나뉘며, 그 외에 유보분이 있다. 대신관리분은 대

상어업별로 어업단체에 할당되어 어업자단체가 관리한다. 명태, 대게의 저어류는 해역(계군)

마다 TAC가 배분되지만, 그 외 어종은 회유성이므로 자원평가는 계군마다 이루어지지만 

TAC의 설정과 배분은 전국 하나로 되어 있다. 

지사관리분은 어획량이 1천 톤 미만(대게 제외), 정치망 등 어획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어

업에서는 약간 량이 배분되어져 운용되고 있는 어구에서 1천 톤 이상의 어획이 있는 부현

(府․縣)에서는 수량으로 배분된다. TAC는 기본적으로 과거 3년간의 어획실적에 따라 어업

단체, 각 도도부현에 배분된다.

<표 3-5>는 2005년 일본의 TAC 배분을 나타낸 것이다. 각 어업단체와 지역에 할당된 범

위 내에서는 올림픽방식을 취한다. 단, 올림픽 방식은 어기가 초기에 집중되고 어가의 시세

변동이 심하며 과잉투자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 어업자의 자주적 관리를 

추진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한 어업자들 간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TAC협정)를 마련하고 있다. ‘대신관리’어업에 대해서는 전 어종에 관해 TAC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사관리’어업에 관해서도 일부 부현(어업단체)에서 TAC협정을 맺고 있다. 

TAC 협정제도는 다음과 같이 어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운용을 꾀하고 있다. ① 휴어조치

를 취해 한 시기에 집중되는 어획이나 산란기의 어획을 삼가한다. ② 조업시간의 제한에 따

라 양륙이 한 시기에 집중되어 어가가 하락하거나 양륙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피한다. ③ 지

역별 할당에 따라 특정어장으로 어선이 집중되는데 따른 혼란을 피한다. ④ 소형자원을 어

획하더라도 가격이 낮으므로 성장한 다음에 어획한다. ⑤ 어구규제로 그물코를 크게 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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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자원 보다는 큰 어종을 어획하도록 한다. 

<표 3-5> 일본의 2005년 TAC와 배분

(단위: 대게는 톤, 그 외는 천 톤)

어종 TAC 대신 및 지사관리분 지사관리분

꽁치  286 북태평양 꽁치 204 ２현이 수량할당, 4현이 약간량 

명태  282 근해저인망 160
동해         36

１현이 수량할당, 6현이 약간량오호츠크해   24
태평양      100

전갱이  340 대중형선망       101 ９현이 수량할당, 25현이 약간량
정어리   60 대중형선망        45 29현이 약간량

고등어류  426 대중형선망       184 ９현이 수량할당, 24현이 약간

오징어  359

근해저인망        52

24현이 약간량
대중형선망        16
오징어채낚기      78
소형오징어채낚기 108

대게 7,453
근해저인망 및 

대게어업 

5,102

서부동해   3,702

８현이 수량할당, 4현이 약간량
북부동해     55
오호츠크 해 1,075
북부태평양   270

자료 :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http://www.jfa.go.jp).

‘유보분’은 자원량(어획량) 변동이 큰 어장의 조정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는 전갱이와 고등어류의 지사관리분, 대게의 대신관리분과 지사관리분에 대해서 어황에 따

라 TAC 범위 내에서 할당을 기간 중에 변경한다. 이러한 ‘유보분’에는 외국어선에 대한 할

당량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최근에는 ‘유보분’에 

그치지 않고 전 어종에 대해 ‘기간 중 재검토(기간 중의 TAC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년도에 실시하는 자원평가와 TAC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조치이며 과학적인 증

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획량이 TAC를 넘는 경우에는 TAC를 높이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 

③ TAC의 소진

<표 3-6>은 각 어종의 TAC와 소진율(실제 어획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TAC의 변

동은 어종에 따라 다양하며 정어리는 큰 폭으로 감소, 명태는 한 때 증가하였지만 그 후 감

소하고 있다. TAC가 변동하고 있는 것은 꽁치, 전갱이, 고등어류, 오징어이며, 대게는 TAC

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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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TAC와 소진율

(단위 : 대게는 톤, 기타는 천 톤, 소진율은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꽁치
TAC 300 300 330 310 310 310 334 286 286

소진율 95 47 43 67 85 68 79

명태
TAC 267 311 374 374 363 338 315 321 282

소진율 93 83 92 66 56 56 63

전갱이
TAC 370 430 450 400 370 352 304 314 340

소진율 80 65 40 53 48 49 71

정어리
TAC 720 520 400 380 380 342 100 70 60

소진율 37 30 84 36 43 13 45

고등어류
TAC 700 700 780 780 770 693 512 419 426

소진율 104 67 44 43 43 37 63

오징어
TAC      - 450 500 500 530 530 530 385 359

소진율      - 33 41 60 52 48 41

대게
TAC 4,815 4,945 5,469 5,469 5,469 6,775 6,775 7,178 7,453

소진율 90 87 82 92 90 74 85
자료 :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http://www.jfa.go.jp).

소진율을 보면, 1997년에 고등어류가 TAC를 초과해 어획되었는데 강제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 이외는 100%미만이다. 저어류의 계군별로 보면 100% 내지 100%를 넘는 경우

도 있다. 명태와 대게는 소진율이 비교적 높으며 또한 안정적으로 추이되고 있다. 저어(底

魚)는 자원의 재생산력이 낮고 안정되어 있으므로 TAC관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대게

의 경우는 자원 회복의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어종은 소형부어(浮魚)로 자원변동이 

크며 자원평가가 어렵고 소진율의 변동도 심하다. 소진율이 변동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원

예측과 실제 어획량과의 차이이며, 어획노력량이나 어획능력 증감의 결과는 아니다. 

나) 수산자원회복계획과 TAE 규제

① 수산기본법과 수산자원회복계획

2001년 6월에 ‘수산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1963년에 제정된 ‘연안어업등진흥법’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EEZ 체제로 이행, 주변수역에서 자원상태가 악화되어 어업생

산이 감소되고 있는 점,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품질, 안정성 확보 등 수산정책의 기본 틀을 

정한 것으로 그 속에 자원회복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수산기본법은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시책으로서 EEZ 등에서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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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행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TAC제도를 충실히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자가 자주적으로 

노력해 온 자원관리형어업을 확충해 법률에 근거한 자원회복계획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자원회복계획은 자원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자원을 긴급히 회복시킬 필

요가 있는 어종에 관해서는 감척, 휴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회복계획을 작성해 추진하

기로 되어 있다. 그 중 TAE제도는 TAC제도와 마찬가지로 MSY 실현을 목표로 자원의 유

지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어업경영 등의 사정을 감안해 결정한다. 대상어종별로 대상어

업을 정하여 해역,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감척, 휴어 등의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어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을 강구한다. TAE의 삭감에 대

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척, 휴어 외에 대상어종, 해역의 전환, 혹은 업

종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자원회복계획의 관리수단으로서 ① 광역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② TAE 관리제도 창설 

등 2가지가 실시되었다(<그림 3-2> 참조). 

광역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법에 근거한 어업조정기관으로서 해구어업조정위원회(1현 1해

구가 원칙)와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18)로 규정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구역에 분포 회유하며 또한 대신관리어업이나 지사관리어업 등 각종 어업이 어획하는 

자원의 관리에 관해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광역어업조직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다. 3

곳의 연합어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태평양 광역어업조정위원회’, ‘동해․큐슈서부 

광역어업조정위원회’, ‘세토나이(瀨戶內)해 광역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주된 기능은 

① 광역회유어종의 자원관리에 관해 협의 및 조정, ② 자원회복계획의 작성에 관한 심의, ③ 

자원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지시’ 등의 3가지이다.

한편, 종래 자원관리법에서는 TAC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동법을 개정해 TAE제도를 

창설하였다. 자원회복계획 대상자원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어업노

력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자원회복을 목표로 한다.

TAE제도 체제는 TAC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원회복계획에 따라 다음 절차를 이행한다. ① 

TAE 대상어종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대상이 되는 어업종류, 어장범위, 시기, TAE의 

수치, 대신관리 어업 및 광역자치단체별 배분에 관해 농림수산대신이 기본계획을 책정한다. 

③ 지사는 자기에게 배분된 지사관리어업에 관해 광역자치단체 계획을 만든다. ④ 어업자들

의 조업실적을 대신 또는 지사에 보고한다. ⑤ 대신 혹은 지사는 조업실적을 검토하여 필요

에 따라 조언, 지도, 권고, 채포정지 명령을 한다. 또한 TAE제도에도 TAC제도와 마찬가지

로 어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관한 협정제도가 있다.

18)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에는 상설적으로 설립된 것이 3개가 있고, 비상설 된 것이 1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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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본 자원회복계획의 체계

국
가 

또
는

도
도
부
현

자원회복계획의 작성
 광역어업조정위원회와 협의 및 어업자협의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을 작성함
계획의 내용
- 자원회복의 목표
- 계획 실시기간
- 어획노력량의 삭감수준과 그 방법(휴어, 감척, 금어
기․금어구의 설정, 어구개량 등)

- 실시를 위한 지원조치
- 적극적인 자원배양과 어장환경 보전에 대한 실시사항 

등

자원의 상태 검토

자원상태 및 어업실태,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자원회복
의 필요성 검토

광
역
어
업
조
정
위
원
회

자원회복계획의 작성 및 내용 협의

자원회복계획의 작성과 그 구체적 내용 협의  현장의 어업인의 의견조정, 
취합하여 그 결과를 광역
어업조정위원회 또는 해
구어업조정위원회에서 논
의하고, 회복계획작성에 
의견을 반영

어업인협의회

        ▲           ▲ ▲         ▲ ▲          ▲

관
계
자

전
원

구
체
적

대
책

국
가
도
도
부
현
의 
지
원
조
치

자원 휴식 적극적으로 증대 자원환경 정비

관련어업인이 어획노력량삭
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
에 따른 휴어 및 감척 등을 
실시

○감소한 어획노력량이
  다시 증가되지 않도록
  TAC․TAE제도 및
  어업법 등의 규제조치

○휴어, 감척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계획적, 효율적인

 종묘방류와 방류후
 의 치어 보호도모

○시설정비 및 기술적

지원 실시

○보호를 위한 필요한

규제조치 실시

어장환경정비 및 해저청

소, 식림 등의 사업 실시

○자원회복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채

택하여 사업 실시를 지

원

자원회복계획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실시

  주 : 어획노력량의 삭감수단으로서 감척은 비록 자원이 회복하더라도 그 이후의 경영안정까지를 고려하

면, 어선의 척수가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으로 상정됨.
어획노력량의 삭감 등의 조치는 2011년도까지 완료시켜 자원회복을 정상궤도에 올릴 예정임. 

자료 :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http://www.jfa.maff.go.jp/sigen/kaifukukeikaku.html).

② 수산자원회복제도의 성격

자원회복계획은 2001년도에 시작해 2004년도 말까지 작성한 것이다. 현재까지 공표되어 

있는 자원회복계획은 국가가 책정한 광역자원에 대한 자원회복계획이 8건, 광역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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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한 지선자원회복계획이 4건으로 합계 12건이다.19) 대상자원은 이동이 적은 저어, 패류

가 많으며, 대상어업은 저인망이 많다. 기존의 자원관리형어업보다 광역적인 자원관리의 회

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원관리가 용이하고 관리효과가 높은 어종, 어업이 중

심을 이루고 있다. 

자원회복의 목표는 종래의 관리와 달리 명확하다. 계획기간 종료 후 목표 어획량이나 자

원수준은 수치로 나타나며 어획노력량 삭감도 구체적으로 자원 수준에 대응된다. TAC관리

에서는 자원관리 목표는 명시되어 있어도 어업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점에서도 

자원회복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자원회복은 구체적으로는 ① 어획노력량의 감축으로서의 감척, 휴어, 어구개량, 소형어 어

획규제 등, ② 자원배양으로서의 종묘방류 등, ③ 어장환경보전으로서의 객토(客土) 및 경운, 

어장청소 등의 3가지이다. 이 3항목은 서로 병행해 실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휴어선을 

사용하여 객토 및 경운, 청소 등을 실시한다. 

이들 회복조치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TAC관리에서는 어업자의 노

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데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어업자가 각

각 3분의 1을 부담한다. 단, 3가지가 고루 갖춰지지 않아 사업이 진전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휴어조치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원책을 

정비해 두지 않고 있다.

<표 3-7>은 2005년의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어종은 7어종으로 TAC

어종과는 중복되지 않는 지역 특색이 강한 어종이다. 그 중 가자미류가 4어종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해역, 대상어업종류도 한정적이며 대상어업은 근해저인망, 소형저인망이 많다. 조

업기간은 어업종류가 중복되거나 복수의 부현에 걸쳐지는 경우에는 1∼3개월로 하는 것이 

많다. TAE는 척수와 조업일수의 누적으로 나타내며 어업종류가 복수인 경우는 소규모 어업

으로 환산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2002년부터 자원회복계획이 실시되고 있지만, 종래 어업자 스스로의 자원

관리형어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첨가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개별어업자들은 정부

의 지원을 받아 자원회복에 대한 참여 의식이 높은 편이지만, 세토나이카이의 삼치에 대해

서는 자원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의 어종들은 최근에 추진되고 있

으므로 그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19) 지선(地先)자원은 연안어장에서 이동성이 매우 낮은 어류, 패류 등의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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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05년도의 자원회복계획과 어종별 TAE 배분

어종 해역 어업종류 TAE(척） 자원회복계획

홍가자미 동해 서부 근해저인망, 소형저인망 22,496척(소형저인망 환산) 2002년 공표

줄가자미･
갈가자미

태평양 북부
근해저인망 63,279척 

2005년 공표
소형저인망 70,366척(소형저인망 환산)

삼치 세토나이해
삼치유망 등 137,918척

2002년 공표
중형선망, 삼치선인망 (유망 환산)

자주복 이세만, 미카와만 소형저인망 7,953척 2002년 공표

참가자미
동해북부

근해저인망, 소형저인망
10,363척(소형 저인망 환산) 2003년 공표

도루묵 가자미 고정식자망

어종 계군･해역 주요 어업 주요 자원회복조치

고등어 태평양 계군 대중형 선망 휴어, 감척 2005년 공표

창오징어
태평양남부 근해 저인망 감척, 보호구 설정 2004년 공표

스오나다 소형 저인망 휴어, 소형어 양륙제한, 자원배양 2004년 공표

멸치 히우치나다 기선 선인망 휴어기간의 설정 2005년 공표

붉은대게 동해 연안 게 통발 휴어기간의 연장, 개량어구 도입 2005년 공표

게르치류 남서 제도 채낚시 보호구 설정 2005년 공표

자주복 규슈 야마구치 북서 연승 휴어기간 연장, 체장과 낚시 제한 2005년 공표

  주 : 이외에 지선자원(부현작성)으로 소야(宗谷)해협의 까나리, 오오이타(大分)현의 바지락, 홋카이도(北海

道) 이남 의 노랑가자미, 쿠마모토(熊本)현의 바지락이 있다.
자료 :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 

3) 중국

가) 개혁개방 이후의 어업정책

중국어업법규 및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86년에 ‘중국인민공화국어업법’이 

제정된 것이다.20) 이 법은 양식 위주의 생산 방침과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어획허가증제도, 

어업자원 증식 및 보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에 중국은 근해어업자원이 감소하고 연안수역에 오염이 가속되었다. 자원감소와 

환경오염이 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면서 중국의 어업관리정책은 수산양식과 

원양어업으로 전환하였다.

먼저 1981년 해양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중국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이 제정되었다.21) 

20) 제6회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1) 제5회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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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농림어업부는 2000년까지 해면양식 면적을 1980년 수준의 8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생산량을 180만 톤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22) 2년 뒤에 농림어업부는 근

해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허가증제도 마련, 해구관리 책임제 시행, 해면 양식 촉진, 원양어업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23) 

한편 1984년에 ‘중화인민공화국수자원오염방지법’이 시행되었고, 1987년에는 ‘중화인민공

화국수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수자원이 국가소유, 즉 전 국민의 소유임을 규정하였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제정된 관련 제도는 <표 3-8>과 같다.

<표 3-8> 어획능력 제한 및 어업자원 보호에 관한 정책

연도 관련제도 주요내용

1986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양식 위주의 생산방침과 관리원칙 확립, 어획허가증제도 

규정

1987 중화인민공화국수자원관리법 수자원의 재산권 규정

1987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실시세칙 어업법 규정 내용의 실시방법

1989 어업어획허가증관리방법 어획허가증의 구체적 내용 규정 및 규범

1995 하계휴어제도 실시 어업국, 황해, 동해에서 하계 전면 휴어 시행 선포

1999 남해해역에서 시행하는 하계 휴

어제도에 관한 통지

1999년부터 N12° 이북의 남해해역(북부만 포함)에서 매년 

6월 1일 0시부터 7월 31일 24시까지 모든 저인망, 후릿그

물 등의 조업에 대해 휴어 시행

2000 신어업법 양식업의 건전한 발전 규범화, TAC제도 시행 등

나) 어업관리 제도

① 휴어 및 보호구 제도

중국 어업자원관리에서 중요한 보호구와 휴어구(休漁區)는 1950년에 ｢조업금지선(모택동

라인)｣이 설정되어 이 구역 안에서는 저인망어업이 모두 금지되었다. 조업금지선은 17개의 

기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북단 기점은 N40°이고, 최동단 기점은 123°23′이며,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다.24)

그리고 1979년부터 동중국해에서 동력저인망의 일제휴어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영어업

과 외해에서 조업하는 대중어업(개인경영)의 대형저인망이 제외되었으므로 효과는 한정적이

22) 푸젠성 푸저우시(福州市)에서 열린 전국해면양식업무회의에서 제시되었다.
23)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해양어업업무회의에서 제시되었다.
24) 처음에는 국영기업의 저인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79년부터 대중어업의 발전에 따라 대중어업의 저

인망에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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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1981년에는 ｢동중국해․황해 수산자원보호규정｣에 의해 조업금지선 외측에 갈치, 

부세, 병어 보호구가 설정되었고(4∼7월 금어, 1982년 실시), 1988년에는 발해에서 저인망

의 조업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어업생산은 증산을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어업자원의 급속한 악화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어획능력의 억제, 업종전환(양식업, 수산가공업, 원양어업으로 전환), 금어기 등이 한층 강화

되었다. 1993년에는 황해 북부(북위35도 이북)에 저인망 금어구(7∼8월), 황해에 대하 보호

구(3월10∼30일), 동중국해에서 보호구․휴어구 확대 및 갈치 금어기(5∼6월)가 실시되었다.

② 하계휴어 제도

1980년대 중반부터 어업자수, 어선척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의 

감소, 생산성의 하락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하계휴어제도가 1995년부터 실시되었다. 동중국

해․황해(북위 27∼35도)에서는 7∼8월 2개월 동안 저인망과 장망이, 그리고 북위 35도 이

북의 황발해는 2개월 동안 저인망이 휴어되었다(<표 3-9> 참조).

1998년에는 하계휴어제도가 강화되었는데 북위 26∼35도에서는 새우저인망을 제외한 모

든 저인망과 장망에 대해(6월 16일∼9월 15일) 3개월 연장되었고, 북위 35도 이북의 황․

발해는 장망이 추가되었으며, 북위 26도 이남의 동중국해에도 2개월(6∼7월) 휴어가 설정되

었다.

‘제로성장선언’이 단행된 1999년에는 북위 35도 이북의 휴어기간이 2개월 15일로 연장되

었고, 남중국해에도 자망, 낚시 이외의 모든 어업에 대해 2개월 휴어를 처음 실시함으로써 

중국 전체 해역에 하계휴어제도가 정착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휴어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2001년에는 남중국해의 집어등을 사용하는 선망에 대해서도 휴어가 실시되었다. 대상어업은 

동중국해․황해에서는 경제성 어종을 어획하고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저인망과 장망, 선망 

3업종이며, 새우저인망, 연안어업 등은 제외되었다. 

하계휴어제도에 참가한 어선척수는 1995년 7만 2000척에서 출발하여 대상어업의 증가와 

휴어해역의 확대에 따라 1999년은 9만 4천 척, 2001년에는 11만 8000척으로 증가하였다. 

휴어기간 중에는 어선은 항구에 계류, 어구는 창고에 격납, 어민은 육상에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국어정선은 감독 및 순시를 강화한다.

중국의 하계휴어제도는 전국적이며 휴어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이에 따른 어업자 보상

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독특한 자원관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자원에 대한 국가관할권이 강하고 자원관리가 강



46  한·중·일 공동어업관리 방안 연구

제적인 규제를 통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며, 하계휴어는 자원보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민들의 참여도 높은 편이다.

<표 3-9> 중국 하계휴어제도의 경과

연도 휴어 구역 대상 어업 휴어 기간

1995
N 35°이북 황해 저인망 7월 1일-8월31일

N 27-35° 동중국해 저인망, 범장망 7월 1일-8월31일

동중국해 조업금지선 외측 30해리    〃 , 범장망 9월 1일-10월31일

1998
N 26-35° 동중국해 저인망, 범장망 6월16일-9월15일

N 35°이북 황해    〃 ,   〃 7월 1일-8월31일

N 24°30′-26°    〃 ,   〃 6월 1일-7월31일

1999

N 35°이북 황해 저인망, 범장망 7월 1일-9월15일

N 26°이북 동중국해 6월16일-9월15일 

N 26°이남 남중국해 6월 1일-7월31일

N 12°이북 남중국해 자망과 낚시 이외의 어업 6월 1일-7월31일

2000
범장망의 휴어기간 연장, 남중국해에서 휴어 강화

N 26°30′이남 저인망, 범장망 6월 1일-7월31일 

2001 N 22°30′-23°30′

E 117-120° 집어등을 사용하는 선망 6월 1일-7월31일

자료 : 중국 농업부, “中國伏季休漁 홍보자료”,｢중국농업연감｣, 2000.

한편, 하계휴어제도가 실시된 결과, 자원상황의 호전에 따른 경제성 어종의 어획증가, 어

기 단축에 의한 생산비용의 절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의 일면에는 일

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과도한 어획노력량이 상존하는 이상 자원회복, 어업경영의 

개선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즉, 하계휴어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어기 

초반부터 집중적인 어획이 이루어져 자원회복의 효과가 당해연도에서 곧 소멸되어 버리며, 

오히려 선취경쟁이 조장되어 자원상태 악화의 가속, 조업비용 증가, 적자경영체의 증가 등

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며 보완책의 강구가 필요하다.25)

③ 어획량의 제로성장선언

현재 중국의 어업자원이 과도한 남획으로 심각한 고갈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어획능력 역

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중국정부는 어선의 관리, 어획능력과 어획량을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8년 12월에 열린 전국농업업무회의에서는 어촌사회 

안정을 위한 어업인 수입 증가 대책과 함께 해양 어업자원의 심각한 감소와 어획능력 증가

25) 김대영, 중국해면어업의 구조변화와 어업정책의 전환에 대한 고찰, 해양정책연구, 2004년 여름,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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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어업관리 체제 조정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듬해인 1999년부터 해면어획량의 ‘제로성장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에는 한국, 일본 등과 어업협정의 체결․개정이 진전되었고, 축소된 어장에서 과잉

된 어획압력의 삭감, 자원보호의 필요가 한층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어획능

력을 제9차 5개년 계획의 억제목표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어선의 폐업제도를 만들고, 또

한 어선의 건조 및 개조의 규제, 어획량의 과대 보고금지, 수산물의 양에서 질로 전환, 하계

휴어제도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④ TAC 제도

중국 ‘어업법’은 국가가 어획량이 어업자원 증가량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어

업자원의 총어획가능량을 정하는 TAC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26) 그러

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TAC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 어업통계가 불완전하고 신뢰성이 낮다는 점, 행정의 법 집행력과 어업자

의 준법정신이 미약하다는 점, 한국 및 일본 간 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자국수역에서 어획경

쟁이 격화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신 어업법’에 따르면 어획한도제의 시행을 위해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가 과학적 근거

로 삼을 어업자원의 조사평가를 책임지고, 중국 내해, 영해, 전속 경제구역과 기타 관할 해

역의 어획 한도량을 확정한다. 어획한도 총량은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분배 방식을 공개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공적인 TAC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자원의 평가와 실제 연간 어획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비교적 높은 관리 수준이 요구된다. 어업관리와 관련

하여 중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중국해역에서의 어획한도제의 시행 가능성을 적극 검토

하고 있고, 어업자원 연구기관에서는 관련 어종을 초점으로 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 해역에는 어업관리체제의 하나로 어획한

도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⑤ 조업허가증제도

중국은 조업허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업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원 어업행정주관 

부서는 대형저인망과 후릿그물 조업, 이웃 국가와의 협정으로 정해진 공동관리어업구역과 

공해에서의 조업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조업허가증을 비준․발행하고 있다.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어선은 반드시 어업선박검사증서와 어업선박등기증서를 구비하고 

26) 신 어업법, 제3장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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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조업허가

증이 있는 어선은 반드시 조업유형, 장소, 시한, 어구 수량, 어획 한도량에 관한 조업허가증 

규정을 따라야 하고 국가가 정한 어업자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⑥ 해역구획제도와 양식허가증제도

중국 ‘어업법’ 제11조는 수산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일관된 

계획을 세워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수역 및 간석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양식

용으로 확정된 국가 소유의 수역과 간석지를 회사와 개인이 이용할 때는 현(縣) 급 이상 정

부의 어업행정 주관부서에 신청을 하고 본급 인민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양식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가해역사용관리잠정규정’은 해역 사용에 대해 국가를 관리 주체로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역은 국가 소유이고 해양자원은 국유 자산이며, 바다를 사용할 때는 반드

시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역은 반드시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어업법’과 ‘국가해역사용관리잠정규정’은 중국의 해역(간석지와 연안 수역)과 해

양자원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역 사용권과 경영

권은 집단협력경제조직이 소유(村의 집단소유)하거나 지방 경제조직이 소유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된다.

⑦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실시

1980년대 초부터 중국 근해 해양어업자원에 대한 과도한 어획이 나타난 이후, 중국 정부

는 어선 증가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각각 양자 어업협정을 체결

한 후, 중앙 정부는 감척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거액이 투자되었다. 2002년 업종 전환에 

투입된 2억 7천만 위안 중, 감척에만 2억 위안이 투입되었다.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4,748척, 3만 8,900㎾(약 8만 4천 마력)의 어선동력이 감척

되어 어업인 2만 9,978명이 업종 전환 계획에 동의했다.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감척이 이

루어진 어선은 3,012척, 업종 전환 어업인은 1만 7,979명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감척 

과정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어업인들이 다시 어업으로 돌아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한·중·일의 어업협정 체제와 어업질서의 변화

한․중․일 3국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후 각각 EEZ를 선포함으로써 중첩된 수



제3장 한·중·일의 어업관리체제와 변화  49

역에서의 어업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각각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한․

일 어업협정에서는 두 개의 중간수역을 설정하였으며, 한․중 어업협정에서는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 외 EEZ 이관 전 과도수역을 설정하였다. 이 과도수역은 협정을 통하여 협약 

발효 후 4년 뒤 양국의 EEZ로 편입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일간에는 잠정조치수역이 설

정되어 있는데 이 수역은 우리나라의 EEZ와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업을 인정하고 

있다. 

<표 3-10> 한·중·일의 양자간 어업협정 문안 비교

구    분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 중․일 어업협정

구    성
전문, 17개 조항, 2개 

부속서 및 합의의사록

전문, 16개 조항, 2개 부속서 및 

양해각서

전문, 14개 조항, 2개 

부속서 및 합의의사록, 양측 

외교부장관 서한

수역구분 EEZ, 중간수역
EEZ,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
EEZ, 잠정조치수역

긴급피난 관련조항 없음 별도조항으로 규정 별도조항 없음

유효기간 3년 5년 5년

파기절차 6개월 전에 상대국에 통보 1년 전에 상대국에 통보 6개월 전에 상대국에 통보

분쟁해결 별도조항으로 규정 관련조항 없음 관련조항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가. 한·일 어업협정 체결

1) 한·일 어업협정 체결 배경

1998년 11월 28일부로 체결된 신 한․일 어업협정은 기존의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을 

대체한다.27) 과거 1965년 어업협정에서는 한․일 양국간에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을 도입하

여, 이 수역 외측에 대해서는 공동규제수역, 공동규제수역 외측은 공동자원조사수역이라는 

3단계 수역을 정하여 관리해 왔다. 공동규제수역에서는 최대지속생산을 유지하는 조치가 마

련될 때까지 업종별․어선별 조업규제를 정하여 운영되어 왔었다. 

27) 한․일 어업협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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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한·일 어업협력(1965년) 체제에서 공동규제수역의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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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996년 신 한․일 어업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구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공동규제수

역에서 양국이 어획해 온 어획량 자료로 이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자료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1998년 신 한․일 어업협정이 맺어 지기 전에 양국이 공동규제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량을 

살펴보면 한․일간 어획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측 어획량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원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 이후 1996년 양국이 EEZ를 선포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

에는 공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양국이 모두 연안국의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충돌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양국은 중첩수역에서 조업하는 

타국 어선을 검색하고 나포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새로

운 EEZ 시대에 맞는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17차례에 걸친 어업협상을 

벌여 1998년 11월 신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다. 

2) 한·일 어업협정 내용

신 한․일 어업협정은 1965년 6월에 체결되었던 구 한․일 어업협정을 승계하는 신 협약

이다.28) 그리고 이 협약은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의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

하고 있다.29) 따라서 양국간 민감한 사항인 해양경계획정문제는 동 협약의 관할사항에 해당

28) 1998년 한․일어업협정 제17조.
29) 동 협약 제2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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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신 협약의 효력은 3년간으로 2001년 11월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일방의 조약종료 통고

가 없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30) 양국의 협약적용수역은 양국의 EEZ로서 

신협약 제2조에 따라 양국은 자국 EEZ에서 타방 국민과 어선이 조업활동하는 것을 허가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양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 협

약과 자국 국내법에 따라 타국어선의 입어를 허용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어선들의 일본 

EEZ 수역 조업에 대하여 특별한 일본 국내법으로 조업을 금지시키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

이 당연하다. 다만 자원량 변화에 따른 어획할당량은 줄어들 수 있다. 

양국은 신 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국 EEZ에서 타방 어선이 입어하여 잡을 수 있는 

어종, 어획할당량, 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매년 결정하여 통보하

여야 한다. 이렇게 통보할 때 신 협약 제12조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자국 EEZ에서의 해양생물자원 상태, 자국어선의 어획능력, 상호입어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EEZ에 입어하는 일본어선에 대하여 조업가능 내용을 통보할 때 자원상태와 우

리어선의 어획능력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어선들의 어획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입어허용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은 일본 EEZ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조업가능 내용 통보시 존중하게 되어 있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실제 양국간 조업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 양국에 대

한 권고는 입어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동 위원회는 조업에 관한 구체적

인 조건, 조업질서유지사항, 생물자원실태, 어업분야협력, 중간수역에 대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양국간 합의된 사항의 경우 그 법적 문건이 권

고라 할지라도 어업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예는 국제수산기

구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국제수산기구는 어업관행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권고를 이용한다.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주지는 못하지만 국가들간 심리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어업관리행위에 참여할 경우 국가간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양자협상에서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합의에 이

르기가 양자협상보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양자협상은 양국간 합의만 될 경우, 이

에 대한 권고가 쉽게 채택될 수 있고 다양한 권고를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양자관계는 다

30) 동 협약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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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관계보다 이행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어업협력 측면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

할 수 있다. 

양국의 법령준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조업조건과 타방 입어국가의 EEZ 

내 조업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31) 다만 타방체약국의 EEZ에서 자국 어선 및 국민에 대

한 임검, 정선, 기타 단속권은 양국의 협의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32) 즉 신 협약 제5조 제

2항 상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는 임검권, 정선명령권 및 기타 단

속권에 대해 양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3조는 주로 어업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각 국가의 법령집행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양국은 제6조 제2,3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양국이 정한 제3조 상의 조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따라 타방의 어선 및 국민을 나포 또는 억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타방 정부에 알려야 한다. 

신 협약은 두 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신 협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협약 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 I은 양국이 정한 두 개의 중간수역에서의 조업관계

를 규정한 것이다. 부속서 II는 이들 두 개의 중간수역에 대한 법적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 I에 따르면 동해의 중간수역이나 제주도 남단 동중국해 모두 해당 수역에서 양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해당 수역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수역이 된

다. 또한 이들 수역의 어업활동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다. 

동해 중간수역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주도 남단 동중국해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원관리를 위한 어획능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수역에서 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해당 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자원고갈은 당연한 결과

가 될 것이다. 

부속서 II에 따르면 동해 중간수역은 양국의 EEZ로 동시에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3) 

그리고 중간수역을 기준으로 양국에 인접한 수역은 각국의 EEZ로 간주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중간수역 내 독도 주변수역은 예외로 취급하여 어느 양국의 EEZ로도 인정되지 않고 

해당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어선이나 국민에 대해 자국법령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31) 동 협약 제5조 제2항.
3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

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3) 동 협약 부속서 II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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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독도 주변수역은 신 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어업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수

역으로 분리된다. 

또한 신 협약은 별도의 합의의사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 남단 동중국해가 일본과 

중국의 어업협정 내용 속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다. 이 합의의사

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이 중국과 맺은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국간 어

업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합의의사록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어업관계를 존중하면서 해당 수역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동해에는 중간수역이 설정되었고, 대화퇴 일부수역을 포함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남부수역에도 중간수역이 설정되었다. 다만 신 한․일 어업

협정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좌표로만 표시하고 있다. 우리는 동해와 남해의 

중첩수역을 중간수역이라 부르고 있으나 일본은 잠정수역이라 명명하고 있다. 

중간수역에서의 양국의 집행관할권은 기국주의를 따르고 있다. 자원관리방식에 있어서는 

동해의 경우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recommendation)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남부 중

간수역에서는 동 위원회의 결정(decision)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중간수역을 제외한 양국의 

EEZ 간주수역에서는 양국의 집행권이 미치는 연안국주의에 의해 관리된다.

나. 한·중 어업협정 체결 

1) 한·중 어업협정 체결 배경

한․중 양국간 국교가 정상화된 것은 1992년부터로 그 전에는 양국이 공식적인 어업협정 

체결 노력은 없었다. 1998년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 어업체제에는 우리나라 서남

해를 주변으로 중국이 설정한 조업금지 라인(모택동라인)과 평화선, 그리고 중․일간 어업

협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 자체 어업조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일간 어업협정에 대하여 상호인정 한 바는 없었다. 다만 1975년 중․일 어업협

정선(조업금지선)을 기준으로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조업자제선을 설정하여 운영하

였다. 이는 법적인 행위라기보다 정치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어선들에게 

내린 안전조업지침일 뿐이었다. 

1980년대 민간차원에서 ‘어선해상사고처리에 관한 합의서(1989년 수협중앙회와 중국 동

황해어업협회)’, ‘어선해상처리에 관한 합의(1994년)’ 등이 체결된 적은 있다. 이는 정부간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양국이 공식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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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정을 맺은 것은 1998년에 와서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이 최초의 양국간 어업체제라 

할 수 있다. 

양국 국교수립 후 어업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중국의 어업성장에 따라 중국어선의 

한국 영해 및 자원보호수역에 대한 침범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

라 근해에 진출해온 중국 어선들이 우리어선들과 조업경쟁을 벌이면서 어업 마찰이 빈번하

게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1993년 말부터 어업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어업 팽창을 억제하기에는 장애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6년 EEZ 체제가 한반도 주변수역에 도입되면서 양국은 해양경계획정과 맞물려 

어업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어업교섭을 실

시하였다. 

1998년 11월 양국은 어업협정에 가서명하였다. 양국이 정식서명을 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 EEZ,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입어조건 및 자원관리 문제, 양쯔강 수역에서의 우리어

선 입어문제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쯔강 수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웠다. 그러나 양측은 양쯔강 수역 

문제로 한․중 어업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2000년 8월 

3일 북경에서 한․중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중 어업협정은 동중국해 북부와 황해를 대상으로 EEZ 경계획정을 계속 협의하는 동시

에 황해 북위 37도에서 32도 11분에 이르는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하고 기국주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잠정조치수역의 바깥에는 20해리 폭의 과도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협정 발효 후 4년 뒤에 양국 EEZ로 편입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위 37도 이북과 북위 

32도 11분 이남은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토록 하였다. 양국에 의해 설립되는 어업공동위원

회는 EEZ 입어,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서의 자원보호, 규제조치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한·중 어업협정 내용

한․중 어업협정은 전체 16개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은 신 한․

일 어업협정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다. 동 협정은 신 한․일 어업협정 제15조에서 해

당 협정이 어업문제 외 다른 문제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 제한 문구는 없다.34) 이는 동 협정이 어업관계외 다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34)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 “이 협정은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제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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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미해결 사안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중 어업협정에는 잠정조치수역

과 과도수역 이원의 양국인접수역이 양국의 명확한 EEZ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동 협정 제1조에서 적용수역의 범위가 양국의 EEZ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예외수역인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외에는 양국의 EEZ로 추정하는 것이다. 어업허가

에 관해서는 동 협약 제2조 제1항 하단에서 “ ∼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어업활

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부속서 I에서 입어허가에 

관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간 자국 EEZ에서 조업 가능한 어종, 어획량, 조업기간, 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조건을 

결정할 때 신 한․일 어업협정과 달리 전통적 어업활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35) 이는 

양국이 기존에 실시해온 어업활동을 존중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이 조건을 통하여 급격한 

조업조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은 각국의 EEZ 외에 별도로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정하고 있다. 잠정조치수

역에서는 기국주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타방에 대한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타방의 

국민 또는 어선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잠정조치수역은 사실상의 공해와 다름없는 조업상

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해와 다른 것은 법적으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해당 수역의 조업질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36) 그 역할수행 정도

에 따라 자원관리와 어업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과도수역은 잠정조치수역을 중심으로 양측에 설치되는 특정수역으로 이는 향후 4년간 운

영되다가 그 후 양국의 EEZ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다.37) 과도수역에서는 양국간 어업활동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38) 또한 자원보존 및 관리조치를 위하여 양국이 공동

승선․정선․승선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감독검사 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과도

수역 또한 기국주의에 의해 조업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감독검사 조치는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도수역에서는 기존의 조업활동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집

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원고갈과 조업질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감독검사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양국은 양국의 EEZ 상의 조업질서를 유지하고 자원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35) 한․중어업협정 제3조 제2항.
36) 한․중어업협정 제13조 제2항.
37) 한․중어업협정 제8조.
38) 한․중어업협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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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39) 동 위원회는 양국의 EEZ 조업 조건에 

대한 사항, 조업질서 유지,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및 보존, 양국간 어업협력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40) 또한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협정의 집행현황과 협정 부속서의 개정에 관하여 양국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권한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권한에 비해 보다 강하고 포괄적이다.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중간수역에 대하여 권고(勸告)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 대한 결정(決定)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는 협약의 부속서의 개정에 대한 권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국의 EEZ에 대한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자원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중·일 어업협정 체결 

1) 중·일 어업협정 체결 배경

1997년 11월 11일 중국과 일본 양자간 맺어진 어업협정은 1996년 EEZ 선포에 따라 

1972년 양국간 어업협정을 갱신한 것이다. 1997년 어업협정 전의 양국간 어업체계는 1972

년을 기점으로 정부간 협정체제와 민간협정체제로 나눌 수 있다. 1972년 중국과 일본간 국

교 정상화 전에는 1955년 맺어진 중․일 민간 어업협정과 1963년 어업협정 등이 맺어진 바 

있다. 중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동중국해에서 외국 저인망어선들의 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동중국해트롤금지라인(일명 모택동라인)’을 설정하였다. 일본 어선들이 중

국의 이러한 행위를 일방적 행위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동중국해에서 조업하였다. 이러한 일

본의 행위로 양국간 어업분쟁이 끊이질 않자 1955년 양국은 민간차원의 어업협정을 체결하

였다. 이 협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3개의 군사수역과 ‘모택동라인’을 존중하는 것

을 골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58년 중국

의 거부로 협정이 종료됨에 따라 1963년 다시 어업협정을 맺기 전까지 4년간 무협정시대가 

지속되었다. 

1972년 양국의 국교 수립을 계기로 민간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상을 

39) 한․중어업협정 제13조.
40) 한․중어업협정 제13조 제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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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결과 1975년 12월 양국은 정부간 어업협정을 맺게 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중국 측의 

군사경계선, 저인망 어업금지선 및 군사작전선 이북의 황해와 동중국해 수역에 대하여 일본

의 조업을 허용하였다. 

1996년 양국이 EEZ를 선포하자 중국 측 어민들은 EEZ 체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조업질서 변화와 규제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반

해 일본에서는 신어업질서에 대응한 어업협정을 체결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국간 어업

협상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본

은 어업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2) 중·일 어업협정 내용

중․일 어업협정은 1975년 8월 15일에 체결된 구 어업협정이 있는데 이는 1997년 11월 

11일에 신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대체되었다. 신 어업협정의 정식명칭은 ‘일본국과 중화인

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총 14개 조문과 2개의 부속서, 합의의사록, 그리고 양

측 외교부장관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은 양국의 EEZ를 협정수역으로 하고 북위 27도와 북위 30도 40분 사이 연안에서 

52해리까지는 각국의 EEZ로 하고, 그 바깥 수역은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41) 이 

잠정조치수역에 대해서는 중․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

원을 공동관리토록 하고 있다.42) 그런데 이 잠정조치수역은 우리나라의 EEZ도 상당부분 포

함되고 있기 때문에 3국간 자원관리협력의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 

부속서 I은 구체적인 입어허가 및 입어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II는 긴급피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합의의사록은 해양경계획정 협의를 계속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그리고 양측 외교부 장관 서한은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타방 체약국 국민에 대한 자국 법령의 

적용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동해와 태평양의 일본 EEZ에서의 중국 오징어채낚기 어업실

적을 협정 발표 후 5년간 인정하고 있다. 

동 협약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신 한․일 어업협정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우선 

중․일 간 도서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釣漁島)에 대하여 유보수역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도와 유사하다. 또한, 양국의 중첩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과 어선에 대하여 집행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리

41) 신 중․일어업협정 제2조∼제5조.
42) 신 중․일어업협정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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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엇보다 어업공동위원회는 한․중 어업협정 및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도 나타나고 있

는 바 3국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라. 한·중·일 어업협정 상의 중첩수역

1997년 11월 중․일 어업협정 이후 1998년 11월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고,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1997년부터 4년간 3개의 어업협정이 체결됨으

로써 한반도 주변수역은 공히 EEZ 관리시대를 맞게 되었다. 3개의 어업협정은 각각 중첩되

지 않는 EEZ 수역을 자국의 고유한 EEZ 수역으로 간주하고, 중첩되는 수역에 대해서 중간

수역이나 잠정조치수역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표 3-11> 한·중·일 중첩수역의 성격 비교

수역의 위치 협정상 명칭
관할권 행사

관리방식
규칙제정권 단속권

동해 중간수역

(한․일 협정) 없음
기국공동위원회

권고
기국 양국간 현행처럼 조업

동중국해 및 서해 

현행조업유지수역

(한․중 협정)
없음 양국간 별도 합의 기국

양국간 현행처럼 조업

단, 연안국의 법령 존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한․중 협정) 잠정조치수역
공동위원회

결정

기국

(주의환기) 공동관리

서해 과도수역

(한․중 협정) 과도수역
공동위원회

결정

기국

(주의환기)
(공동승선)

공동관리

동중국해

잠정조치수역

(중․일 협정)
잠정조치수역

공동위원회

결정

기국

(주의환기) 공동관리

동중국해 북위 

27도 이남수역

(중․일 협정) 
없음

기국공동위원회

권고
기국 양국간 현행처럼 조업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한․중․일 중첩 수역은 대부분 기국주의에 의해 관리되도록 되어 있다. 기국주의에 의한 

관리는 타방 체약국 국민과 어선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관리



제3장 한·중·일의 어업관리체제와 변화  59

에 있어 조업질서유지에는 기국주의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중첩수역에서의 자원관

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어업공동위원회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협정상에서

는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자원관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한․중 어업협정에서는 EEZ와 중간수역 외에 과도수역이라는 별도의 추가적인 수

역을 설정하고 있다. 과도수역은 양측의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양측 EEZ 사이에 각각 설정

된 별도의 수역이다. 동 협약 제8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EEZ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타방의 어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조정․감축하도록 하고 있다.43) 양

측은 자원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동 승선․정선 검색 등을 포함

한 공동감독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44) 그런데 과도수역은 협정 발효 후 4년이 지나면 양측

의 EEZ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45)

<그림 3-4> 한·중·일 조업수역도

  주 : 동 수역도는 2005년 6월 30일 한국과 중국의 관도수역 편입 전의 것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43) 한․중어업협정, 제8조 제2항.
44) 한․중어업협정, 제8조 제3항.
45) 한․중어업협정, 제8조 제5항.



60  한·중·일 공동어업관리 방안 연구

마. 한·중·일 어업협정 이행과 평가

1994년 유엔해양법조약이 발효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국내 관련법을 정비하여 EEZ를 

설정하는 한편, 양자간의 어업교섭을 통해 기존의 어업협정을 개정 및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어업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은 어업에만 한정하여 협의를 조속히 진행시키고, EEZ 

경계획정을 중간선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어업세력이 우세한 한국과 중국은 영토 및 

EEZ 경계획정을 포괄적으로 협상해 나가며, 과거 어획실적을 존중해 줄 것을 주장하는 등 

협의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오랫동안 협의가 진행된 결과, 1999년 2월 한․일 , 2000년 6월 

중․일, 2001년 6월 한․중 신 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상대국 EEZ에 상호입어를 실시하게 

되었다. 

입어할당은 처음에는 상대국의 어업타격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실적주의에서 시작하였

지만, 점차 자국어업의 중시와 자원관리를 표방하면서 중국과 일본은 2001년, 한국과 일본

은 2002년, 한국과 중국은 2005년부터 각각 등량주의로 바뀌었다. 

<표 3-12> 한·중·일 입어조건 및 어획실적

(단위 : 톤)

연도
일본 수역 한국 수역 중국 수역

할당량 어획실적 할당량 어획실적 할당량 어획실적

일본

어선

1999 93,773 22,117(23.6%)
2000 93,773  7,293( 7.8%) 70,800 714(1.0%)
2001 93,773 16,193(17.3%) 70,300 4,400(6.2%)
2002 89,773 19,669(21.9%) 62,546 53,097(84.9%)
2003 80,000 13,158(16.4%) 54,533 1,756(3.2%)
2004 70,000 25,032(35.8%) 47,266

한국

어선

1999 149,218 27,335(18.3%) - -
2000 130,197 31,422(24.1%) - -
2001 109,773 23,839(21.7%) 01. 6-02.12

90,000
01.6-02.12 
3,993(4.4%)2002 89,773 28,879(32.2%)

2003 80,000 28,104(35.1%) 60,000 3,777(6.3%)
2004 70,000 20,669(29.5%) 60,000 3,564(5.9%)

중국

어선

2000 70,000 11,544(16.4%)
2001 73,000 18,662(25.5%) 01.6-02.12

164,400
01.6-02.12

45,837(27.9%)2002 62,546 13,018(20.8%)
2003 54,533 6,401(11.7%) 93,000 37,980(40.8%)
2004 47,266 - 83,000 17,341(20.9%)

  주 : 중․일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조업조건을 포함하지 않았고, 일반운반선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내부자료. 
      長崎縣, ｢水産白書｣,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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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국의 EEZ의 상호입어는 연안국주의에 근거하여 업종별 내지 어종별로 어획할당, 

조업규제의 조건 등이 입어국의 어선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경합관계는 크게 완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EEZ 체제 이전과 비교한 다면, 어업세력이 월등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수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국, 한국은 자유로운 어획활동을 상대적으로 제한받게 되었다. 이러한 

어장이용의 제한은 그 동안 어장의 외연화를 통해 잠재되어 있었던 국내 업종간의 어장이용 

및 대상자원을 둘러싼 경합문제가 점차 표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신 어업협정은 EEZ 경계획정과 분리하여 협의가 진행되어 잠정조치수역(중간수역) 

혹은 과도수역을 설정하였다. EEZ와 잠정조치수역 등에서 자원관리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변칙적이고 불완전한 EEZ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등이 폭넓게 설정되었고 이들 수역에 대해 조업조건이 불명

확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어업활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중간선으로 수역을 나눈 경

우와 비교해서 어업세력이 우세한 중국어업의 타격은 완화되며 한국과 일본은 자국어업의 

보호 및 자원관리 효과가 반감된다. 

1) 한·일 어업협정 이행

신 한․일 어업협정은 양국의 EEZ가 대상수역이다. 단, 동해는 독도 영토문제가 첨예하

게 대립하여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수역을 동해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고, 제주도 이남의 

동중국해에도 대륙붕 문제와 양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이 중복하였기에 제주도남부 중간수역

이 설정되었다.46)

양국은 2005년부터 어업별․어종별 할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어획할당을 6만 

톤까지 감축하고, 자원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어업공동위원회 내에 해양생물자원전문가소

위원회의 설립하였다.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는 한․일 민간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실시

하고 있지만,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진전이 없는 실정이며, 종래와 같은 조업활동

이 이루어져 조업경합이 벌어지고 있다.47)

현행의 어업협정 하에서는 각국 EEZ는 연안국주의에 의해 어업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46) 협정조문에는 이 수역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없으며 일정수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중간수

역으로 일본에서는 잠정수역으로 부른다. 양 수역의 관리에는 차이가 있는데 동해 중간수역에는 어업공

동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동중국해 중간수역에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7)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한․일 입어교섭 주요내용 및 日本水産庁홈페이지(www.jfa.maff.go.jp) 

日韓漁業交渉の結果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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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에는 기국주의의 의한 어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의 EEZ 상호입어는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조업조건이 협의되어지는데, 조업조건

은 조업수역, 조업기간, 사용가능어구, 업종별 어획량 할당이 정해진다. 단, 2005년부터는 

업종별 어획량 할당과 더불어 어종별 어획할당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EEZ에서

의 한국어선에 대해 꽁치, 전갱이, 고등어류, 정어리,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돔, 갈치, 삼치 

등의 9개 어종, 한국 EEZ에서 일본어선에 대해 전갱이, 정어리,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

류, 참돔, 붕장어, 갈치, 삼치 등의 9개 어종별로 각각 할당량이 설정되었다.

총어획할당량은 협정체결 당시에 한국어선의 할당이 일본어선에 비해 많았지만, 그 이후 

일본어선의 할당량을 기준으로 한국어선의 할당량이 삭감되어져 2002년부터는 등량이 되었

다. 즉, 1999년은 한국어선의 할당량(1,704척/14만 9,218톤)이 조업실적에 감안되어 일본어

선(1,601척/9만 3,773톤)보다 1.6배 많았다. 그 이후 2002년에는 8만 9,773으로 등량으로 바

뀌었다. 2003년은 1,232척/8만 톤으로, 2004년에는 각각 1,098척/7만 톤이 되었다(<표 3-13 

참조>). 

<표 3-13> 2004년도 한·일 양국간 EEZ내 조업상황

(단위 : 척, 톤)
한국 일본

어 업 별
합 의 규 모 조 업 실 적

어 업 별
합 의 규 모 조 업 실 적

척수 할당량 척수 어획량 % 척수 할당량 척수 어획량 %
계(10개업종) 1,098 70,000 758 20,668.8 29.5 계(10개업종) 1,098 70,000 271 25,031.7 35.8
꽁치봉수망 26 7,000 19 4,887.3 69.8 대중형선망 205 58,868 130 24,117.9 41.0

오징어채낚기 380  8,763 297 3,018.7 34.4 이서저인망 31 4,500 16 689.5 15.3
대형기저(외)

50 1,000
5 19.8

2.0
충합저인망 60 350

대형기저(쌍) 오징어채낚기 144 2,000
대형트롤 연승어업 110 700 1 0.7 0.1
중형기저 20 3,000 20 1,981.4 66.0 예인조어업 500 2,800 119 213.9 7.6
선망어업 180 40,290 173 8,109.8 20.1 가다랭이일본조 31 700
연승어업 302 5,085 226 2,616.8 51.5 일본조어업   7    11 1 0.5 4.5
외줄낚시 68 676 17 35.0 5.2 복어반두어업   0     0

복어반두어업 59 4,000 1 0.0 청새치돌봉어업  1 1
갈치채낚기 12 146  0.0 고정식자망 9 70 4 9.2 13.1
원양오징어  1  40  만새기붙이    0   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일본농림수산청, 홈페이지.



제3장 한·중·일의 어업관리체제와 변화  63

그 동안 한국 어업 중에서 일본의 TAC 대상어종인 명태, 대게를 어획하는 홋카이도 트롤 

및 통발의 할당이 없어졌다.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비해 어업세력이 월등하거나 

조업분쟁이 많은 한국어선을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도 주요 입어업종은 대형선

망, 대형트롤 및 대형기저, 중형기저, 오징어채낚기, 꽁치봉수망 등인데, 중형기선저인망, 꽁

치봉수망, 연승 등의 소진율이 높다. 

일본 어선의 할당량도 등량에 의거하여 점차 감소되었는데, 이는 입어 희망자가 없거나 

적었기 때문이다. 입어업종은 협정 초년도에는 15개 업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0개 업

종으로 줄어들었다. 주요 업종은 대․중형선망의 할당량이 약 80% 수준으로 가장 많고, 나

머지 이서저인망, 오징어채낚기 등이 20%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5> 한·일 양국 어선의 척당 어획소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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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할당량의 소진은 어업종류 혹은 연차별로 다른데, 한국 어선이 일본 어선을 약간 상회하

는 수준이다. 한국 어선의 소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20∼35%대이며, 양국 어획할당의 과

반수를 점하는 대형선망의 소진율은 모두 40%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양국 어민들

이 새로운 조업규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다 까다로운 조업조건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그림 3-5> 참조). 척당 어획소진율을 비교할 때 일본은 협정발효 초년도에 우리나

라보다 높은 어획소진율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획할당량은 각각 15만 톤, 9만 

톤 이었으나 실제 어획량은 약 2만 톤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양국의 어획소진율이 

낮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30% 수준을 넘기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10∼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상대방 어장에 대해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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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한·일 양국 연도별 어획할당량 및 어획량

0

40

80

120

160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천 톤

한국어선 어획할당량 한국어선 어  획  량

일본어선 어획할당량 일본어선 어  획  량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신 한․일 어업협정 이후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행하는 경우가 일

본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행하는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어업 건수 20건에서 2004년에도 19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

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불법건수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양국의 어업의존도가 현저히 차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어

민들의 조업관행 또한 신 어업협정 이후 변화된 규제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표 3-14> 신 한·일 어업협정 이후 양국의 불법어업 발생 빈도 수

(단위 : 척)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한국 20 22 24 32 27 19 144

일본  4  1  3  1  6  15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한편 양국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은 기존의 조업관행을 그래도 인정한 기국주

의이다. 따라서 양국은 자국어선에 대한 관리 외에 타방 체약국 어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

제를 가할 수 없다. 다만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권고를 통하여 해당 수역의 조업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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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 어업협정 부속서 I의 제2항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중간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쌍방의 어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신 협정 발효 후 7년이 지

난 시점까지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 한·중 어업협정 이행

중국어선의 한국 EEZ의 입어할당은 2001년 6월∼2002년 12월에 2,796척/16만 4,400톤이고, 

한국의 과도수역에서는 2,704척이 조업하였고, 2003년은 한국 EEZ에 2,531척/9만 3,000톤, 과

도수역에 1,802척이었다. 2004년에는 2,250척/8만 3,000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다. 

한편, 한국어선의 중국 EEZ 입어할당과 과도수역의 조업조건은 2001년 6월∼2002년 12

월은 1,402척/9만 톤과 기존 조업척수 유지, 2003년은 1,402척/6만 톤과 427척, 2004년에는 

전년도와 입어수준이 동일하며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또한 2005년부터 양국의 어획

할당량을 등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의 입어업종을 보면, 한국의 경우 낚시류가 가장 많고 이어서 저인망, 선망, 통발, 안

강망, 자망이다(<표 3-15> 참조). 이 중에서 낚시류, 선망, 자망의 어획할당은 증가한 반면, 

통발, 저인망, 안강망 등 저서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양쯔강 하

구에서의 조업규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어선의 입어는 저인망이 과반수를 점하며 

그 외 유자망, 선망, 낚시의 순이며, 모든 업종에서 어획할당이 삭감되었다.

<표 3-15> 2004년도 한·중 양국 EEZ내 조업상황
(단위 : 척, 톤)

한국 중국

어업종류

합의규모 조업실적

어업종류

합의규모 조업실적
척수

(A)
할당량

(B)
척수

(C)
어획량

(D)
소진율

(D/B)
척수

(A)
할당량

(B)
척수

(C)
어획량

(D)
소진율

(D/B)
계 1,402 60,000 380 3,564.4 5.9 계 2,250 83,000 1,310 17,340.7 20.9

저인망류 199 9,816 2 7.6 0.1 쌍선타망 1,226 55,982 548 9,704.3 17.3
선    망 172 12,000 122 700.8 5.8 단선타망 51 2,278 50 390.3 17.1
안 강 망 76 1,924 1 0.4 0.02 위    망 110 12,048 40 291 2.4
자    망 75 1,654 20 74.8 4.5 유    망 794 7,497 616 4,658.2 62.1
낚 시 류 772 28,106 233 2,772.8 9.9 채 낚 기 69 5,195 56 2,296.9 44.2
통 발 류 108 6,500 2 8.0 0.1

일반운반선 11 - - - - 일반운반선 79 - 62
  주 : 일반운반선은 합계에 미포함.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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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어획실적을 보면, 한국어선은 4∼6%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에 대해 중국어선

은 약 37∼40%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측 과도수역의 입어척수는 중국어선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어선은 실제 EEZ 입어척수를 제외한다면 적은 수준이다.48)

한․중 어업협정의 이행에서 양국에 가장 심각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불법어업단속 

문제이다.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어업은 미미한 수준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은 협정 이행 

이후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200건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2004년에는 

400건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나는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어민들의 심각한 민원사항

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입장에서도 조업질서단속의 어려움 증가와 단속비용의 증

가 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을 많이 자행하

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업규정과 단속수준이 다른 것에도 기인하겠으나 무엇보다 이

들이 거의 전적으로 우리나라 수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양자협정에

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도수역의 경우 양국이 공동감시

를 통하여 조업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필요한 자원관리정책은 한․중 어업공

동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다만 2003년 양국어업

협상에서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서해수역의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관

리할 수 있는 ‘한․중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2004년부터 

운영된 동 위원회가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양국간 자원관리에 관한 

정보교환과 정책방향 협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16> 한·중 어업협정 이후 양국의 불법어업 발생 빈도 수 

(단위 : 척)

2001 2002 2003 2004 계

한국 -   1 -   2    3

중국 174 175 240 443 1,527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48) EEZ 입어허가척수 이외의 어선으로서 EEZ 입어어선은 상대국 측의 과도수역에도 입어가능하다. 2003
년의 과도수역 입어척수는 한국 1,829척(EEZ 허가척수 1,402척+427척), 중국 4,333척(EEZ 허가척수 

2,531척+1,802척)이다. 그리고 2004년에는 한국 동일, 중국 3,160척으로 감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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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일 어업협정 이행

신 중․일 어업협정에는 양국 EEZ 상호입어를 규정하였고, 또한 동중국해에 광활한 면적

의 잠정조치수역이 설정되었다. 잠정조치수역에서는 기국주의에 의해 자국어업을 관리하며, 

동 수역의 자원보호조치는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국은 2002년부터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1996년의 실적

을 목표로 조업척수 및 어획실적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49) 업종별․어종별 어획통

계를 서로 통보하며, 잠정조치수역에 입어하는 어선명부를 교환한다. 또한 어업공동위원회 

아래에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원관리조치는 동중국해

에서 중국어업의 어획량은 계속 증가한 반면, 일본어업은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의 어

업세력을 감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일 양국의 입어교섭에서 중국은 어업의 역사(과거 일본어선이 중국근해에 출어하여 

조업한 사실)에 대해 고려할 것을 되풀이하여 주장하였다. 일본은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당초 4,000척의 입어를 5년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여 척수의 삭감과 기간 단축을 고수하였다.

중․일 양국의 입어종류를 보면, 먼저 중국어선은 저인망과 오징어채낚기, 선망이 있는데 

오징어채낚기는 2005년부터 일본 북태평양에서 조업이 금지되었고, 선망은 2002년부터 입

어가 중지된 상태이다.

일본어선은 중일 잠정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의 서쪽 해역과 황해에 입어하고 있으며, 어업

종류는 대․중형선망, 저인망(이서저인망), 연승․인승․낚시 3개 업종이다. 양국의 입어척

수는 2007년부터 동일한 척수로 될 예정이다.

양국 EEZ에 대한 상호입어의 어획할당은 약 7만 톤대에서 출발하여 2002년에는 양국 입

어할당량이 6만 2,546톤으로 등량이 되었는데, 일본 EEZ에 입어하는 중국 어업은 저인망

(700척/1만 톤)과 오징어채낚기(395척/5만 2,546톤)가 있으며 선망의 입어는 폐지되었다(<표 

3-17> 참조). 2003년은 939척/5만 4,533톤, 2004년에는 900척/4만 7,266톤으로 삭감되었는

데 이는 동해 및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오징어채낚기의 할당량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 EEZ에 입어하는 일본 어업은 선망, 저인망, 연승/낚시 등이 있는데, 주로 소규모인 

연승/낚시의 입어척수가 많다. 2004년도 할당량은 575척/4만 7,381톤이었다. 

49) 1996년은 양국이 해양법조약을 비준하여 EEZ를 선포한 시기로서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의 조

업실적은 중국은 약 2만 척/210만 톤, 일본은 약 1천 척/10만 톤으로 추산됨. 日本水産庁, ｢日中漁業共同

委員会の結果について｣, プレスリリース,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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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2004년도 중일 양국 EEZ내 조업상황

(단위 : 척,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어선

의 

일본

수역

입어

저인망
허가척수

동해 100  - - - - -
동중국해 700 700 700 700 700 600

어획할당량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570

오징어 

낚시

북태평양
허가척수 322 322 282 239 200 -

어획할당량 53,000 53,000 46,416 39,338 32,919 -

동해
허가척수 94 94 82 69 58 55

어획할당량 7,000 7,000 5,195 5,195 4,347 4,141

선망
허가척수 - 200 - - - -

어획할당량 - 3,000 - - - -

합계
허가척수 1,122 1,222 982 939 900 655

어획할당량 70,000 73,000 62,546 54,533 47,266 12,711

일본

어선

의 

중국

수역

입어

선망
허가척수 271 186 186 186 186 181

어획할당량 63,000 63,000 57,146 50,043 43,381 11,011

저인망
허가척수 389 42 42 42 42 42

어획할당량 7,300 3,500 3,500 3,000 2,600 800
연승․인승․낚

시

허가척수 347 347 347 347 347
어획할당량 3,800 1,900 1,490 1,285 900

합계
허가척수 710 575 575 575 575 570

어획할당량 70,800 70,300 62,546 54,533 47,266 12,711
주 : 2000년은 6∼12 반년 간, 중국의 일본 동해 오징어채낚시의 어선척수는 북태평양 출어선에 포함.

양국 어선의 입어실적을 보면, 중국은 저인망이 10∼30%대인 것으로 추정되며, 오징어채

낚기의 소진율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어선의 입어실적과 소진율이 낮

은 이유는 입어수속의 엄격, 동중국해 입어어장은 어장생산성이 낮고, 최근 연료가격의 상

승으로 인해 출어일수가 낮아졌던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일본 어선의 입어실적은 매우 낮

으며, 대․중형선망만이 약 10%대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중국 어선과 경쟁하면서 조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중국 수역이 생산성 높은 어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일 양국간 불법어업은 다른 양자협정에 비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중국 어선

의 경우 황해의 불법어업 규모에 비해 중․일 협정수역의 불법어업은 많지 않다. 중국 어선

의 일본 EEZ 내 불법어업 건수는 2000년 19건이었으며, 2003년에는 12건으로 우리나라 

EEZ에서의 불법어업 건수와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난다. 이는 중국 어선들이 주로 중․일 

수역보다는 우리나라 황해 수역에 대해 조업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중․일 어업협상 결과를 보면 중․일은 조업척수를 1996년 수준으로 억제하고, 

어업종류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며, 양국간 어획량 통계보고 및 어선명부를 교환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잠정조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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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자원관리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3년 어업협상에서는 잠정조치수역의 어업종류

별 어획량 상한선을 2002년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3국 조업척수를 제한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리고 2004년 어업협상에서 해양생물소위는 우선적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갈치와 

고등어의 자원상태를 조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한반도 주변 3개 양자어업

협정 중 가장 구체화된 합의결과라 할 수 있다. 

4) 한·중·일 어업협정 이행 평가

한․일, 한․중, 중․일 어업협정은 기존의 어업체제에 비해 일정한 조업제한을 설정함으

로써 과거보다는 심각한 조업집중을 막았다는 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특히 한․중 어업

협정 수역과 같은 경우 과거 어업협정 부재 시기를 고려한다면 양국은 자국수역에서 조업질

서 유지 및 자원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과도한 어선이 우리수역에 조업하는 것은 막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우

리나라 근해어업 어선들은 많은 수가 일본 EEZ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협정체결

로 과거의 좋은 어장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업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 어업관계에서는 우리

나라가 일본에 비해 자원보존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이나 

중․일의 경우에는 중국이 상대국에 비해 소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자원의

존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어업정책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실제 1970년대 말부터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로 전환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를 도입하

여 아직까지 자원관리에 관한 정책이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입장에

서는 거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 3국간 어업협력에 많은 장애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3국간 불법어업의 경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 어선은 동중국해보다 

황해어장에 보다 심각한 어업의존도를 보이면서 심각한 불법어업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일본 수역에 대한 의존도로 불법어업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3국은 2004년부터 해양생물자원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어업공동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과거 어업협정 체제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중간수역 또는 잠정조치수역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설치한 것이다.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으나 어업협력을 위한 

정보교환과 의견 수렴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3국은 한반도 주변 생물자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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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어업협상의 결과는 자원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고갈 정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업관리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3국은 자원관리에 관한 정보수집과 

자료교환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3. 한·중·일의 민·관 수산협력 현황

지금까지 한․중․일 수산협력강화를 위한 주요 노력들은 일본 측의 수산자원조성센터

(제주 설치) 설립제의(1998.2)와 한국 측의 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준비(후보지 조사, 법령 

제정 등), 한․일 의원연맹의 향후 추진 합의(1999. 11), 한․중 및 3국간 자원보존관리 필

요성 확인(2001. 4. 6) 등이 있었다. 

최근에 들어 한․일의 경우에는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에 일본에서 제7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EEZ내 상대국 어선의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에 관하여 합

의하였다. 또한 어업자원의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

회를 구성하는데도 합의하였다. 한․중의 경우도 상대국 어선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하여 2004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입어규모와 어업

자원의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한․중 해양생물자원전문가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표 3-18> 한·일 민간어업자 단체 협의회

구  분 일  시(장소) 참  석 협의내용

제7차 협의회
2002.4.9-4.10

(일본)
23명

(한국 7, 일본 16)
○ 붉은대게 조업현안 협의

○ 오징어채낚기 조업현안 협의

제8차 협의회
2002.7.9-7.10

(한국)
29명

(한국 15, 일본 14)
○ 한일 민간어업약정안 협의

○ 업종별 현안 협의

제9차 협의회
2002.10.16-10.17

(일본)
30명

(한국 8, 일본 22)
○ 어선사고(2건)피해배상 협의

○ 한일 민간어업약정안 협의

제10차 협의회
2002.12.10

(한국)
20명

(한국 12, 일본 8)
○ 대게 조업현안 협의

○ 한일 민간어업약정안 협의

제11차 협의회
2003.4.23-4.24

(일본)
23명

(한국 11, 일본 12)
○ 업종별 조업현안 협의

○ 한일 민간어업약정안 협의

제12차 협의회
2003.10.14-15

(한국)
22명

(한국 12, 일본 20)
○ 업종별 조업현안 협의

○ 한일 민간어업약정 내용 추가 협의

제13차 협의회
2004.10.25-26

(일본)
34명

(한국 12, 일본 22)
○ 업종별 조업현안 협의

○ 한일 민간어업약정 내용 추가 협의

자료 : 한국수산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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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 민간 수산단체에서도 수산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의 경우 2002년

부터 2004년까지 7차례 민간 어업자 단체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주로 붉은대게와 오징어채

낚기 조업을 포함한 업종별 현안과 한․일 민간 어업협정 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중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8차례 민간 어업자 단체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한․일과 마찬가지로 한․중 민간 어업협정 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고, 한․중 어선사고 

처리방안에 대하여도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2004년 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어

업협회 창립 40주년식 후 개최된 한․중․일 3국 어업 협력 협의회에서는 한․중․일 3국

간 어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표 3-19> 참조).

<표 3-19> 한·중 민간어업자 단체 협의회 

구  분 일  시(장소) 참  석 협의내용

제1차 한․중 
민간어업

약정안 협의 
실무회의

2002.3.26-4.27
(한국)

17명
(한국 8, 중국 9) ○한․중 민간어업약정안 협의

제1차 한․중
어선사고처리

실무회의

2002.6.7-6.8
(한국)

8명
(한국 5, 중국 3)

○한․중 어선사고 처리방안
○한․중 민간어업약정안 체결 일정 협의

제2차 한․중
어선사고처리 및 

약정안 
협의실무회의

2002.9.24-9.27
(중국)

17명
(한국 5, 중국 12)

○한․중 어선사고 처리방안
○한․중 민간어업약정안
○한․중 해상조업질서 결의문안 협의

제3차 한․중
어선사고처리 및 

약정안 
협의실무회의

2003.9.24-9.27
(한국)

19명
(한국 10, 중국 9)

○한․중어선사고 처리방안
○한․중 민간어업약정안
○한․중 해상조업질서 결의문안 협의

제4차 한․중
어선사고처리 및 

약정안 
협의실무회의

2003.12.9-9.11
(중국)

20명
(한국 9, 중국 11)

○한․중 어선사고 처리방안 협의
○한․중 민간어업약정안 가서명
○한․중 해상조업질서 결의문 합의

한․중 
민간어업약정 조인 

일정 실무 협의

2004.9.14-15
(중국)

5명
(한국 2, 중국 3)

○한․중 민간어업약정 조인 일정 실무 협의
○2004.11중 정식 조인 추진키로 함

한․중 
민간어업약정 

조인식

2004.11.3-4
(중국)

20명
(한국 10, 중국 10)

○한․중 민간어업약정 조인
○한․중․일 조업질서 유지 결의문 서명 채택

한․중․일 
3국어업협력 추진 

협의회

2004.9-11
(중국)

9명
(한국 3, 일본 3, 

중국 3)

○중국어업협회 창립 40주년 참석
○한․중․일 3국간 어업협력 추진 협의

자료 : 한국수산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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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 3국의 어업관리 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한․중․일 3국 어업관리 정책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국 모두 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허가제도와 다양한 기술적 규제수단을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EEZ체제가 성립된 이후 각국 모두 어업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에 관한 한 3국의 기본적인 시각이 같기 때문에 공동관

리 및 자원관리의 협력시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둘째, 어선의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 관할어업과 지방정부 관할어업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

이다. 어선의 규모는 3국이 상이하지만 어선규모에 따라 중앙과 지방 허가로 구분하는 원리

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국이 국가간 또는 지방간 협력시 상대가 분명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규제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3국의 자원조성 방법, 실적 등은 상당히 다른 면이 없지 않으나, 자원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3국이 향후 자원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중․일 3국 모두 TAC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한국과 일

본은 이미 시행 중이며 중국 역시 준비과정에 있으므로 3국의 공동자원관리 수단으로서 

TAC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차이점과 그에 따른 어려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는 공동어업관리 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허가제도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 3국이 협력시 상호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은 어업허가의 내용이 어선규모, 조업방법, 대상어종, 조업구역이지만 중국은 시

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허가의 성격도 한국과 일본은 어업허가를 어선 및 어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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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 때문에 어선 및 어구의 매매, 양도 및 대부를 통해 어업허가도 이러한 행위가 가

능한 반면, 중국은 매매, 양도 및 대부가 금지되어 있다.

둘째, 한국은 어업별로 허가정수 및 어선규모를 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이러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3국 협력시 어업별 어선규모라든가 어업허가수를 정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적 규제수단의 구체적 내용이 3국 모두 상이하다는 것이다. 금지체장, 금어기, 

금어구, 휴어기 등이 자원상태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도 감안하였

기 때문에 3국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어업관리 실적과 방법에 있어서 3국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그 역사도 길고 투자실적도 많으며 방법도 다양한 반면, 중국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수준에 있다. 따라서 3국이 어업관리를 공동으

로 추진할 경우 방법, 수준 등에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중·일의 양자간 어업협정의 한계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동북아 수역에서의 EEZ 체제는 유엔해양법조약에 입각한 어

업질서의 구축을 의미하지만, 잠정조치수역(한․중, 중․일), 과도수역(한․중), 중간수역

(한․일) 등 잠정적인 수역이 설정된 점은 EEZ체제가 과도적인 성격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수역은 상대국의 단속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기국주의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한․중간의 

과도수역은 2005년에 양측 EEZ에 편입되었지만, 한․중, 중․일간 잠정조치수역, 한․일 

간 중간수역의 EEZ 경계획정은 영토문제와 관련되므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EZ 상호입어는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등량주의를 지향하고 있

다.50) 어업세력이 우세한 국가의 할당량이 대폭 삭감되어져 상대국과 등량을 이루었고, 그 

이후는 점차 축소균형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획할당에 대한 어획실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때문에 어획할당의 삭감에 따른 피해 정도

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EEZ체제의 구축에 따른 한국과 중국에서 구조조정사업

(감척)을 추진하였던 점, 한국과 일본의 근해어업이 1990년대 중반 이전부터 축소․쇠퇴하

여 왔던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EEZ 입어에는 입어수속, 위치보고 등 각종 의무사항이 복잡하거나 입어조건이 충

50) 중ㆍ일 어업협정은 2000년 6월에 발효되었는데 어획할당은 중국 70,000톤, 일본 70,800톤에서 시작하여 

2002년부터 등량(62,546톤)이 되었고, 2004년의 어획할당은 각각 47,266톤으로 감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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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되지 않아 출어할 수 없거나, 입어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어장에서 상대

국의 조업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므로 입어실적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51)

따라서 각국 어업은 EEZ에 입어 대신에 조업이 자유로운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중간

수역에서 조업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과도한 어획노력의 투하, 조업경합의 심화, 자원수준

의 악화 등을 초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수역 등은 각국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역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어업세력이 

우세한 국가의 어선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한․중 및 중․일 잠

정조치수역에는 중국어선이, 한․일 중간수역에는 한국어선이 지배적이다.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및 어업에 대한 공동관리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어업세력이 큰 국가는 신 어업질서에 의한 자국어업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잠정조치수역 

등에서의 관리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중의 잠정조치수역, 한․일 중간수

역에서 자원관리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고, 중ㆍ일은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1996년의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어획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그것은 목표이며 또한 자주적

인 규제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2005년에는 한․중․일 3국간 어업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즉, 한․중은 

과도수역이 EEZ에 편입되고 상호입어는 등량주의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중․일간은 중국 

오징어채낚기의 입어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만큼 각국 관할권이 확대되어지게 

되며 특히 저서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상태 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호입어

의 어획할당도 등량주의에 근거하여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동북아 수역에서 각국 어업의 초점은 동중국해 중부의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현

행조업유지수역 등에서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

각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수역의 자원관리에 대해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은 그 필요

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어업의 측면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

다. 

그러나 잠정조치수역 등의 수역은 기국주의로 관리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을 하고 있

으며, 또한 각국 EEZ 입어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들 수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그 만

큼 수산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높으며 어업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공동자원관리, 상호협력을 고려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수역

이 바로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등이며, 이를 합리적인 자원관리 및 이용의 틀을 마련하는 

51) 예를 들면, 대형기저 및 대형트롤 등은 일본 EEZ 입어에서도 E128°이동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

고 중국수역에는 중국 저인망이 밀집조업을 하므로 그 만큼 사고위험이나 분쟁의 소지가 높아 한국어

선은 출어를 기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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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긴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업발전 수준에서나 지리적으로도 중간적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기존 민·관 수산 협력의 한계

우리나라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수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 수산단체 및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내용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간 합의된 실질적인 결과, 즉 지속적인 자원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제 수단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자원관리라는 것이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

로 하여 어업의 경제․사회적인 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협력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따라서 공동어업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층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공동의 실천방안을 찾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원에 대한 3국 공동

의 연구가 그러하다.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이는 비교적 추진하기가 쉽고, 향후 관

리방안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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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의 어획량 변동 비교

가. 한국

1) 어업별 어획량 변동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1990년 중반을 전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그림 4-1>과 같이 1990년 이후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1994년의 약 347만 톤에 비해 

2004년에는 약 27.4% 감소한 252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현저한 감소 경향을 보이

고 있는 것이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인데, 우선 원양어업의 경우는 1992년의 102만 톤에

서 2004년에는 51.0% 감소한 50만 톤으로까지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해면어업은 

1996년 162만 톤을 정점으로 2004년에는 33.3% 감소한 108만 톤에 그쳤다. 

<그림 4-1> 한국의 어업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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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내수면 어획량 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일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0.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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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어획량 감소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근해어업이 포함된 일반해면어업의 어획

량 감소이다. 일반해면어업의 어획량 감소는 우리나라의 자원관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즉, 근해어업에서 한․중․일 간의 공동수역(중간수역, 잠정조치 수역 

등)의 어획 활동에 따라 어획량이 변동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52)

<그림 4-2>는 우리나라의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의 어획량 감소는 주로 근해어업의 어획량 감소에 직결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1990년 일반해면어업에서 차지하는 근해어업 어획량 비중이 

1990년 69.8%에서 2004년에는 55.9%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일반해면어업이 연안어

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2>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의 어업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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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근해어업 어획량은 근해어선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일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0.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근해어업을 이루고 있는 어법별 상황을 고려

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3>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법들의 어획량을 연도별

로 나타낸 것이다. 

52) 이는 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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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어법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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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기타근해어업에는 근해자망, 근해봉수망, 근해통발, 근해연승을 포함.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일반적으로 근해어업에서 비중이 높은 어법은 대․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대

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등이다. 이 가운데 계속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

는 것이 대․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대형선망어업은 1996년 이후 20만 톤에서 ±5만 톤의 변동 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형

선망어업에 의해 연별 변동치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해안강망어업은 1991년 약 19만 톤을 최대로 2004년에는 78.9% 감소한 4만 톤까지 어

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안강망에 대한 어선 감척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근해

대․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19만 톤을 최대로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약 10만 톤 정도로 약 47.4% 줄었다. 이에 반해 근해채낚기어

업과 근해트롤어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근해 어업의 어획량 감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선

망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어종별 어획량 변동

<표 4-1>은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의 주요 어종별 어획량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기타어류를 제외한 단일 품종 10개가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의 약 

6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10개 어종 중에서 오징어류, 고등어류, 갈치, 강달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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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대게, 삼치류, 전갱이류, 참조기 등은 인접 국가와의 관련도가 높은 어종들로서 근해 어

획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 10대 어종은 갈치, 참조기, 가자미류, 삼치류를 제외하고는 일반해면어종의 산

지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성 어종으로 어획량이 많으며 어법의 특성 

상 가격이 높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일반해면 주요 어종의 어획량 추이(1995∼2004)

10년간 평균(1995∼2004)
생산량

생산금액

(백만 원)
산지가격

(원/㎏)톤
일반해면 대비

(%)
총생산량 2,824,678 4,261,884 1,509
일반해면 1,277,096 100.0 2,457,186 1,924
멸치류  234,536  18.4  227,944  972

오징어류  221,608  17.4  323,704 1,461
고등어류  192,409  15.1  161,607  840

갈 치   72,578   5.7  198,583 2,736
기타어류   72,262   5.7   96,559 1,336
강달이류   41,321   3.2   16,686  404
붉은대게   24,572   1.9   20,339  828
삼 치 류   20,367   1.6   39,250 1,927
전갱이류   19,431   1.5   17,244  887
참 조 기   16,151   1.3  112,145 6,944
가자미류   15,841   1.2   79,836 5,040

기타  346,020  27.0 1,163,289 3,362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나. 일본

일본의 어획량은 1984년 1,280만 톤을 최고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573만 톤

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의 쇠퇴에 의한 것으로 원양어업은 1977년 이후 

EEZ 체제의 성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국

제적인 어업규제가 강화되면서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 근해어업은 주요 어획 대상이었던 

정어리 자원의 격감에 의해 쇠퇴 국면에 들어가 있다. 특히,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은 1995년

의 어획량에 비해 2004년에는 각각 42%와 27% 줄어들어 감소 폭이 연안어업의 17%와 양

식업의 8%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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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의 총 어획량인 1,105만 톤 중 608만 톤(55.0%)이 근해어업을 통해 생산되었는데, 

2004년에는 총 어획량 573만 톤에서 근해어업이 237만 톤으로 41.3%를 차지하였다. 즉,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일본의 어획량은 약 532만 톤이 줄었는데, 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371만 톤이 근해어업의 어획량 감소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는 일본의 어획량이 주

로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4-4> 일본의 어업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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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내수면과 포경업은 제외함.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량통계, 각 연도.

다. 중국

중국의 해역은 발해,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으로 나뉘는데 총면적이 470만 ㎢이

며 수심이 200m이하인 대륙붕의 면적이 약 140만 ㎢이다. 중국의 해안선은 1만 8천 ㎞이

고 갯벌의 총면적은 13만 4천 ㎢이며 연간 하천 유입량은 1조 5천억 ㎥이다.

중국 연근해 수역은 황․발해(황해와 발해) 어업구역, 동중국해 어업구역, 남중국해 어업

구역 등의 3대 해역으로 나뉜다. 황․발해 어업구역은 랴오닝성(遼寧省), 허베이성(河北省), 

톈진(天津), 산둥성(山東省)의 수역, 동중국해 어업구역은 쟝수성(江蘇省), 상하이(上海), 저

쟝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의 수역, 남중국해 어업구역은 광둥성(廣東省), 광시성(廣西省), 

하이난성(海南省)의 수역을 포함한다(<그림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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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국해역도

1) 어업별 어업생산

중국의 어업은 개혁․개방정책을 계기로 삼아 1980년대에 들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

다. 1989년에 중국은 세계 1위의 어업생산국으로 부상한 후에 10여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

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해면어로어업 어획량은 1,498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0년에 들

어서부터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53) 해면어로어업이 전체 어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62.4%이었는데 2003년에는 30.4%로 23년간에 22%포인트 하락하였

다. 이는 1980년대부터 중국정부가 양식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1999년부터 

제로성장과 마이너스 성장 제도를 추진하여 해면어로어업을 제한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4-6> 참조).

53) 중국의 해면어업에는 양식어업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면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면어

로어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해면어로어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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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국의 부문별 어업생산 추이

0

1,000

2,000

3,000

4,000

5,00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만 톤

내수면양식

내수면어로

해면양식

해면어로

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高健,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2) 해역별 어업생산

해역별 어획량 추이를 보면 동중국해 어획량은 1980년의 142만 톤에서 1998년에 554만 

톤으로 최고치를 이룬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중국해를 제외한 황․발해도 

각각 1999년부터 모두 정체로 돌아섰다. 

동중국해의 어획량은 2003년에 498만 톤으로 전체 해면어로어업의 34.8%를 차지하였는

데 1980년의 50.3%보다 약 15%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황해와 남중국해는 각각 

2.6%, 6.3%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것은 동중국해의 어획량 감소가 다른 해역보다 상대적으

로 컸기 때문이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해역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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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高健,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제4장 한·중·일 어업구조의 변화  83

또한, 기타 부문에는 원양어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어업정책이 원양어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의 동해 오징어 어장에 수백 척 규모의 

트롤어선을 집중시켜 원양어획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3) 업종별 어업생산

중국 연근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구는 저인망, 장망(정치망의 일종), 자망, 선망, 낚시어

구(주낙 등) 등이다. 해역에 따라 황해와 발해는 주로 저인망, 동중국해는 선망과 저인망, 
남중국해는 주로 자망, 저인망, 선망으로 조업하고 있다.

중국의 어업구성을 보면 저서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어업별 어획비율은 저인망 43∼52%, 장망 15∼22%, 자망 12
∼17%, 선망 4∼10%, 낚시 2∼5%, 기타 7∼18%이다. 이 중 자망과 낚시만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외의 어업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8> 참조). 
저인망은 쌍끌이가 주력이며 저서어종 중에서 전통적인 고가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한다. 

또한 대부분이 대형 어선으로 중국 외해에서 조업하고 있는데 중․일 및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대부분 저인망 어선이다. 장망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발전

하여 주로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형 어류와 새우 등을 잡는다. 한편 선망은 부어를 조업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자망은 주로 소형어선으로 근해에서 조업하며 중․일,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림 4-8>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어업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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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高健,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84  한·중·일 공동어업관리 방안 연구

4) 지역별 어업생산

지역별 어획량을 보면, 주로 랴오닝, 산둥, 쟝수, 저쟝, 푸젠, 광둥 등 연안 지역에 집중되

어 있다. 이 중에서 저쟝성의 해면 어업의 어획량이 가장 많은데 2003년에 314만 톤으로 

저쟝성 수산물 총생산량의 약 65%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전체 해면어로어업의 5분의 1이상

을 차지하였다(<그림 4-9> 참조). 

조업 방식은 저인망이 대부분으로 어선 수의 약 62%를 차지하며 선망, 자망, 장망, 낚시

는 각각 2.5%, 6.3%, 19%, 5.7%를 차지하였다. 

한편 수산물 총생산량이 가장 많은 산둥성은 양식업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해면어로어업의 

어획량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저쟝성의 어획량이 55%를 차지하여 가장 많

으며, 푸젠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황․발해에서는 산둥성, 남중국해에서는 광둥성이 가장 많다. 

 
<그림 4-9>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지역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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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高健,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라. 한·중·일 어획량의 특징

한․중․일 어업의 어획량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우선 어획량 추이가 1980년대 중국의 

어획량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서였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획량 순위의 변동은 3국 모두 근해어업의 어획량 변동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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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경우 근해어업이 포함되어 있는 해면어로어업의 어획량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급

격히 늘어났다. 이에 반해 과거 원양과 근해어업의 외연적 확대에 의해 어획량이 늘었던 한

국과 일본은 1980년대 후반 국제 규제의 강화에 의해 원양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었

고, 1990년대부터는 근해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2. 한·중·일 어가의 변동 비교

가. 한국

한국 어업의 어획량 감소는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 영향으

로 한국에서의 수산물 공급량에서 국내 어획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국내

산 수산물의 어가(魚價)의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 규모 차원에서의 문제는 

어가 상승이 과연 해당 어업의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는지의 여부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어획량 감소가 어가를 급격히 상승시켜 산업규모를 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0>에서 보듯이 일반해면어업 중에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의 어가는 상대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한 근해어업의 경우는 연안어업보다 어가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4-10>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생산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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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생산자지수 근해생산자지수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일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0.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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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근해어업의 어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근해어업의 어가 

상승은 어획량 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의 현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어가 상승이 과연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산업 규모의 축소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발생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그림 4-11>은 국내어업과 연근해어업의 생산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내어업

의 생산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일반해면어업은 1996년 이후 

정체 내지는 감소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연안어업은 정체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근해어업은 1996년 이후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즉, 근해어업의 어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결과를 보였지만, 어가 상승이 어획량 감소를 

상쇄하지 못해 산업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 근해어업은 어획량 감소에 의해 

어가는 상승하였으나 어업 규모는 축소하고 있다. 

<그림 4-11> 국내 어업과 연근해어업의 생산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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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근해어업의 가격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어획금액 규모는 정체 내지는 감

소 경향을 보였다. 이는 근해어업이 전체적으로 어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근해어업 업종 가운데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중형서남해구기선저인망, 쌍끌이중형서

남해구기선저인망, 동해구트롤, 근해안강망 등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어가가 상승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와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표 4-2> 참조).

어가 정체를 보이는 업종들 중에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과 외끌이중형서남해구기선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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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등은 급격한 어획량 감소까지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어업 경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주요 근해어업의 어가지수 추이(1996∼2004)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100 120 187 146 183 218 238 179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100 106 124 144 106 95 85 105

중형기선저인망

동 해 구 기 선 저 인 망 - - 154 124 101 212 155 248

외끌이서남해구기선망 100 196 304 305 211 299 352 309

쌍끌이서남해구기선망 100 130 146 172 157 230 169 151

근 해 형 망 100 132 93 111 - - - -

근 해 트 롤
대 형 트 롤 100 337 469 405 418 303 327 533

동 해 구 트 롤 100 194 242 290 215 426 259 279

대 형 선 망 100 220 162 133 319 316 365 405

근 해 채 낚 기 100 73 106 96 113 91 95 138

근 해 자 망 100 131 210 253 173 256 239 320

근 해 안 강 망 100 139 161 223 149 170 149 170

근 해 봉 수 망 100 111 113 23 26 - - -

근 해 통 발 100 96 73 65 321 404 447 448

근 해 연 승 100 122 127 206 183 263 283 309

  주 : 1990=100으로 놓고 산정함.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나. 일본

일본의 어획량이 1990년대 이후 감소한 것은 근해어업의 쇠퇴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

되었다. 따라서 근해어업에 의한 어획물 공급 부족으로 어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그림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

체되어 있다가 2003년에는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다. 

원양어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어업에서 어가가 침체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근해어업의 어가가 원양어업, 연안어어업, 양식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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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일본의 어업별 어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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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 ｢양식업생산량통계｣, 각 연도.

일본은 일찍부터 수산물 수입을 개방하였다. 일본이 세계 최대의 수산물 소비 시장이라는 

점에서 국제가격 수준보다 높은 일본의 수산물 가격에 의해 세계의 수산물들이 일본으로 집

중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국내 수산물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해어업의 어가 침체는 1990년대 이후의 어획량 급감 현상을 함께 고려한다면 산

업 규모의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어업경영체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근

해어업의 축소 재편은 어업의 축소 재편 중에서도 가장 격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중국

중국의 어가는 1996년 7.46위안/㎏을 최대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약간의 하향세로 돌아섰

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를 어업별로 살펴

보면 그 내용은 다르게 나타난다(<표 4-3> 참조). 

중국의 통계에서는 생산량에 관해서 해면어업을 해면어로어업과 해면양식어업으로 나누어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금액과 관련해서는 해면어로어업과 해면양식어업으로 나누어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이는 내수면어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따라

서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구분하여 어가를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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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면어업의 경우는 전체 어가의 경향과 비슷하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오름세를 보

였으나 그 이후에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면어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어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내수면 어업의 

어가 상승에 의한 것이다. 

<표 4-3> 중국의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어가 변동

(단위 : 위안/㎏)

전체 어가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면어로 해면양식 내수면어로 내수면양식

1992 4.25 4.15 4.39 
1993 4.30 4.00 4.73 
1994 6.23 5.60 7.10 
1995 6.93 6.08 8.06 
1996 7.46 6.40 8.79 
1997 6.50 4.94 8.87 
1998 6.44 5.00 8.62 
1999 6.12 5.13 7.60 
2000 6.56 5.33 8.36 
2001 6.68 5.42 8.48 
2002 6.81 5.53 8.58 
2003 6.70 5.16 5.86 10.09 8.07 
2004 7.41 5.79 6.05 8.53 9.44 

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이러한 내수면 어가의 상승은 1992년 해수어업 대비 약 1:1의 비율을 보였으나, 2004년

에는 해면어로 대비 내수면 어로는 1:1.5의 비율을 보여줄 만큼 높게 올랐다. 

또한 2003년과 2004년이 해면어로어업의 어가가 해면양식, 내수면어로, 내수면양식에 비

해 가장 낮은 어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을 제외하고는 해로어업의 2000년대 어가는 하

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근해어업이 해면어로어업에 속해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근해어업

의 어가 역시 정체 내지는 감소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한․중 공동어업관리 방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2005년 10월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

최)’에서의 토론과정에서는 중국의 근해어업과 관련해서는 유가 상승과 어가 정체 등에 의

해 근해어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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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중·일 어가 변동의 특징

한․중․일 3국의 어가 변동 모두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근해어업의 

어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어가 상승이 어획량 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수

준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어업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어선어업 경영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는 수입수산물의 증가에 의해 어가가 침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획량 감

소→어가 하락→산업 규모의 축소 가속화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해어업

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 수산업이 수출산업이며, GNP 증가에 의한 수요확대를 감안할 때 한국

과 일본의 경우처럼 어업축소를 야기할 정도의 어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근해어업이 속한 해면어로어업의 어가가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고 있어 근해 어선어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한·중·일 주요 어업의 어선세력 변동 비교

가. 한국

우리나라의 어선세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 약간의 증가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선 척 당 톤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대형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급속도로 소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13> 참조). 

그러나 근해어업의 어선척수는 1990년대 이후 1991년을 최고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1990년대 중반까지 대형화 

추세를 보이던 어선 세력도 이후에는 소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원량의 감소에 따른 어

획량 감소로 인하여 어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획량 감소, 어가 정체 혹은 하락으로 인해 산업 규모의 축소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근해어업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선 수가 급감하고, 어선 규모 역

시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규모화된 어선으로 조업을 하게 될 

경우 조업 비용의 증대로 인해 현재의 경영 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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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우리나라 어선 척수와 척당 어선톤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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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이와 같은 결과의 또 다른 영향으로서는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의 설명과 같다. 결과적으로 어선 세력의 축소 어선 척 

당 어획량 및 어획금액을 늘리는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해 근해어업의 축소 재편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4>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어선 척수와 척당 어선톤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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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일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0.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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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본의 어선세력은 1970년대 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70년대 이전부터 쇠퇴를 맞

이하게 된 무동력선은 현재 거의 없어진 상태이며, 실제로 어선어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동력선에 의한 것이다. 선외기의 경우에는 양식어업 등에서 생산물을 운반하거나 작업장까

지 이동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업 생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즉,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동력선이 어선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1980

년대 중반까지 정체된 상태에서 자동화, 대형화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

어 어선어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어선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포화상

태인 어선세력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감척 사업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다시 증

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 어선어업의 주력 어선인 동력선의 톤급별 추이를 보면, 3톤 미만, 2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500톤 미만, 500톤 이상의 어선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3톤 이상 20

톤 미만의 어선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어선감척 사업과 함께 1990년대 

중반에는 줄어들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10톤 이상의 어선 수가 늘어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그림 4-15> 참조). 

<그림 4-15> 일본의 어선세력 추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천 척

무동력선 선외기 동력선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이러한 현상은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어선이 원양어업의 쇠퇴와 함께 큰 폭으로 



제4장 한·중·일 어업구조의 변화  93

줄어들게 되었고, 연안의 소규모 어선이 3∼20톤 급으로 갱신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표 

4-4> 참조).

특히 최근 일본의 어선 건조 현황을 보면, 국가적으로 어선어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조업에 적합하던 대규모 어선을 일일 조업이 가능한 규모로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어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자원이 감소한 상태에서 어선의 대규

모화는 어업비용을 늘려 어선어업 경영의 악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어업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과거보다 소규모인 어선을 자동화하여 노동 비용을 줄이는 노

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표 4-4> 일본의 동력어선 톤급별 척수

(단위 : 척)

연도 3톤 미만 3∼20톤 20∼100톤 100∼500톤 500톤 이상

1965 126,872 34,600 7,013 1,326 190 

1970 131,342 46,378 6,113 2,200 202 

1975 118,623 62,217 5,154 2,649 232 

1980  98,961 81,213 4,516 2,706 131 

1985  85,780 85,483 3,307 2,524  84 

1990  72,002 82,753 1,933 2,521  44 

1995  47,625 63,158 1,075 1,961  17 

2000  50,440 71,743 767 1,500  12 

2001  48,389 70,277 725 1,429  12 

2002  53,678 74,214 691 1,414  1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다. 중국

중국의 어선 척수는 1990년에 36만 척에서 1999년에 47만 척으로 10년 사이 11만 척 늘

어 평균 1년에 약 1만 척 정도씩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중국의 어선감척제도의 시행으로 

1999년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에 다시 51만 척으로 단 1년 만에 4만 척이 급증하

였다. 이는 어민들이 낡은 어선은 폐기하였으나, 어선 감척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다시 어선

을 신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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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어로어업의 어선 척수는 1990년에 약 24만 척에서 1996년에 28만 척으로 늘어났으

며, 200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1990년에 해면어로어업의 어선은 전체 어선 척

수의 67%를 차지하였고, 2003년에는 55%로 12%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것은 중국 양식업

의 발전으로 양식용 어선이 늘어났고 원양어업의 발전으로 어획물 운반선 등의 어업 보조선

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그림 4-16> 참조). 한편 해면어로어업의 어선이 대형화 추세로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원양어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6> 중국의 어선 척수와 척당 톤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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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의 해면어로어업 어선의 척당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1998년 이후에는 감소 및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어선의 주요 조업 수역이 근해에

서 외해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 들어서는 과도한 어획으로 어업자원의 감소에 의해 어획량

도 정체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17> 참조).

따라서 앞에서 중국의 어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별 어선어업 

경영체는 인건비의 상승, 유가 상승 등의 비용 증대 환경 등에 의해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현지 전문가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

용에 따르면 중국 어선어업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 국제어가의 상승에 따른 어선어업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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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중국 해면어로어업 어선의 척당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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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일 어업 노동 변화의 비교

가. 한국

우리나라 어업노동인구의 변동 파악을 위하여 어업종사자가구원수의 변동을 보면, <그림 

4-18>와 같이 나타난다. 어업종사자가구원 수는 1990년 약 21만 명에서 2004년 약 12만 

명으로 42.9% 줄었다. 

<그림 4-18> 한국의 어업종사자 연령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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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통계DB검색).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일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0. 
정명생, 한국의 어업관리 실태와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한․중 공동어업관리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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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노동인구 감소의 내역을 살펴보면, 노동의 질이 높은 노동력 계층을 20세에서 59세의 

범위로 볼 때, <그림 4-18>에서는 바로 이 연령층의 감소가 어업노동인구의 감소를 주도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계층은 1990년 어업노동인구 가운데 86.4%를 차지했었

지만, 2004년에는 67.8%로 18.6%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에 반하여 고령층의 노동력이 

1990년 12.9%에서 2004년 25.2%로 12.3% 포인트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적 어업노동인구수인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인구는 1990년 1,499명에서 

151명으로 89.9% 줄었는데 1990년에 어업노동인구 중에서 0.7%차지했었지만 2004년에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줄었다. 결국 이러한 어업노동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양적인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저하를 동반하고 있고, 젊은 노동인력(15세∼19세)의 신규진입

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 심각한 노동력 감소의 문제 및 산업 후계자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현재 어업노동인구는 고령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어업 노동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재투자의 의욕마저 떨어뜨려 어업으로의 자본, 

노동 재투자 순환이 멈추게 되는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

나. 일본

일본 어업에 있어서 취업자 수는 1961년 약 70만 명에 달했던 것이 고도성장기를 거치면

서 이촌향도의 현상에 의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 1970년에는 1961년에 비해 57만 명으로 

약 19% 줄었고, 1980년에는 46만 명으로 약 34%까지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1990년

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자료인 2004년의 어업취업자 수는 23만 

8,370명으로 1961년 이후 2004년까지 매년 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그림 4-19> 참조). 

<그림 4-19> 일본의 어업취업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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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취업동향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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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업취업자 수의 감소는 어업생산력의 쇠퇴를 의미하지만, 어선의 자동화․대형화 

등을 통해서 노동력 쇠퇴 부분을 상쇄하면서 성장해 온 일본의 어업생산력은 최근 들어 자

원 감소 현상, 어업노동력 부족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체적인 어업생산력의 쇠퇴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어업취업자 수의 감소는 어업노동력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어업 후계자의 문제

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그림 4-20>를 통해 보면, 주요 노동 계층인 25세 이상 59세 

미만의 계층의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그 비중 또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노동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60세 이상 가운데에서도 65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노동력의 질적 저하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림 4-20> 일본의 연령별 어업취업자 수의 추이(남자) 

0

50

100

150

200

250

3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천 명

60~

40~59

25~39

15~24

  주 : 남자의 비율만을 분석한 이유는 일본의 통계조사가 남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취업동향통계연보｣, 각 연도.

뿐만 아니라 젊은 노동계층인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비중이 매우 낮게 분포하고 있어 

새로운 노동력을 수혈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업 노동력은 감소 경향과 함

께 젊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후계 양성이 일본 어업에 있어서는 해결해야할 중요 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 생활자가 자연에서의 생활을 지향,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어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다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최근 수년간의 경제가 지속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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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중국의 어업 노동력은 1990년의 90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 1,300여만 

명으로 늘었다. 이 중 전업 노동력의 비중이 1990년 38%에서 2003년 53%로 늘었다. 이는 

해면어로어업보다 수익이 높고 조업조건도 양호한 양식업의 전업 노동력이 늘어났기 때문이

다. 양식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1990년의 174만 명에서 2003년에 432만 명으로 1.5배나 

늘었다(<그림 4-21> 참조). 

<그림 4-21> 중국 어업 노동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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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어로어업, 양식업, 기타는 전업 노동력에 포함됨.
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어로어업의 경우는 1990년 약 140만 명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약 190만 명으로 약 

36% 증가하였고, 그 증가세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감소하고 있다(<그림 2-21> 참조). 

그러나 겸업 노동력 가운데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상당 부문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림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편 해면어업의 노동력은 어업 노동력 가운데 약 

70%가 전업 노동력이며, 그 중에서도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약 40% 전후를 차지

하며, 겸업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면어로어업에서 근해어업과 관

련된 노동력은 앞으로 정체를 보이거나 줄 것으로 예상된다.54) 그러한 이유에는 중국의 어

업 정책 중에서 해면어로어업과 관련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부문은 바로 원양어업이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및 지자체들은 어선어업으로 집중되는 어업노동력을 부가가치

가 높은 양식업 내지는 가공, 유통의 수산관련 부문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근 들어 

54) 중국의 경우 해면어업에는 해면어로어업(연근해, 원양어업) 및 양식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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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다.

<그림 4-22> 중국 해면어업 노동력 추이

-

50

100

150

200

250

300

35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만 명

기타

양식업

겸업

어로어업

  주 : 어로어업, 양식업, 기타는 전업 노동력에 포함됨.
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물론 어업의 노동 특성 상 노동자들이 전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연령대(15세 이하)를 양식이나 유통․가공 쪽으로 교육을 집중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면어로어업 중 원양어업을 제외한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에서

의 노동력 증가세는 완화될 것이다.

5. 소결

가. 한·중·일 어업구조의 비교

현재 우리나라의 어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어획량 감

소는 만약 어가의 상승으로 산업 규모 자체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가는 상승하고 있으되 그것이 어획량 감소만큼

의 산업 규모 축소를 상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정부의 어선세력 감척 정책 등에 의해 어선 세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축소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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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업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과 고령화로 인

한 노동력 감소는 국내 어업 구조의 축소 재편을 야기하는 요소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어획량을 적정하게 늘리는 것이 산업 규모의 축소 재편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력과 어선세력 즉 어업의 자본과 노동의 감소에 

따른 축소 재편의 구조화가 현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획량 증가를 위한 노력은 자원관

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원양어업을 제외한 국내 어획량 감

소는 근해어업의 어획량 감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해어업의 어획량 감소는 주요 어획대상 어종의 어획량 감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들 어종의 자원관리는 인접국가와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적인 시각에서의 

자원 관리를 통한 어획량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어업구조는 한․중․일 가운데 어업세력 면에서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다. 특히 어

선어업 분야는 과거 수산물 수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던 이서 저인망의 쇠퇴와 함께 급속

한 생산력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찍부터 수산물을 수입 개방하여 국내 수산물과 

수입수산물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어가 정체 현상까지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현저한 감소에 의해 어선어업의 경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표 4-5> 한·중·일 어업구조의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어획 규모
감소세 대체적으로 증가세 감소세

원양, 근해 중심 감소 해면어업 정체 근해, 원양 중심 감소

어가 변동
오름세(연근해어업) 오름세(양식 중심) 전반적인 침체

어획 감소 상쇄 못함 해면어로어업 내림세 국제 수산물의 집중

어선세력
감척, 소형화 진행 중 어선세력 정체 감척 및 소형화 

어선 노후화 대형화 진행 중 경비 절감형 전환 정책

어업 노동력
급감 중 증가(양식업 중심) 급감 중

고령화, 후계자 문제 해면어로어업은 정체 고령화, 후계자 문제

종합 평가

어선어업 단계 성숙기 후반 성숙기 쇠퇴기

어선어업경영
경영난 심각 경영난에 직면 시작 경영난 심각

자본, 노동의 장애요인 어가↓, 노동↓, 대형화 자본, 노동의 장애요인

향후 필요 사항
자원 확보

구조조정 필요

자원 확보

구조조정 필요

자원확보

구조조정 시작됨

경쟁력 순위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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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현상은 큐슈(九州)를 중심으로 한 저인망 어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어업구조의 변화에만 기인했다고만 볼 수 없고 일본의 어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과의 어선어업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현재 어업관리는 각 국 개별적으로만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간의 경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내의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 어선어업의 비용구조를 절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선어업구조개혁

추진회의’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해면어로어업의 정체와 양식업의 발전으로 어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또한 과

도 어획으로 연근해 어업자원이 감소하고 어획량이 줄어들어 원양어업에도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어업구조 변화 정책을 기조로 하여 중국 어업생산은 세계 제1위의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어선감척제도는 초기에는 다소 효과를 보았으나 어업인들의 전업이 어려워 

다시 어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는 다르게 내륙지방의 노동력이 

연안으로 유입되어 어선어업 노동력이 과잉 상태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연안부 

어선어업 노동력의 재배치를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어선어업의 노동력을 수산업의 다른 분야인 수산물 유통, 양식어업, 가공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어선어업 이외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노동력을 분산시켜 어업보다 

확장된 개념인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

하여 노동인력의 전직 기술을 교육 훈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어업부문의 노동력을 줄이

는 것이다. 즉, 전업 훈련을 통해 어업 혹은 수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노동력을 분산시켜 어

업의 제로성장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시도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효과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장

기간에 걸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선어업의 노동력 과잉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금어제도, 휴어제도, 어획한도제, 어획허가제도, 어업 제로성장 정책 등

을 도입하여 자원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인 어업관리정책은 공동 어업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는데, 이는 과잉 어업노동력이 불법어업을 유발

하면서 자원관리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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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어업관리의 장애요인과 필요성

한․중․일 3국의 어업구조만으로 볼 때,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각국의 어업구조를 볼 때, 일본의 어업구조가 가장 경쟁력

이 약하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어업생산을 규정하는 자원, 자본, 노동 가운데 자본과 노동

과 관련한 개선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격심한 것은 어가 하락 정도

마저 3국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는 다르게 어가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근해어업이 경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자본, 노동에 있어서 어선어업과 관련한 어업 쇠퇴에 대한 확실한 극복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업구조 자체가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

다.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과잉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정도이며, 그러

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미 대형화되어 있는 어선의 효율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 3국 공동에 의한 해당수역의 공동관리방안은 중국에

게 자국의 이익을 줄이고 이를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섣불리 3국의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 동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어업구조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국 해면어업의 동향을 감안하여 본다면 중국의 해면어로어업의 미래가 

과연 밝겠는가의 문제가 나타난다. 일단,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해면어로어업으로의 노동력 

진입을 막기 위해 정책을 내놓고 실천 중에 있다. 또한 해면어로어업의 어가 하락은 현재 

중국의 어선이 대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용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척 당 어획량도 

정체를 보이고 있어 어획은 많이 할지 모르겠으나 어선어업의 경영 자체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또한 한국과 일본처럼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접어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에게도 3국의 공동어업관리에 의한 적정 수준의 어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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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실태

1. 한·중·일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

동북아 수역은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서 어장생산성이 

높아 예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이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입어어장이다. 1990년대 후반 

동북아 수역에서 EEZ 체제가 성립되어 어장의 분할이 이루어졌지만 수산자원은 특정 국가

에 한정되지 않고 해역을 폭 넓게 분포한다. 

오랫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강한 어획압력에 의해 동 수역의 자원상황이 악화되어 개체

수의 감소, 어획물의 소형화 및 조숙화 등이 나타나는 어종이 많다. 특히, 자원의 이동성이 

낮은 저서어종에는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다. 이하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산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의 자원이용 상황을 저서자원과 부어자원으로 나누어 고

찰한다.

가. 주요 이용대상 자원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수역에서 국별 주요 어획대상 10대 어종을 살펴보면, <표 5-1>

과 같다. 

먼저 한국은 멸치류, 오징어류, 고등어류, 갈치, 삼치류, 전갱이류, 붉은대게, 강달이, 붕장

어, 가자미류의 순이다. 중국은 멸치류, 갈치, 오징어류, 고등어류, 병어류, 조기류, 꽃게, 전

갱이류, 말쥐치, 부세가 있다. 일본은 전갱이, 임연수어, 고등어류, 멸치, 오징어류, 연어류, 

명태, 방어류, 뱅어돔, 가다랑어 등이 10대 어종이다. 어획량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3국의 10대 어종에서 나타난 특징은 각국 모두 조업어장에 따라 어종의 종류가 다르지만, 

부어자원의 의존도가 높고 특히 멸치, 고등어류, 오징어류 등에서 3국 모두 깊은 상호관계

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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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한·중·일 최대 어획어종과 어획량(2003년)

(단위 : 천 톤)

순위
한국 중국 일본

어종 어획량 어종 어획량 어종 어획량

1 멸치류 250 멸치류 1,248 전갱이 175
2 오징어류 233 갈치  974 임연수어 147
3 고등어류 122 오징어류  541 고등어류 119
4 갈치  63 고등어류  367 멸치 100
5 삼치류  23 병어류  276 오징어류  95
6 전갱이류  20 조기류  259 연어류  86
7 붉은대게  19 꽃게  218 명태  56
8 강달이  19 전갱이류  111 방어류  46
9 붕장어  17 말쥐치   65 뱅어돔  43

10 가자미류  13 부세   61 가다랑어  41
  주 : 한국은 전체 어획량이며, 중국은 동중국해와 황발해의 어획량 합계, 그리고 일본은 북해도에서 큐슈

남단에 이르는 동해, 동중국해구의 어획량임.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4｣, 중국농업출판사, ｢중국어업연감, 2003｣, 농림수산성통계부, ｢

어업․양식어업생산통계연보 2005｣.

나. 한국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EEZ 주요 어업자원의 생태와 어장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어종은 산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어종, 외국어선과 경합하고 있는 어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종에서 자원감소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1) 저서자원

가) 갈치

<그림 5-1>은 갈치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갈치는 서해 

및 남해를 비롯한 동중국해, 발해, 일본 서부 및 큐슈(九州) 연안의 수심 200m 이천에 주로 

분포하며, 크게 황해 계군과 동중국해 계군으로 나누어진다. 황해 계군은 발해, 해주만, 압

록강하구에서 6월경에 산란하며 10∼11월에 해주만 부근해역에서 합류되어 제주도 서남방

해역으로 월동을 위해 이동한다. 

월동을 마친 어군은 4∼5월에 난류세력의 확장에 따라 북상한다. 동중국해 계군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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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렌과 대주열도 사이의 연안에서 4∼8월에 산란하며, 6월경에 바렌 부근 해역에 밀집된 어

군을 형성한다. 산란을 마친 어군은 해주만 부근 해역으로 북상하였다가 그 후 동중국해 중

부해역으로 월동을 위해 남하한다. 

갈치의 총 어획량은 198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경향에 있고, 1990년대 들어 10만 톤 이

하 수준이며 최근 어획량은 2001년 8만 톤, 2002년 6만 톤, 2003년 6만 2천 톤의 낮은 수

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갈치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갈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근해안강망을 비롯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선망, 채낚

기 등이며, 특히 최근에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및 대형트롤어업에 의한 갈치의 어획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말쥐치

<그림 5-2>는 말쥐치의 분포 및 회유, 그리고 어획추이를 본 것이다. 한국 주변해역에 서

식하는 말쥐치는 겨울에 제주도 주변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월동한 후 4월경

부터 난류를 따라 북상하기 시작하여 동해와 서해로 분산 회유한다. 동해안으로 북상한 어

군은 5월부터 경북 전 연안과 강원도 연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일부 어군은 함경도 연안

까지 북상하여 여름을 보낸다. 서해로 북상한 어군은 동해측보다 다소 늦은 6월경에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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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역에 나타나 연평도 연안까지 북상하여 여름을 보낸다. 북상한 어군은 10월이 되면 각

각 남하하기 시작하여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월동하며 4∼6월에 산란한다.

한편, 말쥐치의 어획량은 1975년 8만 톤에서 1979년 23만 톤으로 급증하였고, 그 후 약

간의 감소경향을 보이면서 1984년에 18만 톤으로 줄어들었지만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1986년에는 33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기복을 보이다가 1991년 7

만 톤, 1996년 2천 톤 수준으로 급속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1997년 1만 6천 톤, 1998년 9

천 톤, 1999년 3천 톤, 2000년 2천 9백 톤, 2001년 이후에는 2천 톤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림 5-2> 말쥐치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말쥐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정치망 등이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말쥐치는 근해안강망, 정치망에서 많이 어획되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면서 대형트롤 및 선망이 어획대상으로 삼으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전체 어획량의 90%이

상이 이들 어업에서 어획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이후 대형트롤의 어획비율이 급격히 감소

하였다.

다) 부세

부세는 한국 서해 연안, 황해, 동중국해 및 대만 이북의 중국 연안에 분포한다. 제주도 서

남방 해역을 중심으로 어군은 계절에 따라 남북회유를 한다. 1∼3월에 소흑산도 이남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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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서남방 해역에서 4월경부터 수온의 상승과 더불어 북상을 시작하여 일부 어군이 우리

나라 서해연안으로 회유하여 5∼6월에 경기 연안까지 도달하고, 중국대륙 연안으로 산란을 

위해 이동한 어군과 함께 10월 이후 수온의 하강에 따라 남하 회유하여 12월 이후에 제주

도 서남방해역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3> 참조). 

산란기는 봄과 가을 2회로 나누어지는데, 봄 산란기는 중국 광동연안에서는 3월, 저쟝∼

푸젠 연안에서는 4∼6월이며, 가을 산란은 광동연안에서 10∼12월에 이루어진다.

<그림 5-3> 부세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부세의 어획량 변동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에는 1980년 1만 5천 톤에서 1985년 8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비교적 높은 어획량을 보였다. 그러나 그 후 어획량은 급격한 감

소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2003년의 어획량은 220톤으로 저조한 어획량을 기록하였다(<그림 

5-3> 참조). 업종별 부세의 어획비율은 근해유자망, 근해안강망 및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의 

순이다.

라) 참조기

참조기는 황해 및 동중국해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계군은 절강군, 강소군, 한국군, 발

해군의 4개 군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서해안에 내유하는 참조기는 한국군으로서 12월∼익

년 2월에는 제주도 서남방해역의 심해에서 월동하고, 수온이 상승하는 3∼4월이 되면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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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의 산란장으로 향해 북상회유를 시작하여 4월에는 위도, 어청도 연안을 거쳐 5∼6월에 

연평도 근해에 도달하게 된다(<그림 5-4> 참조).

산란장에서 산란을 마친 어군 중 일부는 발해 연안으로 북상하고 대부분은 6월 이후 연안

에서 외해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분산, 성육하다가 수온이 하강하는 10월 하순부터 남하 회

유하여 11월 이후 다시 월동장에 이른다. 

<그림 5-4> 참조기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참조기 총어획량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초반 1만 톤 이하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4만여 톤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2년에는 1만 1천 

톤, 2003년에는 7천 톤 수준이었다(<그림 5-4> 참조). 참조기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 유자망 등이며, 특히 최근에는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및 근해안강

망의 어획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근해자망의 어획비율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어자원

가) 고등어

<그림 5-5>는 고등어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을 나타낸 것이다. 고등어는 열대와 

온대역을 오가며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등 전 세계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연안성(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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岸性) 부어류로서, 표층부터 수심 300m 범위의 대륙사면에서 주로 서식한다. 계절적 회유는 

광범위하여, 북반구에 있는 어군은 여름철 수온의 상승과 함께 북으로 이동하였다가 월동 

및 산란을 위해 남으로 이동한다. 

<그림 5-5> 고등어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한반도 주변수역에 분포하는 고등어는 쓰시마(對馬島) 난류 계통과 동중국해 계통으로 구

분되며, 쓰시마난류 계통군(系統群)에 속하는 고등어는 가을∼겨울에 고도(五島) 서부∼쓰시

마 주변 해역에 분포하고, 봄∼여름에는 쓰시마 난류를 따라 동해로 분산되며, 쓰시마 근해

에서 5∼6월에 산란한다. 동중국해 북부, 황해, 발해를 생활 영역으로 하는 어군은 봄철에 

황해 및 발해에서 산란을 한다.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선망 및 저인

망어업에 의해 주로 어획되며 각국의 연근해 어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변수역에 대한 국가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및 자국 수역에서의 어종별 어획제한

에 대한 규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간 공동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고등어 어획량은 1975∼1987년까지는 5∼10만 톤에서 변동을 보이다가 1988년 및 1989

년에 15만 톤을 넘어섰다. 그 후 1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1993년 이후 최근까지 15

만 톤 이상의 비교적 높은 어획을 보여 왔으며, 특히 1996년에는 사상최고의 어획량인 42

만 톤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어획량은 2001년 20만 4천 톤, 2003년 12만 2,000 톤을 기

록하였다. 고등어는 대형선망을 비롯한 유자망, 정치망, 저인망, 소형선망 등의 다양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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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어획되고 있지만 주로 대형선망에 의해 전체 어획량의 80∼90%가 어획되고 있다.

나) 전갱이

전갱이는 한국 동해와 일본 큐슈(九州) 서부해역, 서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남부

해역 어군으로 구분되고 있다. 큐슈 서부해역에 분포하는 어군은 쿠로시오(黑潮) 난류세력의 

발달에 따라 3월경부터 북상하기 시작하여 4월 초순에 제주도 주변, 5∼6월에 제주도 및 거

문도 근해에서 밀집되고, 일부는 거제도 근해에까지 출현한다(<그림 5-6> 참조). 

9∼10월에는 경북 근해까지 북상한 후 11월경부터 남하하기 시작한다. 동중국해 중부해역

의 어군은 5∼6월에 어청도 부근해역, 중국 산둥반도 부근까지 회유한 후, 가을에 남하하기 

시작하고 겨울에는 동중국해 중부해역에서 월동을 한다.

어획량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1만 톤 이상 수준이었으며, 1988년 4만 톤 수준으로 

1970년 이후 최고치의 어획을 기록한 후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

였다. 최근 전갱이의 어획은 변동 폭이 작아져 1998년 이후에는 2만 톤 내외 수준에서 변동

하고 있다(<그림 5-6> 참조). 

<그림 5-6> 전갱이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전갱이를 어획 하는 어업은 주로 대형선망으로 60∼70%가 대형선망에 어획되고 있고, 이 

외에도 정치망, 유자망, 소형선망, 저인망류 등에 의해 어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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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오징어류

동해, 서해, 남해를 비롯한 동중국해, 일본 서부해역에 분포하는 오징어류는 1년생으로서 

산란장과 산란기에 따라 3개의 계군으로 구분된다. 가을에 발생되는 오징어군은 동해 중남

부, 남해 동부 해역에서 9∼12월에 발생되어 봄∼여름에 걸쳐 동해 중부해역 및 홋카이도

(北海道)까지 북상한다(<그림 5-7> 참조).

겨울발생군은 1∼3월에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발생되며 봄부터 쿠로시오 및 쓰시마난류

를 따라 일부는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일부는 일본 태평양측 연안을 따라 북상하고 여름에

는 홋카이도 근해, 가을에는 오호츠크 해까지 도달하고 10월경부터 남하하기 시작한다. 

여름 발생군은 다른 발생군처럼 멀리 회유하지 않고 각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산란기는 해역과 계군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을 발생군은 9∼11월, 겨울 발생군은 

12∼3월, 봄․여름 발생군은 5∼8월이며, 산란장은 크게 동해와 동중국해로 구분된다.

 
<그림 5-7> 오징어의 분포 및 회유, 연도별 어획량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오징어류의 어획량 변동추이를 보면, 1980∼88년까지는 약간의 연 변동을 보이면서 평균 

5만 톤 수준이었으나, 그 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993년 이후 최근까지 연간 20만 톤 이

상이 어획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23만 3천 톤이 어획되었다(<그림 5-7> 참조).

오징어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채낚기, 대형트롤, 정치망, 유자망, 저인망 등이며, 

1990년까지 근해채낚기어업이 전체 오징어 어획의 50∼60%를 차지하였으나 199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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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롤 어획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는 대형트롤의 어획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근해채낚기이다.

다. 일본

동중국해․황해는 본래 다종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산성이 높은 해역이었지만 

오랫동안 강도 높은 어획으로 인해 어류의 분포지역이 축소되어왔다. 또한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 어획물의 소형화, 어린 어류의 조숙화 현상, 저어 군집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동중국해·황해의 자원이용

동중국해․황해에는 광대한 대륙붕이 발달해 있으며, 중국 대륙의 하천에서 풍부한 영양

염류가 공급되고 있다. 또한 난류성의 쿠로시오와 한류성의 대륙연안수가 서로 만나 다양한 

수산자원이 서식하여 어장 생산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다. 이러한 높은 생산성을 배경으로 

하여 동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을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다.

동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의 대표적 어업인 이서저인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업세력

이 급속하게 확충됨에 따라 어획량이 1961년에는 35만 톤에 달하였고 1960년대에는 30만 

톤 대를 유지했지만, 그 이후 감소하여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20만 톤대로 떨어졌고,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동중국해․황해에서의 저어류 어획량은 1970년 이후 증가하여 1980년대는 

70∼80만 톤의 수준을 보였지만, 1990년대에는 감소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동중국해․황

해에서의 저어류 어획량은 1970∼75년에는 증가하여 1985년까지는 100만 톤을 기록하였으

며, 그 이후에는 어업생산력의 확충으로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 해역은 한국, 중국, 일본 어업의 장기간에 걸친 어획 강도의 증가에 의해 대상자원

에 있어서 남획의 징조로 보이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동중국해․황해의 어종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최근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 주요 어종의 자원상황에 대해 검토한다.

2) 동중국해·황해의 어종구성

동중국해․황해는 생물지리학상으로 볼 때, 냉온대구․중간대구․난온대구․아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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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구 등 다양한 생물상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해안을 기준으로 보면, 동북연안에서부터 큐슈․오키나와(沖繩)까지의 범위

에 필적하는 다종다양한 생물지리구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5-8> 참조). 이를 반영하여 수

심 200m이하에는 약 600종, 더 깊은 대륙사면지역에는 450종 이상의 어종이 서식하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5-2> 참조).

<그림 5-8> 일본 근해 천해·표층부의 생물기후적인 공간배치55)

       주 : Ⅰ열대지역, Ⅱ아열대지역, Ⅲ난온대지역, Ⅳ중간온대지역, 
Ⅴ냉온대지역, Ⅵ아한대지역, Ⅶ냉대지역

<표 5-2> 해역별의 어종 구성

해역 어종구성 출처
홋카이도 주변해역 700 上野(우에노)　1988

스루가(駿河)만산 어류 > 1,000 〃
토야마(富山)만산 어류 600 〃

코치현(高知県)산 어류 1,300 〃
동중국․황해, 발해

 수심 200m 이천

 수신 200m 이심

 어획대상 어종

600
> 450

170

長(나가) 외 1955, 宋(송) 외 1963
岡村(오카무라) 외 1984, 1985

서해구수산연구소 발표

자료 : 堀川 외, 東シナ海および黄海における底魚類の生物特性の変化, 東シナ海・黄海の生物資源, 月刊海洋, pp.632

55) 西村三郞, ｢原色検索日本海岸動物図鑑Ⅰ｣, 恒星社厚生閣, 東京, ⅹⅹⅹⅴ+pp42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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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범위한 사니질이 넓게 퍼져 있으므로 같은 위도의 일본 주변해역과 비교하여 민어

과, 병어과, 멸치과 등에 속하는 어류가 종류에서나 분포량에 있어서 탁월하게 많이 분포하

고 있다(<표 5-3> 참조).

<표 5-3> 동중국해·황해의 주요 어군

분류군 동중국해․황해 일본 주변 공통어종

멸치과 14종 7종 3종

병어과  4종 1종 1종

민어과 19종 5종 4종

참서대과 17종 12종 9종

자료 : 전게서.
  

황해에는 중앙해역에 저층 냉수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구, 청어, 꼼치 등 냉수성 어류

가 분포하고 있다. 수심이 1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황해에는 홋카이도 이남의 태평양측에

서 수심 200m이상의 대륙사면상부에 분포하는 은상어가 분포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3) 생물특성의 변화

동중국해․황해에는 일본, 한국, 중국의 어업이 오랫동안 강도 높은 어획활동이 이루어져 

온 결과 대상자원의 각 어종에 있어서 생물학적, 생태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 분포해역의 축소

옛날부터 이서저인망어업의 주요 어획대상인 참조기는 <그림 5-9>에 나타난 것처럼, 

1960년에는 황해․동중국해의 거의 모든 해역에 폭 넓게 분포하였지만, 그 이후 분포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분포지역도 축소되어 1990년에는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분포가 제

한되었고 그 밀도도 낮아졌다.

이러한 분포해역의 축소현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참조기를 포함한 10여종의 어

류에 이른다(<표 5-4> 참조). 그리고 분포지역의 축소를 보인 어종이 황해지역에 그 분포의 

중심을 가지는 것과 동해남부의 중국연안지역에 분포의 중심을 가지는 것으로 크게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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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동중국해·황해의 이서저인망에 의한 참조기의 어구별 CPUE 

주 : CPUE(어획노력 단위당 어획량, Catch Per Unit Effort).
자료 : 堀川 외, 東シナ海および黄海における底魚類の生物特性の変化, 東シナ海・黄海の生物資源, 月刊

海洋, pp.633.

<표 5-4> 동중국해·황해에 있어서 분포해역의 축소가 진행된 어종

어종 명 분포의 중심 출처

1. 달강어 황해 山田(야마다), 時村(토키무라) 1994
2. 잔비늘매퉁이 〃 〃

3. 국매리복 〃 時村, 山田 1997
4. 참조기 발해, 황해, 동중국해 山田, 時村 1994
5. 갈치 동중국해, 황해 入江(이리에) 외 1996
6. 민어 동중국해 중남부 연안 時村, 山田 1996
7. 큰민어 〃 時村, 山田 1997
8. 백조기 동중국해 남부 연안 山田, 時村 1994
9. 녹줄돔 〃 山田, 時村 1995
10. 병치매가리 동중국해 남부 時村, 山田 1996

자료 : 堀川 외, 東シナ海および黄海における底魚類の生物特性の変化, 東シナ海・黄海の生物資源, 月刊海洋, pp.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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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

앞에서 설명한 참조기 분포해역의 축소는 분포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

다. 일찍이 9만 6,000톤이던 이서저인망의 참조기 어획량은 1998년에는 겨우 5톤대로 격감

하였다. 이는 이서저인망의 어장이 변하였고, 최근 몇 년 동안 참조기의 주 분포해역에서 조

업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지만, 일찍이 3개의 계군으로 대별되었던 참조기가 최근 감소

하였고, 겨우 쟝수(江蘇)군으로 불리는 1개 계군의 소형어(1∼2세어 중심)만이 제주도 남부

해역을 중심으로 겨우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계군 역시도 치어 출현상황과 자원량을 고려

할 때 역시 위기상태에 있다고 추측된다.

<표 5-5>의 어종들은 동중국해․황해에서 자원량이 감소했다고 보는 어종이다. 자원수준

은 1998년에 발행된 ｢일본의 희소한 야생수생 생물에 관한 Data Book(수산청)｣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멸종’은 멸종위기에 놓인 어종, ‘위급’은 멸종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

는 어종, ‘희소’는 존속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어종, ‘감소’는 확실히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어종을 뜻한다. 또 Y는 황해지역을, E는 동중국해 지역을 나타낸다. 어종명을 괄호로 묶은 

것은 서해구수산연구소에서 미발표한 자료이다.

<표 5-5> 동중국해·황해에 있어서 자원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어종

어종 명 멸종 위급 희소 감소 출처

백조기 + 山田, 時村 1994
달강어 Y 〃

큰민어 E 時村, 山田 1997
(은상어) Y 미발표

녹줄돔 + 山田, 時村 1995
병치매가리 + 時村, 山田 1997

(눈양태) EY 미발표

(참돔) Y 〃

잔비늘매퉁이 + 山田, 時村 1994
박대 + 〃

보라기름눈돔 + 時村, 山田 1997
국매리복 + 〃

참조기 + 山田, 時村 1994
옥두어 + 森(모리)　1996
민어 + 時村, 山田 1996

  주 : (  )이 어종은 서해구수산연구소이 미발표 자료임.
자료 :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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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따르면 멸종의 위기에 놓인 어종은 4개 어종이고, 그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은상

어도 서해구수산연구소의 조사에서는 1991년 이후 황해에서 1마리도 채집된 적이 없어 멸

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급 어종은 2개 어종, 희소 어종이 4개 어종, 감소 어종이 5개 

어종으로 이상의 15개 어종이 예전에 상당히 어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확실하게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다) 어획물의 소형화

남획의 대표적인 징조의 하나로서 어획물의 소형화를 들 수 있다. <표 5-6>에 나타난 것

처럼, 적어도 4개 어종은 명확하게 어획물의 소형화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분포

해역의 축소와 개체수의 감소를 동반하고 있다. 

<표 5-6> 동중국해·황해에 있어서 어획물의 소형화가 인정되는 어종

어종 명 분포해역의 축소 출처

1. 국매리복 + 時村, 山田 1997

2. 참조기 + 山田, 時村 1994

3. 흑조기 + 〃

4. 민어 + 時村, 山田 1996

자료 : 堀川 외, 東シナ海および黄海における底魚類の生物特性の変化, 東シナ海・黄海の生物資源, 月刊海洋, pp.635.

또한 특징적인 것은 4개 어종 중에서 3개 어종이 민어과 어종이라는 점이다. 황해․동중

국해는 민어과 어종이 탁월하게 많았다는 것이 앞에서 지적되었지만, 이러한 본래 많았던 

어종에서 남획의 징조가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황해와 동중국해의 근해지역에서 어

획의 영향만이 아니라 이들 어종의 산란․생육장이 형성된 연안지역에서의 불합리한 어획

과 환경파괴에 따른 산란장의 파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 어종별 자원수준

가) 갈치

갈치는 낚시, 선망, 저인망, 정치망 등에서 어획된다. 일찍이 동중국해의 이서저인망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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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어종의 하나였지만, 최근은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낚시 혹은 선망에서 주로 어획되고 

있다. 이선저인망에서 갈치 어획량은 2003년에 100톤 미만으로 낮아졌고, 일본 서부해역의 

쌍끌이저인망의 어획량도 100톤 미만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속에서 대중형선망의 비율이 높

아졌지만 500톤 정도에 지나지 않고, 기타 어업이 어획 중심이다.

한국은 동해․동중해계군의 어획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2003년에는 6만 톤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일본 EEZ에서 2∼3천 톤을 어획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최근 갈치 어획

량은 100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의 어획량, 이서저인망, 근해저인망의 CPUE(어획노력 단위당 어획량, Catch Per Unit 

Effort), 연안어업의 어획동향, 한국의 어획량 등을 고려한다면, 갈치 자원은 낮은 수준이며 감

소경향에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이서저인망과 중국에서는 갈치의 소형화가 보고되고 있고, 

한국도 강한 어획압력 때문에 자원량이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어획압력의 경감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중국해 전역을 대상으로 관계국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고등어

대만 난류역(동중국해․황해)의 어획 대부분은 선망, 특히 대중형선망에 의한다. 주 어장

은 동중국해에서 규슈 북안∼서안, 동해 서부이다. 지금까지 어획노력량 관리는 어장(어구)

별 허가척수 제한 등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1997년부터는 망치고등어를 포함하여 TAC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획량 추이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1990∼92년의 13∼15만 톤에서 증가하고, 1996

년에는 40만 톤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는 크게 감소하여 2002년, 2003년은 9만 톤이 되었

다. 한국은 최근 고등어류를 14만 톤을 어획하고 있고, 중국은 35만 톤을 어획하고 있다.

자원상황은 1990년부터 증가 경향으로 바뀌어 1994∼96년에 정점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에는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 친어량 및 가입량도 적으므로 어획압력을 경감시켜 친어량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망치고등어

망치고등어는 분포 수역이 고등어보다 남쪽인 동중국해 중부 및 남부에 서식하고 있으며, 

주 어장은 동중국해에서 규슈남부 연안역이다. 고등어와 마찬가지로 어획노력량을 허가척수

의 제한으로 규제하여 왔지만, 최근 TAC 제도가 더해져 관리되고 있다. 동중국해 계군의 

망치고등어 어획량은 연별변동은 있지만 1980년대 이후는 5만 톤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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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태도 안정적이며 현재 어획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라. 중국

중국은 한․중․일 3국 중에서 가장 넓은 해역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어업자원이 중

하위 수준이며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서식하는 어종이 부족하다. 중국어업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연근해 수역에서 어획된 어종 가운데 50만 톤을 넘은 것이 갈치이고 10∼30만 톤을 

넘은 어종은 주로 수조기, 참조기, 청어 등 10종 미만이며 기타 어류의 어획량은 대부분 수

천, 수만 톤에 불과하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중국의 어업자원 상황은 동중국해만을 한정한 것이며, 금어선(禁漁線)

부터 200미터 등심선 해구까지, 남쪽 N23°30′에서 북쪽으로 N33°까지, 서쪽 E118°30′에

서 동쪽으로 E128°까지이다. 여기에는 중․일 잠정조치수역이 포함되어 있다. 

1) 저어(저층어류)

<표 5-7>은 중국의 주요 저어의 어획량 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어종은 갈치의 어획량이 

가장 많고, 참조기, 꽃게, 대하 등이 뒤를 따르며 어획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부세와 

말쥐치는 감소추세에 있다.

<표 5-7> 중국 저층어류의 해역별 어획량 추이
(단위 : 천 톤)

연도
갈치 참조기 부세 꽃게 대하 말쥐치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1980 408.4 54.5 15.6 17.5 78.3 5.2 - - 2.2 31.6 111.9 27.8
1985 367.6 57.8 7.2 10.1 20.6 5.5 - - 13.9 47.7 137.7 94.7
1990 386.7 37.9 9.2 13.3 1.7 3.6 - - 2.1 14.4 178.5 105.5
1995 849.2 60.1 75.9 73.6 23.6 14.3 168.7 25.3 10.5 4.4 46.5 7.2
1996 727.2 59.3 95.0 53.1 17.0 14.0 195.9 25.1 10.4 4.5 68.7 6.9
1997 748.3 61.9 87.1 50.2 8.2 15.8 146.9 34.2 17.8 3.7 132.3 8.9
1998 805.0 110.2 115.7 71.4 10.5 28.4 12.7 37.9 18.8 5.9 67.0 6.2
1999 844.6 135.5 137.9 100.0 9.4 24.2 139.0 45.5 15.3 7.4 66.1 9.2
2000 909.9 131.4 159.5 120.4 9.0 23.0 198.8 48.1 22.2 6.5 56.9 7.5
2001 867.4 124.5 125.0 117.3 6.3 27.7 206.1 44.6 19.3 6.0 61.9 7.7
2002 807.6 171.4 129.1 128.6 5.5 41.5 201.0 51.0 23.5 6.1 38.7 8.6
2003 818.8 154.9 116.6 141.9 14.9 46.3 175.2 42.9 25.2 6.3 55.6 9.2
2004 888.4 193.9 126.8 160.6 14.6 44.2 203.0 39.7 23.1 6.2 59.6 7.3

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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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갈치

갈치는 중국에서 어획량이 가장 높은 어종으로 발해, 황해, 동중국해, 남해에 널리 분포되

어 있으며 황․발해 어군과 동중국해 어군으로 나뉜다. 황․발해 어군은 한국의 제주도 서

남 해역(N32°∼34°, E126°∼127°)에서 월동하고 있으며  수심이 100m 수역에 저서하고 있

다. 동중국해 어군은 N30°이남의 저쟝성 중남부 외해에 분포되어 있고 수심이 60∼100m 

수역에 서식한다.

<그림 5-10> 갈치의 해역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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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갈치는 주로 쌍끌이, 저인망, 낚시로 조업되고 있는데 1974년에 동중국해에서 50만 톤 이

상 어획되었다. 그 후 동중국해에서의 갈치 어획량은 1999년에 84.5만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그림 5-10> 참조).

전체 갈치 어획량에서 동중국해의 어획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각각 1950년대에 

70.7%, 1960년대에 85.7%, 1970년대에 90.2%, 1980년대에 82.3%, 1990년대에 73.8%이었

다. 2003년에 중국의 갈치 총 어획량은 126만 톤이었고 한․중 잠정수역에서 42만 톤 정도 

어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참조기

참조기는 황․발해 어군, 남황해 어군, 동중국해 어군으로 나뉘는데 주로 수심이 100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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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않은 수역에 저서하고 있다. 참조기는 주로 동중국해의 N126°∼ E126°30′수역에서 

월동하는데 한․중, 중․일 과도수역에도 널리 분포한다. 1960년대 말까지 참조기의 어획량

은 8만 톤 이상이었는데 그 후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미성어의 어획

비율이 높아져 어획량은 크게 늘었지만 참조기 자원이 급감한 상태이다(<그림 5-1l> 참조). 

<그림 5-11> 참조기의 해역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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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중국에서는 주로 저인망, 안강망, 장망으로 참조기를 어획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조업방식

은 참조기의 친어와 치어를 구분하지 않고 남획하므로 참조기 자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참조기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종으로서 3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보호해야만 참조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다) 부세

연근해 어류인 부세는 수심 60m 이하의 중하층에서 서식하며 황해 남부, 동중국해, 남해

에 분포되어 있다. 경제성 어종인 부세는 황해 남부와 동중국해 남부에 분포하는 어군, 동중

국해 남부와 남해 북부에 있는 어군, 주강(珠江) 하구 서쪽에서 치웅저우(瓊州) 해협 동쪽에 

분포된 어군으로 나뉜다.

부세는 주로 선망, 장망, 유자망, 낚시 등으로 조업하며 동력어선은 주로 선망과 저인망을 

사용한다. 1975년 이후 부세의 연근해 산란장이 파괴되면서 어획량이 감소되었다. 현재 동

중국해에서는 소량 어획되고 있으며 기타 수역에서는 거의 고갈된 상태이다. 2003년에 부세

의 어획량은 10만 톤에 머물렀다(<그림 5-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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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부세의 해역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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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2) 부어(중상층어류)

중국에서 어획되는 부어는 멸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어, 병어, 오징어, 삼치 등의 

순이다(<표 5-8> 참조). 연도별 변동은 있지만 삼치를 제외하고는 어획이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표 5-8> 중국 부어의 해역별 어획량 추이

(단위 : 천 톤)

연 도
고등어 전갱이 멸치 삼치 오징어 병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동중국해 황발해
1980 51.5 32.3 - - - - 8.5 37.7 65.3 10.0 36.5 3.6
1985 71.0 21.2 - - - - 22.5 51.8 26.5 19.2 47.7 8.4
1990 115.8 30.5 - - 42.8 0.9 - - 29.0 15.0 0.0 0.0
1995 182.8 125.9 - - 421.4 32.6 52.1 94.4 141.5 28.8 134.1 22.4
1996 174.1 120.6 - - 625.0 17.2 65.2 139.7 83.5 31.5 137.8 23.2
1997 191.4 118.1 - - 1025.4 146.7 84.5 169.9 117.2 30.3 160.2 22.3
1998 170.3 111.1 - - 1003.5 321.2 144.5 273.3 138.4 24.7 190.0 34.4
1999 190.0 120.7 - - 889.1 174.8 156.7 271.2 121.2 24.0 211.3 37.4
2000 143.3 121.6 - - 927.0 163.8 147.5 235.5 112.6 70.7 224.9 34.1
2001 172.7 125.3 - - 976.0 151.6 151.0 214.0 103.7 37.5 222.7 32.6
2002 194.0 150.1 - - 1017.1 126.3 141.3 248.4 94.4 39.4 235.1 64.6
2003 228.8 137.9 53.8 57.1 1057.0 190.6 0.0 0.0 364.5 176.5 219.8 55.5
2004 260.1 117.7 61.9 55.1 873.5 180.2 0.0 0.0 221.0 331.8 215.8 57.1

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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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어

고등어는 황․발해, 동중국해, 남해에 분포되어 있는데 중국 어선 외에 대만, 일본, 한국

어선도 이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고등어는 중국에서 중요한 경제성 어종으로 동중국해에

서 약 20만 톤 정도 어획되고 황해에서 약 12만 톤 정도 어획되고 있다(<그림 5-13> 참조). 

동중국해 북부와 황해 남부 외해(제주도 서부)에 분포되어 있는 고등어는 중국 기선저인

망의 주요 어획 대상이다. 한편 양쯔강 하구에 분포되어 있는 고등어 치어는 선망 및 저인

망의 어획 대상이다. 

중국어업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고등어 어획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5년 이

후 전국 어획량은 약 40만 톤이며 동중국해에서 약 20만 톤 어획되었다. 1995년 이후 동중

국해의 고등어 어획량은 전체 고등어 어획량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1980년대 중

반기보다 약 10% 낮다. 

<그림 5-13> 고등어의 해역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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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나) 전갱이류

중국에서 어획되는 전갱이류는 전갱이와 가라지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중국의 남해에 많

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중국해, 황해 등 해역에도 소량 분포하며, 주로 저인망, 선망에서 어

획된다. 동중국해의 전갱이류는 큐슈 북부 어군, 동중국해 중부 어군, 동중국해 남부 어군으

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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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동중국해 가라지류 어획량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80 85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만 톤

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에 전갱이는 봄․여름철 선망의 어획 대상이 되었다. 1958년에 

어획량이 9,974톤이었지만 1960년에 4,000톤으로 감소되었다. 전갱이 자원은 감소되면서 소

형화되어 어획량도 줄고 있다. 1980년대에는 최고 어획량이 8,120톤이었고 평균 어획량이 

2,360톤이었는데 2000년에는 991톤에 불과하였다. 그 후 전갱이의 어획량은 다소 회복되어 

2003년에 황해에서 2만 6,000톤, 동중국해에서 5만 6,000톤 어획되었다(<그림 5-14> 참조).

가라지는 전갱이보다 어획량이 많으며 중국 남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고 있으며, 주로 

선망과 저인망으로 어획되고 있다. 가라지는 큐슈 어군, 동중국해 어군, 양쯔강 하구 남부 

어군으로 나뉘며, 2003년 남해에서 가라지 어획량은 36만 톤이었고 동중국해에서는 30만 

6,000톤 어획되었으며 황해에서는 3,000톤이 어획되었다.

1980년대부터 1985년까지 동중국해에서의 연간 어획량은 3만 5,000 톤에서 6만 9,000톤

에 이르렀다. 1980년대 중반기부터 어장을 동쪽으로 확대하면서 어획량이 점점 늘어 1996

년 25만 3,000톤에 달하였다. 2000년에는 동중국해의 어획량이 급속히 늘어 2003년에 30만 

톤을 넘었다. 최근 동중국해에서의 가라지 어획량은 전체 어획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다) 오징어 

중국에서 오징어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중국 4대 어종 중 하나였다. 1970년대 이전

에는 황해에서 갑오징어가 비교적 많이 잡혔는데 1990년대 이후 동중국해에서도 어획되고 

있다. 1990년대에 동중국해와 황해의 어획이 10만 톤을 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그림 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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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해역에서 갑오징어의 분포 범위는 저장성 북부부터 푸젠성 연안까지이고 중심어

장은 N27°30′∼29°30′수역이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동중국해에서의 오징어 

어획량은 총오징어 어획량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황해에서 오징어 어획

이 급증하여 2004년에 총오징어 어획량의 약 60%를 넘었다. 

<그림 5-15> 오징어의 해역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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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2. 한·중·일 주요 어업의 조업실태

가. 한국

1) 근해저인망어업

가) 근해저인망어업의 분류

<표 5-9>은 우리나라 근해저인망 업종의 분류와 조업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근해저인망은 

제도적으로 장관허가어업으로서 대형기선저인망(대형기저), 중형기선저인망(중형기저), 근해

트롤 3가지로 대별되어지며, 그 명칭은 어법에 의해 쌍끌이, 외끌이, 트롤 혹은 조업구역에 

따라 세분되어진다. 어선규모는 대형기저쌍끌이․외끌이(60∼140톤급)와 대형트롤(70∼140

톤급)이 비교적 크고, 그 외 업종은 20∼60톤급 규모이다. 

조업구역은 대형기저쌍끌이․외끌이, 대형트롤은 E128° 이서의 남해안, 동중국해, 서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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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서남해구기저쌍끌이․외끌이는 경북과 경남 도계경계 107°선 이남의 남해, 동중국해, 

서해에서 조업한다. 동해구기저 및 동해구트롤은 경북과 경남 도계경계 107°선 이북 동해에 

한정된다. 근거지는 대형기저쌍끌이․외끌이와 대형트롤은 부산이 중심이며, 서남해구쌍끌

이는 여수와 사천, 서남해구외끌이는 부산과 울산에 집적되어 있다. 동해구기저 및 동해구

트롤은 동해안에 인접한 강원도(속초, 삼척), 경북(구룡포, 감포) 등에 산재하고 있다.

<표 5-9> 근해저인망어업의 분류와 조업개요

종류 명칭
어선규모 

및 망목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허가(건)
근거지

정수 2004년

대형

기선

저인망

쌍끌이

대형기저 60-140톤,
54mm 이하

E128°이동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 동중국해

백령도-흑산도-제주도-홍도 내측 조업금지

45 100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외끌이

대형기저
35  48 부산, 사천, 

통영, 여수

중형

기선

저인망

쌍끌이서남

해구기저

20-60톤,
33mm 이하

경남․북 도계 해안 107°선 이남과 이서

격렬비열도-흑산도-제주도-홍도 내측 조

업금지

10  26 여수, 사천, 
울산, 부산, 
통영

외끌이서남

해구기저
37  46

동해구기저

경남․북 도계 해안 107°선 이북

강원-경북-울산 동해안 내측 조업금지, 
강원도 해역 5월 금어기

35  42
속초, 주문

진, 동해, 삼

척, 죽변, 강

구, 포항, 감

포
근해

트롤

동해구트롤
20-60톤,

43mm 이하

경남․북 도계 해안 107°선 이북

강원-경북-울산의 동해안 내측 조업금지
35  41

대형트롤
70-140톤,

54mm 이하

전국 근해(단, E128°이동 조업금지)
백령도-흑산도-제주도-홍도-울릉도 내측 

조업금지

50  60 부산

  주 : 2004년 조업척수는 각 수협자료를 참고로 하였음.
자료 :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각 수협자료.

근해저인망은 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크고 연안어업과 분쟁을 막기 위해 일제시대부터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었는데, 현재도 업종별 금지구역은 규모가 큰 대형트롤, 그리고 대형

기저가 가장 외측수역에 설정되어 있다.56) 그 외 망목규제 및 마력제한(중형기저), 정한수 

등의 조업규제가 확립되어 있다. 

허가정한수는 근해저인망의 분화과정에서 몇 차례나 변경이 있었으나, 1982년에 대형기저

와 대형트롤에 대해서 허가정한수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1992년부터 근해어업에 대

56) 1929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트롤어업금지구역 및 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을 설정하였다. 이중

에서 트롤어업금지구역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대형트롤금지구역선의 범위와 거의 유사하며,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1952년에 선포한 어업보호수역(평화선)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지철근,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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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규허가가 전면 금지되었고, 2003년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정수가 개정되었는데 근해저

인망은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나) 업종별 어획량 추이

<그림 5-16>은 근해저인망의 업종별 조업척수와 어획량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조업척수

는 대형기저쌍끌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형트롤과 대형기저외끌이, 이어서 서남해구기

저외끌이, 동해구기저, 동해구트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서남해구기저쌍끌이가 가

장 적다. 척수의 추이는 동해구기저와 동해구트롤만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업종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형기저쌍끌이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에는 1990년 대비 60%나 감소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어선척수의 감소는 중국어선

과 국내 타 어업과의 어획경합이 치열해져 경영체가 탈락하였거나, EEZ체제의 확립에 의한 

대규모 감척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16> 근해저인망어업의 업종별 조업척수 및 어획량 추이

자료 : 각 수협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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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업척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마력 수는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모든 업

종은 1990년에 비해 2004년에는 평균 2배의 증가를 보였다. 고마력화 현상은 주로 어장의 

원격화, 어군탐색 범위의 확대, 선취경쟁을 목적으로 한 기동력 강화가 원인이며, 이것이 고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조업척수는 감소경향이며, 특히 1990년대 후반의 감척사업으로 대폭 감소하여 허

가정한수에 근접하거나 낮아졌다. 그러나 1990년대 고마력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어

획노력량은 크게 낮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전체 어획량은 1990년 33만 4천 톤에서 급감하여 1990년대 중반 일시 30만 톤으로 회복

하였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4년에는 15만 톤까지 떨어졌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업종별 어획변동을 보면, 어획량이 가장 많은 대형트롤은 감소

에서 회복하고 있고, 다음으로 어획량 2위와 3위인 대형기저쌍끌이와 서남해구외끌이는 점

차 감소하고 있다. 대형기저외끌이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되었지만 그 이후 정체하

고 있고, 동해구기저와 동해구트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정체하였으나, 동해구트롤만이 

2000년대에 다소 회복하였다. 서남해구쌍끌이는 어획량이 가장 적고 어획도 감소하여 불과 

1천 톤대에 머물러 있다.

1척당 어획량은 업종별로 그 추이가 다른데, 규모가 크거나 특화된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대형기저쌍끌이, 동해구트롤, 대형트롤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증가하고 있다. 그 외의 업종은 생산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척당 어획량은 정체내지 감소

하고 있으며, 이는 저서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어장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외국어선 혹은 국

내 업종간의 어획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 어종구성의 변화

근해저인망 업종에서 어획되는 어종은 저인망이란 어법 특성에 기인하여 다종다양하다.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이들 업종 전체에 있어서 주요 어종들의 어획추이를 보면, 저서자원

이 감소하는 속에서 어종구성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그림 5-17> 참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말쥐치와 명태가 1990년대에 격감하였고 강달이, 조기류, 도루묵, 장

어류, 새우류, 게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갈치, 오징어, 부어류(삼치,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징어와 부어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어획이 급증

하여 2004년 현재 전체 어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근해저인망에서 부어류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저서자원의 극심한 감소에 대한 대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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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법의 전환(저층→중상층 어법)을 반영하는 것이며, 업종별로 주력 어획대상 어종이 불명

확해져 저인망 업종 간 혹은, 선망 등 타 업종과의 경합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17> 근해저인망어업의 어종별 어획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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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다음으로 <표 5-10>은 1990년과 2002년의 업종별 어종구성비를 비교하여 주 어종의 변

화를 살펴본 것이다. 대형기저쌍끌이는 조기류, 강달이, 게, 새우 등이 감소하고, 갈치, 부어

류(고등어, 멸치, 삼치)의 증가가 눈에 띤다. 주 어종은 갈치, 부어류(삼치), 조기류, 강달이

로서 최근 이들이 전체 어획의 약 7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대형기저외끌이는 가자미/넙치, 조기류, 새우 등이 감소하고 있는 속에서 아귀, 

조기류, 가자미/넙치, 강달이의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서남해구기저쌍끌이는 주요 어종인 

장어, 명태, 게, 조기, 가자미/넙치 등이 감소한 반면, 아귀, 강달이, 새우, 가오리 등의 의존

도가 높은데, 조업어장이 제주도 서남해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어장을 이용하는 대

형기저쌍끌이와는 어종구성이 약간 다르다. 

서남해구기저외끌이는 과거 명태, 새우, 도루묵의 어획이 많았지만, 현재는 가자미/넙치, 

아귀, 새우, 오징어가 주력 어종이다. 동해구기저는 명태의 격감, 임연수어가 감소한 대신 

가자미/넙치, 오징어, 도루묵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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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업종별 어종구성비의 변화

어업종류 1990년 2000년

대형

기저

쌍끌이

조기류 20%, 강달이 20%, 게 12%, 갈치

6%, 새우 5%, 오징어 5%, 장어 4%, 가오

리 3%, 가자미/넙치 2%

갈치 31%, 부어류 28%, 오징어 6%, 조기

류 5%, 강달이 4%, 병어 3%

외끌이

가자미/넙치 25%, 조기류 12%, 강달이 

7%, 새우 7%, 게 7%, 오징어 6%, 도루묵 

4%, 아귀 3% 

아귀 14%, 조기류 13%, 가자미/넙치 

13%, 강달이 11%, 오징어 8%, 새우 5%

서남

해구

기저

쌍끌이

장어 10%, 새우 8%, 명태 8%, 아귀 7%, 
강달이 5%, 가오리 5%, 게 4%, 오징어

4%, 조기 3%, 가자미/넙치 3%

아귀 20%, 강달이 12%, 새우 12%, 가오

리 12%, 부어류 8%, 장어 6%, 가자미/넙
치 5%, 민어 5%, 오징어 5%

외끌이
명태 42%, 새우 9%, 가자미/넙치 6%, 장

어 3%, 도루묵 2%, 오징어 2%, 아귀 2%
가자미/넙치 26%, 아귀 16%, 새우 10%, 
오징어 5%, 돔 4%, 장어 4%, 부어류 3%

동해구기저
명태 55%, 도루묵 20%, 임연수어 10%, 
가자미/넙치 7%

가자미/넙치 42%, 오징어 27%, 도루묵 

26%, 새우 2%

근해

트롤

대형

트롤

쥐치 91%, 오징어 3%, 부어류 2%, 갈치

1%, 병어 1%
오징어 73%, 부어류 8%, 갈치 8%, 병어 

1%
동해구

트롤

명태 53%, 새우 11%, 임연수어 8%, 
가자미/넙치 2%, 게 1%, 도루묵 1%

오징어 81%, 가자미/넙치 7%, 새우 4%, 
도루묵 1%

  주 : 동해구기저의 1990년 어획비율은 1993년의 수치임, 또한 2000년 이후 업종별 어종구성비가 큰 변화

가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각 수협자료.

한편, 대형트롤은 1990년대 초반 말쥐치가 격감하자 자원이 증가하고 있던 오징어, 부어

류, 갈치로 전환하였다. 조업구역이 E128°이서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월경하여 오징어의 

의존도를 약 70∼80%로 높이고 있다. 그리고 동해구트롤은 명태, 새우, 임연수어가 감소된 

반면, 오징어, 가자미/넙치 등이 늘고 있는데, 특히 선미식이 도입되면서 오징어 의존이 높

아지고 있다. 

이처럼, 업종별 대상어종의 변화는 저서자원의 자연변동 내지 악화에 의한 것 이외에, 각 

업종에서는 주력 어종의 어획감소를 타 어종으로 전환을 통해 보전하기 위해 대상어종을 둘

러싼 동종 업종 간 및 타 업종간의 경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말쥐치는 대형트롤․대형기

저외끌이, 조기류는 대형기저쌍끌이․외끌이, 명태와 도루묵은 서남해구기저외끌이․동해구

기저․트롤에서 주력 어종이었지만, 이들 자원이 격감하자 오징어(대형트롤, 동해구트롤), 

갈치(대형기저쌍끌이, 대형트롤), 아귀 및 강달이(대형기저외끌이, 서남해구쌍끌이), 가자미/

넙치(서남해구기저외끌이, 동해구기저, 동해구트롤), 부어류(대형기저쌍끌이, 서남해구기저쌍

끌이, 대형트롤) 등으로 대상어종을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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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가의 정체

근해저인망의 어획량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1990년대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어획금액은 1990년대 중반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모든 업종

에서 어획금액은 어획량과 상관관계 없이 일관하게 감소하였다. 전체 어획금액은 1990년 

2,700억 원에서 1996년 5,300억 원으로 2배 급등했지만, 그 이후 감소로 바뀌면서 2004년

에는 2,500억 원으로 떨어졌다(<그림 5-18> 참조). 

업종별로는 어획량이 많은 대형기저쌍끌이, 대형트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형기저외끌

이, 서남해구기저외끌이가 뒤따르며, 동해구기저․동해구트롤․서남해구쌍끌이는 적다. 

이러한 어획금액의 감소는 어획대상이 조기류, 가자미/넙치 등 고급어 중심에서 강달이, 

오징어, 부어류 등 저가격어의 어획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저서어종은 주로 가정 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며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어종으로서 어가도 높다. 

대형트롤은 어가가 낮은 오징어의 어획비율이 많고 타 업종에서도 오징어 어획량이 급증

함에 따라 어획증가에 비해 어획금액의 증가 폭은 크지 않다. 이에 비해, 어획은 감소하고 

있지만 저서어종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기저외끌이, 서남해구기저외끌이, 동해구기저는 어획

금액의 감소 폭이 작다.

<그림 5-18> 근해저인망어업의 업종별 어획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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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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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업어장에서의 경합관계

근해저인망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어선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제주도 주변, 서해, 동해의 

연안 등 한정된 수역에서 조업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어선의 대형화, 고마력화를 통

해 현재와 같은 조업체제를 확립하여 동중국해 남부, 일본과 중국 근해까지 진출해 나갔다. 

동해에서도 연안역을 벗어나 점차 어장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원의 악화, 업

종간의 경합 등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어장의 외연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유엔해양법이 발효되고 동북아 수역에도 EEZ체제가 성립됨에 따

라 근해저인망은 종래와 같은 자유로운 어장이용이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

안 잠재되어 있었던 업종간의 경합문제도 점차 표면 밖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근해저인망의 

이용어장은 중국, 일본 EEZ에 입어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 EEZ내에  

있는데, 업종별로는 어법, 대상자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그림 5-19> 참조).

<그림 5-19> 신 어업질서와 근해저인망어업의 업종별 조업어장

자료 : 각 근해저인망 업종별 수협의 청취조사에 의함(2003년)

먼저, 대형기저쌍끌이는 제주도 주변, 동중국해 남부, 서해 중부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서해의 이용률이 낮다.57) 주어기는 8∼12월이고, 보통 7∼8월에는 철망(撤網)한다. 

57) 현재, 인천에 근거지를 두는 대형기저쌍끌이 6통이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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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저외끌이는 통상 7∼8월에 철망을 한 다음, 9월에 출어하여 제주도 동남부에서 동중

국해 중부에서 조업하고, 이듬해 2∼7월까지는 동해 남부의 울산 및 포항 근해에서 조업한

다. 

서남해구기저쌍끌이는 7∼9월까지 제주도 서남부에서 조업하고 10∼3월에는 동중국해 중

부로 남하하며, 이듬해 6월까지는 다시 제주도 서남부로 북상한다. 서남해구외끌이는 울산 

인근수역에 어장이 특화(주로 3∼6월)되어 있으며, 일본 EEZ(쓰시마 주변)의 의존도(전체 

어획량의 60∼70%)가 높다. 

대형트롤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쓰시마 주변, 제주도 동쪽 및 동중국해 남부에서 쥐치를 

어획하였으나 어획량이 격감하자 오징어로 어종전환을 이루었다. 통상 8∼9월까지 제주도 

주변, 동중국해 남부에서 조업하고 점차 동해로 북상하여 이듬해 1∼2월까지 오징어를 어획

한다. 

동해구기저와 동해구트롤은 강원도 연안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은 경북 연안역에서 주로 

조업하는데, 각 지역별로 특정된 경우가 많다. 동해구기저는 통상 11개월 조업하며(강원도 

5월 금어기), 동해구트롤은 오징어를 어획하는 선미식(14척)의 경우 통상 5개월 조업하고, 

현측식(15척)과 소형(14척)은 11개월가량 조업한다.

이처럼, 근해저인망은 업종에 따라 조업시기가 서로 겹치거나 조업어장이 중복되는 경우

가 많다. 즉, 제주도 주변과 동중국해 중부에서는 대형기저쌍끌이 및 대형트롤과 서남해구

기저쌍끌이의 조업시기가 겹친다. 그리고 동해 남부에서는 대형기저외끌이와 서남해구기저

외끌이의 어장이 중복되며, 동해안에서는 동해구기저와 동해구트롤, 대형트롤 간에 어기가 

겹친다. 더군다나 국내 저인망 업종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및 황해(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과도수역)에서는 중국어선과도 경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타 업종(연안 및 근해어업)

들과 조업어장 및 대상자원을 둘러싼 갈등도 존재한다. 동해안에는 자망과 통발(도루묵, 가

자미), 오징어채낚기(오징어), 그리고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황해에서는 근해안강망/근

해자망(조기), 근해연승(갈치), 대형선망(삼치, 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어구피해) 등과 경

합하고 있다.

2) 대형선망어업

가) 어선세력 및 어획의 추이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망어업은 망선 규모 8톤을 경계로 근해선망과 연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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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 나누어지며, 다시 근해선망은 대형선망어업(망선 : 50∼130톤)과 소형선망어업(망선 

: 8∼20톤)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대형선망어업이 전체 선망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고, 대형선망은 부어자원에 대해 거의 독점적 이용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표 5-11>은 대형선망어업의 경영체, 허가통수, 어획량 및 금액 등을 정리한 것이다. 대

형선망어업의 근거지는 대부분 부산지역이다. 경영체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36∼37업체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여 2004년에 29업체로 줄어들었다. 경영형태는 1

통 경영이 가장 많고 그 외 2통, 3통 경영도 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3통 경영이 없어지

고 1통 및 2통 경영이 중심이다. 

<표 5-11> 한국 대형선망어업의 어업세력

연차

전체

선망

어획량

(천톤)

경영체수 허가통수 어획량 및 금액 1통 당 평균

계 1통 2통 3통 계 감척
어획량

(천 톤)
어획금액

(억원)
단가

(원/㎏)
어획량

(톤)
어획금액

(백만 원)

1985 321 35 24 9 2 48 - 311 1,104  355 6,477 2,300
86 477 35 24 9 2 48 - 466 1,298  278 9,708 2,704
87 376 36 26 8 2 48 - 374 1,220  326 7,782 2,542
88 434 36 26 8 2 48 - 440 1,312  298 9,157 2,733
89 440 35 24 9 2 48 - 414 1,068  258 8,627 2,225
90 377 36 26 8 2 48 - 362 1,135  312 7,559 2,365
91 210 37 27 6 3 48 - 198 1,389  700 4,128 2,894
92 230 37 29 5 3 48 - 216 1,470  679 4,505 3,063
93 309 37 29 5 3 48 - 267 1,521  570 5,558 3,169
94 330 36 28 4 4 48 - 323 1,583  489 6,738 3,298
95 250 37 30 4 3 47 1통 232 1,638  704 4,946 3,485
96 477 34 27 4 3 44 2통 471 1,876  398 10,696 4,264
97 204 33 26 5 2 42 - 183 1,325  725 4,350 3,155
98 227 29 21 8 - 37 4통 207 2,089 1,006 5,607 5,641
99 247 28 21 7 - 35 1통 229 1,825  795 6,555 5,214

2000 194 30 25 5 - 35 - 172 1,776 1,032 4,885 5,074
2001 244 27 23 4 - 31 218 2,064 947 7,032 6,658
2002 194 27 23 4 - 31 177 2,028 1,146 5,710 6,542
2003 168 29 26 3 - 32 173 1,887 1,091 5,406 5,897
2004 238 29 26 3 - 32 211 2,719 1,289 6,594 8,497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통계연보년보｣, 각 연도. 대형선망수협 , ｢대형선망어선현황｣.
 

허가통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48통으로 일정하였지만, 그 이후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 

신 어업질서에 따른 감척이 이루어져 1995년 감척 1통, 1996년 감척 2통, 폐업 1통,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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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폐업 2통, 1998년 감척 4통, 폐업 1통, 1999년에 감척, 폐업 각각 1통이 진행되어 2004

년에는 32통으로 축소되었다.

선단구성은 망선(網船) 1척, 등선(燈船) 2척, 운반선 2∼3척으로 이루어진다. 망선은 129

톤이 중심이며 마력 수 2,000마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1980년대와 비교하면, 대형화, 

고마력화가 현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등선은 제도적으로 2척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어군의 집어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력을 증대시켜 척당마력이 1,000∼1,700마력까지 

높아졌다. 운반선은 1980년대 후반 4∼5척에서 노동력 부족, 경영악화로 인해 1990년대 중

반에 3∼4척, 다시 2∼3척(3척이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1통 당 평균선원은 총 73여명

이 승선하는데 본선 27명, 등선(2척) 16명, 운반선(3척) 30명 정도이다.

망선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는데, 1970년대에 건조된 것이 8척, 1980년대가 22척으로 

가장 많고, 1990년대 이후의 것은 5척에 지나지 않는다.58) 선단의 대형화, 고마력화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망선의 대체건조(新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획량은 부어자원의 특성이 반영되어 그 변동이 격심하지만, 일정한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1970년대에 20만 톤 미만이었던 것이 1980년대는 30∼40만 톤대로 증가하여 1986년

에 46만 톤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20만 톤 전

후에서 추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어획능력의 고도화, 어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어

획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 정체 내지 감소, 2000년대 이후에는 17∼20만 톤대에서 

추이한다. 그러나 어획금액은 어획에 연동하면서 증감을 반복하지만 어가 상승에 힘입어 증

가하고 있다.

나) 어장 및 자원의 이용실태

대형선망어업이 조업하는 어장은 동해 남부에서 일본 쓰시마 수역, 제주도 주변수역, 그리

고 동중국해 북부 및 황해 남부에 걸쳐 있다. 이들 어장은 대형선망의 발전에 의해 확대되

어 왔으며 주어장도 대상자원, 자원수준, 해황 등에 따라 변동하여 왔다. 

<그림 5-20>은 대형선망어업의 어장이용을 나타낸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현재와 같은 

조업체제가 확립되어 1970년대 전반까지는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주로 조업하였지만, 그 이

후 동해 남부와 동중국해, 그리고 황해로 어장을 확대하여 왔다. 어선의 대형화, 고마력화가 

어장의 확대와 어종의 선택적 어획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 

58) 대형선망어업어선현황,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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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한·일 대형선망어업의 이용어장59)

  

 

주요 어장은 1980년대는 황해의 흑산도 및 거문도 주변, 제주도 남방, 쓰시마 서방, 동중

국해 북부, 동해(주어종은 정어리)이었지만, 1990년대에는 흑산도에서 제주도 서방에 걸친 

수역에서 주로 조업하였고, 동해는 정어리의 자원 감소로 인해 이용도가 낮아졌다. 또한 

1999년 한․일 신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일본 수역에서 조업이 축소되어 한국 수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중국 수역에서는 거의 조업하고 있지 않다.

현재 대형선망의 주된 어획물인 고등어(주로 9∼3월), 전갱이(3∼6월, 8∼11월) 등의 어장

을 보면(<그림 5-20> 참조), ㈎와 ㈏를 축으로 하면서 조업상황에 따라 ㈐와 ㈑로 이동한다. 

이처럼 대형선망은 대상어종의 조업시기에 따라 어장을 이동시키면서 주년조업체제를 확립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어종 구성과 이용배분

대형선망어업의 대상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말쥐치, 정어리 등인데, 어종 구성이 1990년

59) 어장이용에 관해서는 전게서, ‘東海․黃海における韓國と日本の大型旋網の資源利用と經營’, p.92.와 2000년

도 주요 어업자원의 생태와 어장(국립수산과학원)을 참고하였고, 양국 어업자들에 대한 청취조사를 병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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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경계로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그림 5-21>). 

1980년대에는 정어리, 말쥐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고등어의 어획을 능가한 때도 있

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로 들어서는 정어리와 말쥐치가 격감하여 고등어 일색이다. 전

체 어획량이 1980년대 후반부터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어만 주력 어종의 지

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5-21> 대형선망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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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쥐치의 어획량은 1995년부터는 오징어의 어획량을 나타내며, 어획금액의 기타에는 주로 말쥐치, 오

징어 등이 포함됨.
자료 :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정어리는 1980년대에 매우 안정적인 어획추세를 보였고(주어장은 동해), 말쥐치는 어획변

동이 극심하다(주로 제주도 및 쓰시마 주변). 이들 두 어종을 합쳐 1986년에는 33만 톤이 

어획되어 전체 어획의 70%나 차지한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정어리는 1∼3만 톤대

로 떨어졌고 말쥐치는 어획실적이 없다. 주된 어종인 고등어는 증감을 거듭하지만 1990년대

에 주어장이 제주도 서방해역, 황해 흑산도 일대로 확대되어 2000년대 이후 어획량은 10∼

20만 톤 대에서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어종별 어획금액을 보면, 어획량이 가장 많은 고등어가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데, 

고등어가 중심이 된 1990년대에는 그 비중이 높아져 800∼1,400억 원대, 2000년 이후에는 

1,700∼2,500억 원대로 높아졌다. 정어리와 말쥐치는 1980년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지만, 모두 단가가 낮아 어획량에 비해 금액은 적다. 말쥐치는 가공용, 식용으로 이용되

며, 정어리는 대부분 어분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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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획량은 작지만 단가가 높아 어획금액에서 정어리와 말쥐치를 상회하는 어종으로

서는 부세와 삼치가 있다. 부세는 전통적으로 수요가 높은 고가어종으로서 1980년대 중반에 

어획이 1천 톤 전후에 불과하였으나 금액은 120∼340억원이나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 거의 어획되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삼치는 1만 톤 대의 어획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어종으로서 금액은 100억 원 대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다.

어가는 단기적으로는 어획량에 의해 좌우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대폭 

상승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400∼600원/㎏에서 추이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700∼

1,000원/㎏, 2000년대에는 1,000∼1,300원/㎏로 상승하였다.

나. 일본

1) 저어어업(일본 이서저인망어업)

가) 어업생산력의 쇠퇴

이서저인망은 N10° 이북, E121° 이서의 남중국해와 N25° 이북, E128°30′이서의 동중국

해․황해를 주된 어장으로 하는 저인망을 말한다. 이서저인망은 1910년대 초 큐슈지역에서 

쌍끌이어업으로 어법개량, 동력화, 기계화 등을 동반하면서 발전을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맥아더라인과 우리나라의 어업보호수역, 중국의 모택동라인 설정 

등의 영향으로 어업세력의 감축도 있었지만, 1960년대까지는 동중국해․황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였으며 1960년에는 어획량이 37만 톤으로서 최고 정점에 달하는 등 큐슈(九州)지역

의 대표적인 자본제어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북양에서 명태어업과의 경합에

서 패퇴하였고 또한 저서자원의 감소에 따라 어획물이 어묵원료에서 선어공급으로 대상어종 

및 판매시장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또한 어선의 대형화와 선미식으로 어법전환, 운반선 도

입 등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어업규제의 강화, 어가정제, 노

동력 부족 등에 기인하여 어업경영이 악화되면서 이서저인망은 축소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

다.60) 

60) 이서저인망 어업의 축소에 따라 2002년 이후 공식통계에서도 이서저인망의 동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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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이서저인망의 추이

연도 어로체수(통) 항해수(회)
어획고

단가(円/㎏)
어획량(천톤) 어획금액(億円) 1통당 어획량(톤)

1980 213 1,124 199 734 934 369
1982 183 851 167 623 913 373
1984 178 951 144 568 809 394
1986 151 740 120 443 795 369
1988 148 773 98 360 662 367
1990 133 669 79 363 594 459
1991 112 611 80 300 714 375
1992 106 534 73 307 689 421
1993 87 382 52 221 598 425
1994 62 304 45 208 726 462
1995 59 378 42 146 712 348
1996 52 355 31 112 596 361
1997 34 170 27 95 794 352
1998 33 159 21 82 636 390
1999 30 146 19 67 633 353
2000 27 100 11 73 407 664
2001 13 70 9 29 692 322
2002 13 66 9 28 692 311

자료 : 일본 農林水産部統計情報部, ｢漁業․養殖業生産統計年報｣, 각 연도.

<표 5-12>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의 이서저인망의 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조업형태는 

주로 쌍끌이어법이고 선원은 약 25명(주선(主船) 13명, 종선(從船) 12명)이 승선하며, 1항차

는 50일 전후이다. 여기에 운반선이 1항차 당 30∼35회 정도를 왕복하는데, 1항차가 끝나면 

7일정도 휴식을 하며 5∼8월에는 철망하여 선체 등을 수리한다.

어로체수는 1980년 213통에서 2002년에는 13통으로 90%이상이나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

만 어선 1척의 평균톤수는 140톤급 전후, 마력 수는 500마력 전후로서 어업규모 자체는 거

의 변하지 않았다. 어획량은 약 20만 톤에서 9천 톤, 어획금액은 736억 엔에서 28억 엔으로 

감소하였다. 

평균어가는 어종구성에 의해 변동하지만, 1980년 369엔/㎏에서 정체하여 1990년대 초반

에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는 다시 떨어져 2000년대는 1980년대 수준이다. 

1척당 어획량은 어로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체내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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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적 조업규제의 강화 및 어장이용의 축소

이서저인망은 동중국해․황해를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195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어업자원보호수역(평화선, 1952년), 중국의 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선(모

택동라인, 1950년)의 설정, 그리고 1960년대에는 한국, 중국과의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 중국 주변수역에서 조업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들 협정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지만, 어장생산성이 높은 한국 및 중국 근해에서의 조업을 축소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이서저인망의 확대재생산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한국과의 어업협정(1965년)에서는 한국 근해에 공동규제수역이 설정되어 이서저인망에 대

한 조업규제가 실시되었고, 1980년대에는 자주규제에 의해 제주도 주변에서 조업제한이 한

층 강화되었다. 중국과의 어업협정(1970년)에 의해 중국 근해에 마력제한수역(600마력), 휴

어구, 보호구가 설정되어 조업기간, 척수, 어장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서저인망은 한․일, 중․일 어업협정에 의한 조업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1970년

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어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이들과 저서자원 및 어장이용을 

둘러싸고 어획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경쟁력이 가장 낮은 이서저인망은 이들 

외국어선에 압박되어 점차 일본 근해로 이용어장이 축소되었다.

즉, <그림 5-22>에서 보는 바처럼, 최전성기인 1960년대에는 겨울철 단죠(男女)군도 주변

에서 조업하고 3월 하순부터 점차 남하하여 4∼7월은 대만 근해에서, 8월 이후는 중국연안

을 따라 북상하면서 황해에서 조업하고, 겨울이 되면 다시 단죠군도 근해에서 조업하는 형

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경제성이 높은 한국, 중국 근해에서 조업이 줄어든 대신 제주도 서

방과 고도(五島)에서 대륙붕 등심선을 따라 조업이 이루어졌다. 즉, 1987∼93년 7개년 동안 

평균 수역별 어획비율은 일본수역 38%, 센카쿠(尖閣) 열도 주변 10%, 중국수역 42%, 한국

수역 10%로 되어 있지만, 7년간 중에서도 일본수역 31%→55%, 센카쿠 열도 주변 7%→

12%, 한국수역 8%→12%로 상승한 반면, 중국수역은 54%→24%로 대폭 줄었다.61)

한편, 1996년 한․중․일 3국은 유엔해양법조약을 비준하여 EEZ를 성정함에 따라 새로

운 어업질서가 요구되었으며, 기존의 어업협정을 대신하여 양자간 신 어업협정이 체결되었

다. 한․일(1999년), 일․중(2000년), 한․중(2001년) 신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서

저인망은 한국과 중국수역에 입어는 매우 저조하며, 현재에는 대부분 일본 EEZ내의 수심 

200m 등심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다. 

61) 片岡千賀之, ｢東シナ海․黄海における漁業の国際的再編と200カイリ規制｣, 漁業経済研究, 第42巻 第2号, 
1997,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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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이서저인망어업의 조업어장

자료 : 大日本水産会 Home page(http://www.suiko-van.or.jp), 時村宗春, ｢東シナ海․黄海における日本の漁業, 東

シナ海と黄海の生物資源｣, ꡔ月刊海洋ꡕ.

한국과 중국수역에 대한 입어실적이 낮은 것은 이들 양국수역에도 자원감소의 현저한 진

행, 경쟁적 조업으로 인한 안전조업 문제 등 어장의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서저인망 업계는 EEZ의 설정은 외국어선의 규제, 자원회복에 기여, 수익성 개선 

등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완전한 EEZ체제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다) 어획물 공급지위의 약화

이서저인망에서 어획되는 어종은 다양하다. <그림 5-23>은 이서저인망의 주요 어종별 어

획동향과 평균어가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어획량은 1980년 약 20만 톤에서 감소하여 2003년에는 불과 8천 톤까지 격감하였으며, 

모든 어종에서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어획량이 많은 것이 오징어류로서 특

히 창오징어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은 어업규제 및 조업경쟁이 비교적 낮은 일본근해에서 

주로 어획된다. 오징어류의 비율은 1980년 15%에서 22%로 증가하고 있지만, 어획량 자체

는 3만 톤에서 2,000톤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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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이서저인망의 어종별 어획량 및 평균어가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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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日本遠洋底曵網漁業協会, 遠洋底曵情報. 農林水産部統計情報部, ｢漁業․養殖業生産統計年報｣,. 각 연도.

그 외에도 어획비율이 비교적 높은 민어․조기류, 가자미․넙치, 갯장어, 갈치, 병어 등도 

주된 어장인 동중국해의 중국 근해, 황해,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획의 감소가 현저하다. 이러한 어종구성의 변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어장이 동

중국해(특히 중국 근해) 및 황해에서 일본 근해로 축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다.62)

과거 이서저인망의 어획물은 조기류 등을 이용하여 대부분 어묵원료로 사용되었지만, 이

들 어종의 어획이 격감하자 선어공급으로 소비시장을 전환하였다. 하지만 선어로 공급되는 

어종 역시도 어획감소가 현저해짐에 따라 공급능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63)

한편, 이서저인망의 어획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어종의 어가가 상승하는 관계는 아니다. 

<그림 5-23>에서 평균어가는 1988년까지는 정체, 1990년대 중반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

으나, 그 이후 다시 떨어지고 있다. 어가상승은 일부 고급어종(예를 들면, 대하, 넙치 등)을 

중심으로 한 어가상승이며, 저급어종의 어획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획감소에 따른 어

가상승으로는 볼 수 없다. 

62) 時村宗春,ꡒ以西底引き網漁業の資源状況ꡓ, ｢日本水産学会漁業懇談会報｣, 1993. No.34.
63) 최전성기인 1960년의 어종구성을 보면, 총 어획량은 37만 톤으로서 그 중에서 어획비중이 높은 것은 

조기류 37%, 갈치 7%, 갯장어 7%, 가자미․넙치 6%, 오징어류 4%이며, 어묵원료인 조기류, 갈치, 갯

장어가 많은 반면, 오징어류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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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8년부터 이서저인망의 근거지인 나가사키(長崎)에서 중국산 저서어종을 중심으

로 한 선어수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1995년에는 수입물량이 약 3만 톤에 이르러 당시 

이서저인망의 어획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어종도 병어, 삼치, 갯장어 등 고급어종으로

서 중국산에 의한 어획물 대체,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서저인망

의 어가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이서저인망은 어획량 감소, 어가 정체로 인해 어업경영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

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체의 급격한 폐업 및 철수가 이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규모 어업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경영체의 약체화도 진행하고 있다.

2) 부어어업(동중국해를 주어장으로 하는 대중형선망어업) 

가) 어선세력 및 어획의 추이

일본의 선망어업은 망선을 기준으로 40톤 미만의 양조망과 40톤 이상의 대중형선망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대중형선망은 대신허가어업으로서 근해에서 조업하는 것과 외국수역

에서 조업하는 원양선망이 있다.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대중형선망은 북부태평양, 중부태

평양, 남부태평양, 북부동해, 중부동해, 남부동해, 큐슈서부, 동중국해․황해의 8개 해구로 

나누어져 해구별로 허가를 받는다.64) 이 경우 여러 해구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복허가를 받

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동중국해와 황해를 주어장으로 하는 대중형선망을 대상으로 언급한

다.

동중국해․황해를 주어장으로 하는 대중형선망어업은 일본 전체 대중형선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낮다. 그러나 동중국해․황해의 대중형선망은 전갱이, 고등어의 어획비율이 높은 

반면 정어리의 어획은 적기 때문에 어획금액은 타 해구의 대중형선망에 비해 높다. 또한 40

톤 미만의 양조망 중에서 동중국해의 어획량은 동중국해․황해의 대중형선망과 거의 비슷

하며 이를 포함하면 동중국해․황해의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진다. 

어업근거지는 나가사키(長崎)현 각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경영형태는 한국 대형선망과는 

달리 2․3통 경영의 비율이 높고 냉동․냉장업 및 중형선망을 겸업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

에 선망에 대한 의존도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허가통수는 매년 감소경향으로서 1980년 62통에서 2002년에는 26통으로 거의 1/3까지 줄

어들었는데, 특히 1990년대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5-13> 참조). 이는 1980년대까지만 

64) 북부태평양 해구에서의 대중형선망은 망선 2척으로 조업하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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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북부태평양해구 등지로 출어하여 정어리를 많이 어획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에부

터 정어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어 폐업이나 자주감척이 이루어졌

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주감척은 예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30통, 1980년대 6통, 1990년대는 26통, 2000년대는 12통에 이른다.

<표 5-13> 동중국해를 주어장으로 하는 일본 대중형선망의 어업세력

연도
어로체수

(통)

어획고 1통 평균
단가

엔/㎏어획량

(천 톤)
어획금액

(억 엔)
어획량

(톤)
어획금액

(백만 엔)
1980 62 541 557 8,726 898 103
1982 60 516 684 8,600 1,140 133
1984 61 546 652 8,951 1,069 119
1986 56 507 621 9,054 1,109 122
1988 56 560 585 10,000 1,045 104
1990 52 481 487 9,250 937 101
1991 51 435 587 8,529 1,151 135
1992 49 297 438 6,061 894 147
1993 49 297 454 6,061 927 153
1994 43 310 387 7,209 900 125
1995 43 252 384 5,860 893 152
1996 40 329 406 8,225 1,015 123
1997 37 259 387 7,000 1,046 149
1998 34 222 338 6,529 994 152
1999 33 187 295 5,667 894 158
2000 32 116 258 3,625 806 222
2001 30 151 212 5,033 707 140
2002 26 148 228 5,692 877 154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연보｣, 각 연도. 일본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

선단구성은 망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2∼3척(2척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어선의 규모

는 망선 135톤, 640마력, 등선 65∼85톤, 운반선 220∼350톤이다. 선단의 규모를 198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망선은 116톤급에서 135톤급으로, 등선은 45톤급에서 60톤급으로 각각 대

형화가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부태평양해구 등 타 해구에서 정어리가 대량 어획

되면서 과잉설비 경쟁이 야기되었던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선원은 망선 20∼25명, 등선(2척) 12∼14명, 운반선 2척은 16∼18명, 3척은 24∼27명이 

승선하는데 1통 당 선원 수는 운반선이 2척일 경우 45∼60명, 3척은 57∼67명이다. 예전에 

비해 망선, 등선, 운반선 모두 선원이 줄어들었는데 어선의 신조, 장비의 고도화를 통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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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화가 달성되었던 한편, 정어리 급감에 따라 어획이 크게 줄어들었던 것 등에도 기인한다. 

한편, 어획량은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줄었지만 후반부터 다시 

30∼40만 톤대로 회복되었으며, 1990년대는 중반까지 25∼35만 톤대에서 감소내지 정체하

였고 후반에는 더욱 감소하여 2003년에는 16만 톤까지 급락하였다. 

어획금액 역시 어획량에 연동하여 증감하고는 있지만 어가(魚價)의 정체 내지 감소로 인

해 줄어들고 있다. 즉 1990년대 초반까지 400∼500억 엔대에서 추이하였던 것이 그 이후 

300∼400억 엔대로 그리고 2002년에는 200억 엔대로 떨어졌다.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종구성이 바뀌었다기보다 어체의 소형화, 수입의 증대에 따른 공급과잉에 기인한다.

1통 당 어획량 및 금액을 살펴보면, 1980년대는 어획량 4∼6천 톤, 금액 7∼10억 엔에서 

추이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5∼8천 톤, 8∼10억 엔으로, 2000년 이후는 5∼6천 톤, 

7∼8억 엔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중국해․황해의 대중형선망어업은 어로체수, 어획량 및 금액 등 면에서 

보면, 분명히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대형선망과 비교하면, 어로체수는 대

폭 감소하여 한국을 밑돌고 있다. 북부태평양해구 등으로의 출어가 정어리 어획부진으로 불

가능하게 되었고, 동중국해․황해에서의 어획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여 금액이 대폭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나) 어장이용 실태 

대중형선망어업은 1950년대부터 제2차대전 이후 식량난 해소를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장려되고 어망 등의 기술혁신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선 설정에 

따라 한국 근해의 어장이 상실됨에 따라 1960년 전후에 동중국해로 진출하면서 현재와 같

은 어장이용이 확립되었다. 

현재 어장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그림 5-20> 참조), ⒜어장(쓰시마 동쪽과 큐슈 서부)에

서는 겨울에 정어리가 어획된다. 전갱이는 일본 근해에서 주년 어획되는데 그 어장은 점차 

남하하여 오키나와(沖繩)이남까지 이른다.65) 고등어도 일본 근해에서 주년 어획되지만 소형

이 많고 본격적인 조업은 10∼12월 사이에 ⒟어장(흑산도∼제주도 서방)에서 집중되어진다. 

제주도 서방에서 어획되는 고등어는 크기도 크고 지방이 많아 상품가치가 매우 높다. 동중

국해 남쪽의 ⒞어장에서는 망치고등어, 갈고등어 등이 어획되며 큐슈 남부에 양륙된다. ⒠

어장은 초봄에 방어, 삼치 등을 대상으로 한다. 

65) 일본 대중형선망에서 어획되는 전갱이는 크게 2종류로 나누어진다. 동중국해 북부 및 일본 근해에서 어

획되는 것이 전갱이(마아지)이며, 동중국해 남부에서 어획되는 것은 가라지(마루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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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 대중형선망은 어장 및 어종을 시기별로 나누어 주년 이용하는 조업체제를 확

립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형선망과는 달리 10여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66)

다) 자원이용 및 어획물 이용배분

일본 대중형선망어업의 주요 대상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이며 이들 3어종이 균형

적으로 어획되고 있는데, 전술한 한국 대형선망어업과 같은 어종 구성상의 커다란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5-24> 참조). 전체 어획량은 1980년대 후반에 증가하여 그 이후 정

체 내지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감소하고 있다. 

<그림 5-24> 대중형선망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금액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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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日本遠洋旋網漁業協同組合.

전갱이는 연도별 변동이 심한 편인데, 1990년대 중반까지 10∼15만 톤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5∼7만 톤대로 감소경향에 있다. 고등어는 다소 변동은 있지만 13∼30만 톤 대에

서 안정적 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는 7∼8만 톤대로 감소하고 있다. 기타 어종에는 삼

치, 정어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7만 톤 대에서 추이한다. 이중에서 삼치는 1980년대 

후반 2∼3만 톤 대였던 것이 1990년대는 1천 톤대로 떨어졌고, 정어리는 1980년대 후반 1

만 톤 미만의 어획이었던 것이 어가상승에 힘입어 1990년대 초반 한때 2만 톤까지 증가하

66) 덧붙인다면, 대중형선망어업의 월별어획금액을 보면 4∼11월에는 전갱이, 12∼3월 사이에는 고등어 및 

기타 어종이 중심이며, 단가도 그 시기에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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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그 이후는 전혀 어획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어종별 어획금액을 살펴보면, 고등어는 110∼200억 엔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

이를 하고 있는데 2000년대는 어획감소로 10억 엔을 밑돌고 있다. 전갱이는 140∼240억 엔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차변동이 비교적 심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약간 

증가하고 있다. 고등어와 전갱이는 대중형선망의 주력어종이지만 어체소형화로 인한 상품가

치의 저하, 수입증가에 따른 공급증대 등에 기인하여 어가가 장기간 정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경영의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 기타 어종은 60∼180억 엔에서 추이하고 있다.

일본 대중형선망은 상기 3어종을 중심으로 어획하고 있고 이들 어획물은 주로 후쿠오카

(福岡)에서 마쿠라자키(枕崎)에 이르는 큐슈 서부지역에 양륙되는데, 특히 마츠우라(松浦), 

카라츠(唐津), 후쿠오카의 3곳에 집중된다. 

이들 3지역에 양륙된 어획물의 이용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고등어류와 전갱이의 양

륙이 대폭 증가하였다. 두 어종 모두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선어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식용가공, 사료로 이용되었지만, 그 이후 사료 이용이 대폭 증가한 반면 선어용이 

감소하여 식용가공용을 밑돌고 있다. 정어리는 양륙이 감소하였지만, 대부분 사료로 이용된

다. 동중국해․황해에서 어획된 어종들은 타 해구와 달리 어유, 어분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등어와 전갱이의 사료이용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정어리가 어획되지 않아 

양식사료 가격이 폭등하였던 점, 어체가 소형화되어 사료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식용가공 원료로서 고등어, 전갱이의 수입증대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국내산은 사

료용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대중형선망의 어획

물은 전국적인 수요변화, 수입물과의 경쟁 속에서 가격이 정체되고 있으며, 또한 어획물의 

이용배분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67)

이와 같이, 일본의 대중형선망은 장기간에 걸친 어업경영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증

대시켜 왔지만, 정어리의 어획부진, 어가정체 등에 의해 감척 혹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잔존 경영체들도 운반선, 선원의 감소를 통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67) 일본에서는 대중형선망의 어획물과 동종의 수산물이 주로 유럽이나 남미에서 수입되고 있다. 수입물은 

일정한 육질,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식용가공분야에서는 국내산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 1999년의 

경우, 고등어와 전갱이의 수입량은 국내어획의 각각 45%(17만톤), 31%(6만톤)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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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1) 중국 EEZ해역과 잠정조치수역 생산 실태

가) 어선 분류 및 어선 수 변동

중국은 어업은 한․중․일 3국 중에서 어선수가 가장 많고, 어구의 형태도 다양하지만, 

어업규모가 소형어업의 위주이다. 이는 중국 연근해의 자연적인 지리여건, 수산자원의 상황, 

사회경제 여건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림 5-25> 중국의 어선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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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2000년 이전, 소형 어선의 수는 대형 어선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어선

의 소형화 현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형화의 특징을 띠고 있다. 2003년에 중국 동력

어선은 총 224,843척이었다. 그러나 마력수가 44kW(약 59마력)이하의 어선이 15만 8,271척

으로, 총 어선수의 70.4%나 차지했고, 441kW(약 591마력)이상의 대형 어선은 겨우 1,908

척으로 0.85%를 차지했다.

중국 어선은 국유어선과 개인(집단)어선으로 나뉜다. 계획경제 시기에는 국유어선이 일정

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1989년에 국유어선은 약 2,700척으로 대부분 대형어선이었다. 국유 

어선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약 3,000척을 유지했지만 1990년대 중기 이후부터 점점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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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근에 1,500척 정도에 불과하였다(<그림 5-26> 참고). 

<그림 5-26> 중국의 국유 어선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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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표 5-14>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어선척수 추이

(단위 : 만 명, 만 톤, 만 척, 톤, 만kW)

해역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

어업노동력 1,084.4 1,142.9 1,207.6 1,221.7 1,237.5 1,257.0 1,293.6 1,374.1 1,312.9 1,316.3
어획량 895.9 1,026.8 1,122.2 1,385.4 1,496.7 1,497.6 1,477.5 1,440.6 1,433.5 1,432.3
어선수 40.9 43.3 45.2 46.0 47.3 47.1 48.7 48.0 47.8 51.5

척당어획 21.9 23.7 24.8 30.1 31.7 31.8 30.3 30.0 30.0 27.8
마력수 949.6 1,099.1 1,201.3 1,257.8 1,331.9 1,371.7 1,425.8 1,457.1 1,488.1 1,573.6

동중

국해

어업노동력 259.7 268.8 282.8 281.4 279.0 100.9 157.3 126.4 125.9 302.2
어획량 327.5 437.8 433.7 500.0 553.8 545.6 550.6 539.8 514.4 498.1
어선수 18.1 19.1 20.0 20.4 20.5 20.2 20.3 20.0 19.6 21.1

척당어획 18.0 22.9 21.7 24.5 27.0 27.0 27.1 26.9 26.3 23.7
마력수 540.8 580.7 624.4 652.8 687.1 700.8 742.1 747.3 755.8 769.0

황

발

해

어업노동력 115.7 125.2 135.0 145.2 150.2 79.5 285.7 85.9 85.3 166.9
어획량 148.7 170.6 198.4 335.2 342.5 347.8 345.3 321.5 315.5 300.0
어선수 8.3 9.0 9.3 9.5 9.5 9.4 9.9 9.8 9.5 10.1

척당어획 17.9 18.9 21.4 35.2 36.1 36.9 34.7 32.7 33.0 29.7
마력수 183.3 202.7 223.0 236.7 225.4 264.4 288.5 305.3 309.4 327.9

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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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어선은 개혁개방 전에는 집단경제조직에 속했다. 개혁개방 이후, 어촌경제제도가 집

단경영에서 청부제와 주식제로 바뀌게 되어 현재 중국의 개인 어선의 경영체제는 보편적으

로 어선주식제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개인 어선은 1989년에 23만 척을 초과하였다. 시장경

제의 확대에 따라 주식제의 시행은 개인어선수를 계속 증가시켰고 2000년까지 최고 28만 7

천 척에 달했다. 그 후, 해양어로어업의 경영악화와 중․일, 중․한 어업협정 체결, 중국 감

척계획의 시행으로 개인 어선은 감소세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약 6,000척 감소하여 2003

년에는 약 28만 척으로 줄어들었다(<표 5-14> 참고). 

<그림 5-27> 황·발해와 동중국해의 어선수 및 마력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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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한편, 해역별로 보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황․발해 어업구의 어선수는 소폭 증가하였

고 2000년부터는 10만 척 수준을 유지하였다. 어선 척당 어획량은 1994년의 척 당 18톤에

서 1999년에 37톤으로 증가하였는데 2000년부터 감소세로 나타났다. 어선 마력수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그 증가폭이 어선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황․발해 어업구의 

어선은 대형화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27> 참고). 

동중국해의 어선수는 1996년부터 약 20만 척을 유지해 왔으며 2002년에 소폭 감소하였으

나 2003년에 다시 21만 척으로 늘었다. 마력증가율이 어선증가율보다 컸기 때문에 동중국

해에서도 어선 대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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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업노동력

1990년대부터 황․발해 어업구의 어업노동력은 증가세로 나타나 1994년의 115만 명에서 

2000년에 약 300만 명으로 최고치를 이루었다. 2000년부터 감척 등 산업구조 조정으로 어

로어업에 종사하는 일부 어업인들을 양식업으로 전업시켜 어업노동력이 급감하였다. 그러나 

전업한 어업인이 다시 어로어업에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 2003년에 약 167만 명으로 회복

하였다. 

동중국해도 황․발해와 비슷한 증감현상이 나타났는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감소하였

으나 2003년에 다시 회복되어 302만 명으로 늘었다(<그림 5-28> 참고). 

<그림 5-28> 황·발해와 동중국해의 어로어업 노동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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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다) 어구

중국 연근해에서는 주로 저인망, 정치망, 자망, 선망, 낚시 등으로 조업하고 있다. 해역에 

따라 황․발해 해역은 주로 저인망, 동중국해는 선망과 저인망, 남해는 주로 자망, 저인망, 

선망, 낚시로 조업하고 있다.

2003년 통계자료를 보면 자망이 37.5%, 저인망이 22.5%, 장망이 15.5%를 차지하였다

(<그림 5-29> 참고). 전반적으로 선망과 낚시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망은 대체로 정치망, 특히 안강망을 말한다. 10년 전, 이런 어구는 쟝수성와 저쟝성에서 

사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안강망은 저장성 어민들이 한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선택성이 매우 

낮아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안강망의 사용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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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2003년 어업별 어선수 및 마력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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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5-30> 2003년 어업별 어획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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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어획능력을 보면 저인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망이다. <그림 5-30>를 보면, 중국 어

선어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인망은 대부분 규모가 큰 대형어선이며 어획

량이 가장 많고 어장은 주로 중국의 외해이다. 특히 중․일, 중․한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

하는 어선 대부분이 저인망이다. 자망은 대부분이 소형이고 주로 중국 근해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이 적다. 또한 중․일, 중․한 잠정조치수역에서 거의 조업하지 않는다. 안강망 어선

의 마력수는 대부분이 200마력 정도이며 중․일, 중․한 잠정조치수역 근처의 중국해역에

서 조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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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획강도

1996년 이후, 중국 연근해어업의 수익성은 매년 감소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악

영향을 미쳤다. 어선 사유제를 도입한 결과, 어업인들의 생산 적극성을 촉진하였으나 동시

에 남획현상이 심각하여 결국 어업생산의 지속가능한 증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림 5-31> 국유어선과 개인어선의 어획강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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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농업부, ｢어업통계연감｣, 각 연도.

국유어선의 어획강도는 1975년부터 대폭 하락하여 1997년까지 약 1kW(약 1.34마력) 당 

1.56∼1.75톤 유지하였다. 그 후 다시 하락하여 2002년에는 1kW 당 0.5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31> 참고). 

1980년대 이후, 갈치 외에 다른 경제성 어류의 어획량은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획강

도는 비교적 안정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잡어와 게, 새우류를 개발하였

기 때문이다. 

2) 어업경영의 악화

중국 어선어업의 경영에서 연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해면어로

어업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자원 감소와 더불어 생산비용의 급증에 크게 기인한다. 2004년 

6월에 연료가격은 1톤당 4,500위안(63만원)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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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쟝하구 연근해-3가지 소형어선

창쟝(長江)하구 연근해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소형어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5-15>와 같다. 5척의 병어 장망의 연간 생산액은 3만 1천∼3만 9천 위안 사이로 평균치는 약 

3만 5천 위안이었다. 어선의 제조비는 6만 위안으로 연간 감가삼각비가 4천 위안이고 어구의 

연간 감가삼각비는 약 3만 위안인데 어선과 어구의 연간 총 감가삼각비는 3만 4천 위안이다.

<표 5-15> 2004년 창쟝하구 연근해 소형어선의 경영비용 구조

구 분
조사한

어선수(척)
생산액

（만 위안）

어구 제조비

(만 위안)
어구 

사용기간(년)
어선 제조비

(만 위안)
어구 

사용기간(년)
병어 장망 5 3.46 8.79 3 6 15
연안자망 4 0.59 1 2 2 10

흰새우 자망 5 0.75 1 3 16.4 18
자료 : 高健, 한․중 공동어업관리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중국 상하이, 10. 28

나) 쟝수성, 저쟝성-쌍끌이 저인망, 안강망

쌍끌이저인망과 안강망은 중국의 주요 어업으로서 자원에 대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어업이다. 

쟝수성 난퉁시 루동(如東)현의 쌍끌이 저인망(11척)의 어업경영비용은 얼음비, 연료비, 감

가삼각비, 수리비, 식품비, 기타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얼음은 전체 비용의 6∼7%, 연료

비는 79.7%를 차지한다(<표 5-16> 참고). 

<표 5-16> 쟝수성, 저쟝성의 쌍끌이 저인망, 안강망 어선의 경영비용 구조 

구 분
조사한 

어선수(척)
조업일

(일)
선원수

(명)
연평균 비용

(만 위안)
총 생산액

(만 위안)
수입

(만 위안)
일인 당 수입

(만 위안)
쌍끌이저인망 11 98.7 23.7 55.93 63.46 10.53 0.585

안강망 37 158 12 27 40 13 1.08
  주 : 수입=어획고-비용-감가삼각비, 비용에는 감가삼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순이익은 인력자원을 기회비용으로 계산함, 인력자원 기회비용은 1인 당 1만 5,000위안임.
조사 기간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6월까지임.

자료 : 高健, 한․중 공동어업관리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중국 상하이,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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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의 연료비는 저인망보다 낮지만 역시 38.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가 22.4%, 얼음비용이 14.4%를 차지하고 있다. 37척의 안강망 어선에서 연평균 생산액은 

40만 위안으로 평균 수입이 13만 위안인데, 이 중에서 7척의 어선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5-17> 참고). 

<표 5-17> 안강망 어선의 어업경영비용 구조

(단위 : 만 위안, %)

총 비용 얼음 연료 수리비 식품 인건비 기타

금액 1002.4 147.3 389.7 114.1 55.8 229.1 86.1

비율 100.0 14.4 38.1 11.1 5.5 22.4 8.5

자료 : 高健, 한․중 공동어업관리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중국 상하이, 10. 28.

11척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에서 생산액이 가장 높은 어선은 89만 4,500 위안, 가장 낮은 

어선은 41만 3,200위안에 불과했고 평균 생산액은 63만 4,600위안이었다(<표 5-18> 참조). 

그러나 최고 수입은 40만 2,200위안이고 최저 수입은 마이너스 21만 800위안이었다.

<표 5-18>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어업경영비용 구조

어획일

(일)
선원 수

(명)
총 비용

(만 위안)
얼음

(만 위안)
연료

(만 위안)
수리비

(만 위안)
감가삼각비

(만 위안)
식품

(만 위안)
기타

(만 위안)
97
69

107
29

118
114
86

115
153
102
96

24
24
24
24
24
24
24
24
18
30
21

75.34
49.83
51.88
40.09
72.29
71.30
46.83
73.37
41.13
51.97
41.19

5.05
2.82
2.92
2.74
4.20
4.17
2.85
4.60
2.48
3.12
2.20

60.66
38.71
39.37
30.50
58.87
58.29
36.80
54.40
21.24
36.80
28.33

4.29
3.74
2.67
2.45
2.43
2.23
1.14
4.00
5.40
1.40
2.10

3
3
3
3
3
3
3
3
3
3
3

2.27
1.17
1.25
1.39
1.62
1.60
1.57
2.05
0.81
4.30
0.81

0.07
0.39
2.67
0.01
2.17
20.1
1.20
5.32
8.20
3.35
4.75

  

자료 : 高健, 한․중 공동어업관리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중국 상하이, 10. 28.

다) 선망·자망·낚시

선망은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어획량도 아주 적다. 자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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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쟝 하구 연근해 수역의 자망어업을 볼 때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비교적 낮다. 낚시는 대부

분이 규모가 소형이며 중국의 어선어업이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낚시의 수익성도 상당히 

낮을 것이다.

3. 소결

동북아 수역에서 한․중․일 3국의 어업은 어장 및 자원의 이용측면에서 상호의존적 성

격을 가진다. 3국의 활발한 어업활동의 인해 동북아 수역의 수산자원 대부분은 어체의 소형

화, 조숙화를 보이는 등 악화되고 있다. 

자원변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어자원은 선택적 어획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저어자원

의 이용을 보면, 중국어업의 급격한 신장으로 인해 한국 저인망은 증가에서 정체하고 있고, 

일본의 이서저인망은 계속 축소하고 있는 등 국별 경합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비해 부어자원은 중국의 신장이 현저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근해선망은 일정한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으며 부어의 생물적 특성 즉 자연변동이 현저하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한․중․일 3국이 어획하고 있는 어종은 동북아 수역을 서식수역으로 하는 경계왕래 어

종이거나, 특정 국가 수역에서 산란하여 타국 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이다. 따라서 일국의 

어업생산 증대정책에 의하여 과잉어획을 하고 이를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상대국은 어업생

산력 저하와 관련 어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피해를 주게 된다. 

앞으로 동북아 수역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저서자원을 중

심으로 한 자원회복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각국이 개별적인 자원관리 보다는 

3국이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공통의 자원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방안이 수립,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을 3국 모두 공감하지만 각국은 선호어종

의 차이, 어업관리 수단 및 방법의 상이함 등이 존재하며, 더군다나 영토문제, EEZ 경계획

정 등의 해역 관할권 등의 정치적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3국간의 공통된 

관리체제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각국의 어업은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배경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어업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 국별 어업경영의 상황을 보면, 먼저 한국은 어업생산의 정체에도 불

구하고 어가상승을 배경으로 어업경영이 존립해 왔지만, EEZ 체제의 규제, 수입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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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 유류비 및 인건비 등 경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이 축소 재편되고 있다. 중국은 압

도적인 어업세력과 저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유지해 왔지만, EEZ 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유류비 등 어업비용의 급등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장 어업세역이 

열등하였던 일본은 EEZ 체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적으로 고비용 구조, 노동력 

부족, 수입수산물의 증대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어장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수산물 증산정책에서 자원관리 및 어업경

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한 반면, 중국은 여전히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조

업어장 확대 및 자원의 과도이용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어종과 어

법에서 거의 유사하고, 수산자원의 이용에서도 동일 수역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특

정 국가의 생산증대 정책은 곧바로 상대국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3국 어업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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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어업관리의 장애요인 및 추진 방향

가. 공동어업관리의 장애요인

1) 불완전한 어업질서

동북아 수역의 한․중․일 3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을 비준하고 양자간 어업협정을 개정 

및 체결하여, 동북아 수역 전체에 EEZ 체제를 파급시킨 획기적인 해양질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한․중, 중․일간의 신 어업질서는 어업에만 한정된 협정이며, EEZ의 설

정과 상호입어(연안국주의),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등이 설정(기국주의)된 잠정적인 성격

을 가진다. 각국 어업은 EEZ에 입어 대신에 조업이 자유로운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중간

수역에서 조업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과도한 어획노력의 투하, 조업경합의 

심화, 자원수준의 악화 등을 초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잠정조치수역 등은 각국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역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어

업세력이 우세한 국가의 어선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한․중 및 

중․일 잠정조치수역에는 중국어선이, 한․일 중간수역에는 한국어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및 어업에 대한 공동관리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이

는 어업세력이 큰 국가는 신 어업질서에 의한 자국어업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잠정조치수

역 등에서의 관리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자간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신 어업협정이 해역을 교차하는 형태

로 전체 해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또한 한․중․일 3국간에 공동어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어업관리의 불일치

동북아 수역에 EEZ 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각국은 상대국 EEZ의 상호입어를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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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국수역 내의 어획노력량의 삭감, TAC 제도의 도입, 수산자원회복계획 실시 등 수산

자원관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어업세력이 가장 큰 중국어업에서 어업관리의 달성 여부는 자

원과 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한국,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EEZ에 의한 해양 및 어장이 분할되었지만 수산자원은 각국수역을 회유․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어업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어업제도가 유사해야 한다. 그러

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어 공동어업관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첫째, 허가제도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 3국이 협력할 경우 상호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은 어업허가의 내용이 어선규모, 조업방법, 대상어종, 조업구역이지만 

중국은 시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허가의 성격도 한국과 일본은 어업허가를 어선 및 어구

에 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어선 및 어구의 매매, 양도 및 대부를 통해 어업허가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반면, 중국은 매매, 양도 및 대부가 금지되어 있다.

둘째, 한국은 어업별로 허가의 정수 및 어선의 규모를 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반면, 중

국이나 일본은 이러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3국 협력시 어업별 어선규모라든가 어업허가수

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적 규제수단의 구체적 내용이 3국 모두 상이하다는 것이다. 금지체장, 금어기, 

금어구, 휴어기 등이 자원상태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고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도 감안하였

기 때문에 3국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어업관리 실적과 방법에 있어서 3국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그 역사도 길고 투자실적도 많으며 방법도 다양한 반면, 중국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수준에 있다. 따라서 3국이 어업관리를 공동으

로 추진할 경우 방법, 수준 등에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상이한 어업구조

한․중․일 3국의 어업구조는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중국어업은 급성장, 

한국어업의 정체, 일본어업의 쇠퇴로 정리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어업구조만으로 볼 

때,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각국의 

어업구조를 볼 때, 일본의 어업구조가 가장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업생산을 규

정하는 자원, 자본, 노동 가운데 자본과 노동과 관련한 개선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데 기인

한다. 더욱이 일본은 어가 하락정도마저 3국 가운데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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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한국으로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는 다르게 어가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근해어업이 경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자본, 노동에 있어서 어선어업과 관련한 어업 쇠퇴에 대한 확실한 극복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업구조 자체가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

다.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과잉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정도이며, 그러

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미 대형화되어 있는 어선의 효율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 3국 공동에 의한 해당수역의 공동관리방안은 중국에

게 자국의 이익을 줄이고 이를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섣불리 3국의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 동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동북아 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국제적 공동관리의 필요성은 한․중․일 3국은 

공감하고 있으나 각국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상이함, 업종간 이해관계의 불일치, 자원관리의 

추진에 경제적 비용발생 등 아직까지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수산자원 상태의 악화

동북아 수역은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서 어장생산성이 

높아 예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어업이 이용하고 있는 국제적 어장이다. 특히 이들 어

장에서 한․중․일 3국의 어업은 어장 및 자원의 이용측면에서 상호의존적 성격을 가진다.

1990년대 후반 동북아 수역에서 EEZ 체제가 성립되어 어장의 분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산자원은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해역을 폭 넓게 회유 분포하는 특징으로 인해 오랫동

안 한국, 중국, 일본에 의해 강한 어획압력을 받아온 결과로 개체수의 감소, 어획물의 소형

화 및 조숙화 등이 나타나는 등 동 수역의 자원상황은 악화되었다. 

자원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은 저어자원은 선택적 어획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저어자원의 

이용을 보면 중국어업의 급격한 신장으로 인해 한국 저인망은 증가에서 정체하고 있고, 일

본의 이서저인망은 계속 축소하고 있는 등 국별 경합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어자원은 중국의 신장이 현저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근해선망은 일정한 수준에서 추

이하고 있으며 부어의 생물적 특성, 즉 자연변동이 현저하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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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추진 방향

1) 공동어업관리의 기반 조성

향후 동북아 수역의 어업질서는 자국 EEZ에서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축소 및 자원관리의 

강화, 국내어업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서는 잠정조치수역․중간수역․현행조업

유지수역에 대한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각국은 

엄격한 조업질서가 적용되는 EEZ 입어를 기피하면서 이들 잠정조치수역 등에 대한 어획압

력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업질서의 확립이 

시급하다.

동북아 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관리의 필요성은 한․중․일 3국 모두 공감하고 있

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의 상이, 국가별 혹은 업종간 이해관계의 입장차이, 공동어업관리의 

비용부담 등과 같은 문제로 어느 한 나라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에서 어업발전 수준, EEZ 체제에 따른 이해관계 등의 측면

에서 중간적 입장에 있으며, 지리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과정에서 일본 및 중국 연구자와 공동연구 과정에서 3국간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우리나라가 한․중․일 3국간 공동어업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수역에서 자원관리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단계별 추진방향 

한․중․일 3국의 사회․경제적 입장차이로 필요성만 제기되었던 3국간 공동어업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후 3국간 공동어업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동어업관리방안 마련과 공동어업관리기구를 설치가 필연적이며, 이를 통해 한․

중․일 3국간 공동어업관리체제를 도입을 유도하도록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올해 연구에서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각국의 어업실태와 

자원관리 정책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3국간 공감대 형성이란 결과를 확인했음으로 3국간에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

도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단계인 구체적 공동어업관리 수단 도출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어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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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대상 수역의 선정의 문제와 3국간 공히 인정하는 공동어업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며, 

공동어업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동어업관리 기구의 설립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2단계에

서는 공동어업관리 방안과 공동어업관리기구 설립 방안 마련이 중심이 되는데 공동어업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공동관리를 위한 대상수역의 선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각국

의 역할분담이나 비용 및 의무의 배분 문제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68) 또한 공동어업관리 기

구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방안뿐만 아니라 3국의 참여 및 운영방안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6-1>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의 추진방향

1단계

공동어업관리 기반조성

- 공동어업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필요성
- 3국의 자원관리 정책 비교
-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 및 이행실태
- 3국의 어업구조 변화
- 3국의 자원 이용 및 입어실태
- 한․중․일 공동관리 도입의 장애요인

1년차 

연구

2단계

구체적인 공동어업관리 수단 도출

- 3국의 공동어업관리 목표 및 대상 설정
- 공동어업관리 추진전략 및 관리방안 마련

(역할 분담, 비용 및 의무 배분 등)
- 공동어업관리기구 설립 및 운용 방안

2년차 

연구

3단계

공동어업기구 설치 및 체제 도입

- 공동어업기구 설치 및 공동어업관리 체제도입
- 공동자원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3국간 동북아 수역이 공동어업 관리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이행

정부

정책 

실현

단계

68) EEZ 체제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어업관리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

역은, 3국간 각국의 어업이 집중하고 있어 수산자원이 악화되고 있는 제주도 이남의 현행조업유지수

역․잠정조치수역․중간수역이 꼽히지만, 이는 3국 공동연구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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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지막 단계로서 2단계의 결과를 활용하여 3국 정부간 공동어업관리 기구를 설립하

고 공동어업관리 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실시한다. 여기에는 공동자원조사 계획의 

수립과 시행, 3국간 동북아 수역의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단계부터는 3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업계의 수용을 위한 국내 대

책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간 공동관리 방안의 마련은 한 국가만의 노력

으로는 불가능하며 3국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3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3국이 동시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본 연

구는 한․중․일 3국간의 공동어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1차연도에는 

3국의 기본현황 파악을 통한 공동어업관리의 장애요인과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연

구의 목적이다. 

올해는 비록 최종 결론은 제시할 수 없으나 연구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한․중․일간에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한 3국의 

어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 하고 주요 수산자원의 현황과 조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과 둘째, 한․중․일 어업협정체결 이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3국의 입어실태와 경합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 셋째, 3국의 연구자간 공동어업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함으로써 향후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방안 마련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의 과정에서 몇몇 정책제언이 도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양생물자원조사위원회의 활동 강화 필요

3개의 양자협정 체제로 구성된 한․중․일 어업협력체제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어획할당량 배정과 척수 규제를 통해 각국의 EEZ 입어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관리체제의 이행성과를 살펴본 결과 3국은 일부 어종에 대한 자료 외에 대부분의 정책결

정에 정성적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계화된 과학자료, 통계자료의 교환 및 공

유가 부족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면서 해당 수역에 대한 관리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

다. 이러한 상황은 자원의존도의 심화를 가져오면서 체약국간 불법어업 건수도 줄어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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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 

한․중․일어업협정 이행 성과를 평가해 본 결과 자원관리의 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3국이 설치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

가 있으며, 과학조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해양생물자원조사위원회는 3

국이 3개의 어업협정 체제에서 모두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자원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

집과 평가가 가능한 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자국의 자원관할 수역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자료수집에 근거한 자원관리정책에 접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어업공동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지금 운영 중인 한․중․일 어업 체제에서 3국간 어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업공동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어업공동위원회는 3개의 

어업협정상 공통적으로 해당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원관리방안

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업무의 범위와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어업공동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3국간 자원관리체제에 대

한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원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국가, 특히 중국

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지원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중․일 3국은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 대한 자원관리대

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3국의 어업이익이 공동으로 존

재하는 수역은 제주도 남단의 중․일 잠정조치수역이다. 이 수역은 우리나라 EEZ도 중첩되

면서 우리의 어업이익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역을 중심으로 어업공동위원회의 활동

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조사를 3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다. 한·중·일 3국간 수산자원 공동조사체제 확립 필요

 

동북아 수역의 주요 어업국인 한․중․일 3국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저어 및 

부어 모두 낮은 수준에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이동성이 낮은 

저어자원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모두 수산자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성 어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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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평가를 각국 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조사 대상수역이 자국수역

(EEZ)만에 한정되어 있고,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등을 포함한 동북아 수역 전체에 대한 

자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수역을 폭 넓게 회유 및 이동하는 중요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평가가 그 

만큼 불확실한 실정이다. 수산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평가결과가 전제되어야 어종별 공

동어업관리의 명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자원조사체제를 확립하여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원조사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

함과 동시에 자원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대한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의 준비단계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대상

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한 제주도 남부수역에 대한 연차별 

조사계획, 주요 대상어종에 대한 연차별 조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비용 절감형 어선으로의 전환 필요

한․중․일 간의 어업 경합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어업협정들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자원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에도 불구하

고 개별 국가로서는 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 방안을 설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에서 보았

듯이 근해어업 쇠퇴기에 접어 든 일본의 자구적인 선택은 어선어업의 경영비용을 줄이는 것

이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어선어업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은 자원, 자본,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 어업 생산도 어획 대상인 수산자원

이 자원, 이를 어획하는 어선이 자본, 어민 혹은 선원이 노동으로 나타난다. 이 3박자가 늘

어나게 되면 어업생산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적은 자본으로 이전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면 이 또한 자본을 늘리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따라서 자원을 늘리고, 자본 및 노

동에서 경비를 줄이는 것은 어업생산을 늘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동어업

관리 방안이 자원을 유지․존속시키는 대안이라고 할 때, 어선의 비용 절감은 과거보다 어

획량이 적어도 수익은 줄지 않는 방향을 지향토록 할 것이다.

한국의 근해어업이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정

책은 생산증대, 자본 축소(어선감척)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어선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일본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어선어업의 비용구조 절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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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업의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향후 한․중․일 공동어업관리 방안의 마련에 앞

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비용절감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 원양어선에 대한 비용 절감형 어선 및 기관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고 소기의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안 및 근해어업에 대한 계획은 전무

한 실정으로 연근해 어업의 비용 절감형 어선 및 기관개발을 위한 연구예산의 확보와 조속

한 연구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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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동어업관리의 사례와 시사점

본문의 제2장에서 공동어업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이를 고찰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

해 다른 나라의 관련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들 사례를 포함하여 소개되지 않

은 다른 사례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중앙 베링 해의 명태자원 공동관리

1980년대에 미국․구소련의 200해리 밖인 베링 해(Bering Sea)에 속한 알류산(Aleutian) 

해역의 광대한 어장 개발은 두 나라의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이 어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200마일 EEZ에 둘러싸여 ‘도넛홀(Donut Hole)’로 불린다. 이 어장의 주요 어종은 알래스카 

명태로 그 어획량은 1985년에 36만여 톤에서 1989년에는 15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의 어선들이 미국 내 어장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뒤 이 어장에서 어획한 것처럼 위장하

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1980년대 초 일본․대만․한국 어선들이 대형 유

망을 이용하여 연어․다랑어․오징어․명태 등을 마구잡이로 어획하여 심각한 부수어획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이유 외에도 어구․어법의 발달로 이 어장의 알래스카 명태가 급속

히 줄어들었다. 결국 1991년에는 이 어종의 자원량이 75%나 감소하게 되었고, 이를 먹이로 

삼고 있는 바다표범이나 바다사자 등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의 개체수 

또한 동시에 감소하였다.69) 규제되지 않은 이 어장이 미국의 명태 자원량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우려한 미국은 자국내 어장을 폐쇄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구소련 정부가 1988년 정상회담에서 협의를 시작해 

1990년에는 알래스카 명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수립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 

69) 중앙 베링 해의 명태어업은 그동안 중국․일본․한국․폴란드․구소련의 트롤어선들이 참여하였다. 이

들 나라가 제시한 어획자료에 따르면 1989년 연간 150만 톤에 달한 어획량은 1991년에 30만 톤으로, 
1992년에는 11만 톤으로 급감하였고 결국 1993년과 1994년에는 어획금지를 결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에 과학적 감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원량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자원회복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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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사국들은 3년에 걸친 협상을 마치고 중앙 베링 해에서의 명태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a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1995년에 러시아․폴란드․미국․일본에서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듬해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부록 그림 1-1> 중앙 베링 해 및 알라틴 섬 주변 수역

자료 : NOAA Fisheries,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erning Living Marine Resources of Interest to 
NOAA Fisheries｣, 2004.

이 협약의 목적은 미국과 러시아의 200해리 밖 베링 해 공해상의 명태에 대한 최적의 이

용, 보존,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베링 해 명태 자원량을 최대지속가능어획량

(MSY) 수준으로 유지․복원시키며, 베링 해에서의 명태 및 다른 어족자원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시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또한 미래에 필요하다면 이 해역에서의 다른 

수산자원에 대한 필요한 보존 및 관리조치들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협약 체결로 합의된 사항은 이 수역의 명태자원이 167만 톤에 이를 때까지 조업금지 

시행, 모든 어선에 옵서버 승선, 인공위성으로 어선의 위치 송신, 이 해역 진입 및 각종 화

물을 옮겨 싣는 활동에 대해 사전통보 의무화 등이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연례회의 개최와 과학기술위원회의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의 역할은 이 지역 해역에서의 명태에 대한 연간 어획수준(AHL, Annual Harvest Level)

의 설정, 연간 개별국가의 명태 할당량 설정, 알맞은 명태보존 및 관리조치의 적용,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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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위원회의 활동계획 수립, 협력적인 정책적용 수단에 대한 논의, 각 당사국들로부터 정책

적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받는 것 등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연례회의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명태 이외의 해

양자원에 대한 협력적인 과학적 연구의 범위, 보존 및 관리수단을 결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

위원회는 연례회의에서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서 이 협의회에서 거론된 어획량․자원량․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를 수집․교환․분석하고 다른 과학적 방법 등도 모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AHL을 포함해서 명태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연례회의에 

권고도 할 수 있다. 

2003년 5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있었던 워크숍에서 당사국들은 관련 지역에서의 명태와 

관련한 AHL을 결정하기에 앞서 허용 가능한 생물학적 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 결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2003년 3월의 보고슬

로프(Bogoslof) 섬의 명태치어 자원량 조사결과에 기초한 북태평양 어업관리협회(North 

Pacific Fishery Management Council)의 방법을 ABC의 결정에 이용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관련 국가들은 이 해역에서의 2004년 ABC를 2,401톤으로 결정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과 한국은 2004년의 AHL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명태의 자원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2004년의 AHL을 0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70) 

이처럼 AHL에 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는 조약의 부속서류의 조항 1에 해당하는 후퇴공

식(Fall-Back Formula)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공식에 기초하여 2004년 AHL이 0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어획할당량도 0으로 결정되었다. 

2. 노르웨이-러시아의 바렌츠 해 공동자원관리

노르웨이의 바렌츠 해(Barents Sea) 수역은 러시아와 섬 영유권 분쟁으로 해양 경계가 확

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동해와 닮아 있다. 바렌츠 해에는 스발바르(Svalbard) 

제도라고 하여 스발바르 섬을 본섬으로 하여 몇 개의 작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섬

에 대한 영유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르웨이는 1920년 스발바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

에는 다른 40여 국가들이 참여하여 이 섬에 대한 노르웨이의 영유권을 지지해 주었다. 

70) 미국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명태에 대한 생체량을 역사상 가장 적은 19만 8천 톤으로 예측했다. 2003
년에 이 해역에서의 생체량을 예측하는데 가장 믿을 만한 정보는 미국이 2003년 3월에 R/V MILLER 
FREEMAN 방식을 이용해서 보고슬로프 섬의 명태치어 자원량에 대해서 트롤어선을 상대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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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2> 바렌츠 해 수역도

자료 : Olav Schram Stokke, ｢Management of Shared Fish Stocks in the Barents Sea｣, 2002.

그러나 러시아는 이들 섬의 노르웨이 영유권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냉전시기 이 

수역은 러시아의 공산세력의 남하를 막는 경계수역으로 정치적․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

았다. 게다가 이 수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석유 매장량도 많은 것으로 파악돼 

경제적인 중요성 높다. 따라서 양국의 해양분쟁이 오늘날까지 수십년간 계속되어오자 해당 

수역에 대한 관할권이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제대로 행사될 수가 없었다. 

노르웨이는 이 수역에 대해서 중간선(median line) 원칙에 따라 해양경계를 정하자고 주

장하였다. 이는 해양경계 분쟁이 심각했던 북해(North Sea)의 경우 분쟁 당사국이었던 영

국․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는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양경

계를 획정한 바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의 대륙붕에 대한 자연 

연장선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71) 

앞서 언급한 대로 바렌츠 해는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한 데다 석유매장량도 상당하여 이해

관계국으로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수역이다. 바렌츠 해의 중요성은 어족자원 외에도 

해저 석유자원에 까지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느냐에 

따라 양국의 이해가 갈리게 된다.

71) ICE, The Dispute Over the Barents Sea(www.american,edu), 2005년 5월 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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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렌츠 해의 어족자원은 크게 표층어류와 저서어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어종은 표층어류 중 열빙어․청어 정도이며, 저서어류 중에서는 대구․대서양대구

(haddock)를 들 수 있다.72) 이들 어종들은 대부분 노르웨이 연안에서 산란하는 중요한 경계

성 어종이다. 만약 노르웨이에서 치어를 과도하게 어획하거나 제대로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

으면 바렌츠 해 전체의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어종이 정착성 어종이 아

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당연히 공유자원으로서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양국

은 어족자원을 지속가능하고도 형평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바렌츠 해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대에 개방

된 바렌츠 해 석유자원 개발 사업은 1995년에 54개의 시험유정사업이 실시되었다. 석유자

원의 매장은 바렌츠 해 중 러시아쪽 대륙붕에 집중되어 있다. 노르웨이 쪽은 상대적으로 적

기는 하나 아직 미개발된 곳이 많아 그 상업적 잠재력 또한 막대한 것으로 전해진다.73)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1975년 4월 바렌츠 해 어족자원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대구, 북대서양 작은 대구(Saithe), 열빙어를 

공동자원관리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들 어종은 바렌츠 해의 주요 경계 왕래성 어종이라는 점

에서 자원관리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협정 체결 당시 이들 자원에 대한 정확한 자원평가가 

양국의 가장 큰 관건이었다. 양국 과학자들을 통한 자원평가는 양국의 기존 자원관리 관행

과 연계되어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보다 광범

위한 자원관리 관점을 제공해 주기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런 점은 국제해양개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ICES의 지원과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획

량 보고 체계와 자원조사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어업자원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었

다.74) 또한 ICES는 양국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비정부기구로 순수한 자원평가기관이기 때

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자료를 양국 공동위원회가 채택하느냐 여부는 별

개의 문제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양국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자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평가

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의 바렌츠 해 수산자원에 대한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자원평가가 활발히 수행되면서 1998년

에는 유엔공해어업협정(1995년 UNFSA)에서 채택된 예방적 기준점(Precautionary Reference 

72) WWF, ｢The Barents Sea Ecoregion｣, 2001, p. 34.
73) Ibid., pp. 57∼60.
74) Olav Schram Stokke, Management of Shared Fish Stocks in the Barents Sea, 2002, p. 12.



부록 1. 공동어업관리의 사례와 시사점  177

Points) 적용이 도입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75) 예방적 기준점에 준거한 자원관리는 기존

의 자원관리에 비해 자원의 재생산력, 회복력, 자원의 특성, 사망요인, 관련종 및 의존존의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자원량 회복에 비해 바렌츠 해의 생

물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렌츠 해의 공동자원관리는 공동자원관리 사례 중 성공 사례로 주로 언급된다. 자원보존

조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와 상설평의회를 설치한 것도 좋은 본보기이다. 공동위원회는 자

원 연구 및 규제와 관련하여 협력하며, ICES가 제시한 자원평가를 토대로 실질적인 TAC를 

결정하는 위원회이다. 현재까지 양국의 TAC는 거의 균등배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공동

위원회가 설정한 쿼터는 노르웨이, 러시아 외에도 과거 바렌츠 해에서 조업한 제3국에게도 

할당된다. 그리고 그 쿼터는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설평의회는 양국간 어업관리 및 법집행 관행에 관한 사안을 다룬다. 양국은 바렌츠 해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78년 ‘회색수역협정(Grey Zone Agreement)’를 맺어 공

동수역에 대한 어업감시에 대해 기국주의 관할원칙을 도입하였다. 이 협정은 바렌츠 해 전

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에 경계획정이 명확하지 않은 수역과 일부 양국의 순수 

EEZ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이 자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행사하고 

제3국 어선은 해당어선에 어업허가를 발행한 국가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76) 

1975년 어업협력 협정 체결 이후 큰 갈등 없이 양국이 나름대로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구어장인 바렌츠 해는 오늘날 여전한 과

잉어획 및 IUU어업, 그리고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주변수역의 유전개발 등으로 심각한 위

기에 직면하고 있다. 바렌츠 공동어업체제는 양국간 운영상의 갈등은 크게 빚어진 적이 없

으나 자원관리 자체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즉 TAC 관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92년 노르웨이 해양경비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어민들이 매년 10만 톤 이상을 TAC 할당량 보다 초과하여 잡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77)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에 의하면 이러한 남획은 매

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78) 이와 함께 ICES는 바렌츠 해 뿐만 아니라 북해를 포함하여 

대구어종에 대한 어획강도를 낮출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2003년에는 바렌

75) UNFSA 제6조 제3항 및 부속서 2에 따라 과학적 추정치를 통해 예방적 기준점을 도출하여 목표어종과 

연관종 및 의존종까지 포함한 먹이사슬을 예방적 기준점 수준으로 유지 또는 회복시키는 자원관리정책

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76) Stine Busch Ronning, Two Countries sharing a renewable resources, 2002, pp. 29-30.
77) Stine Busch Ronning, op. cit., p. 38. 
78) www.panda.org. 2005년 5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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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해의 대구 쿼터는 38만 9천 톤 이하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공동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48만 6천 톤까지 쿼터를 올렸다.79) 

바렌츠 해의 자원관리가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자원관리에 있어 양국의 각

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르웨이는 유럽공동체 가입을 다시 검토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바렌츠 해의 자원관리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면 유럽공동체의 공동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이하 CFP)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CFP는 오늘날 자원관리정책의 실패사

례로 조명되고 있어 바렌츠 해의 자원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

속가능한 자원관리는 자원이 존재하는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정책이므로 자원량 회복을 위

한 특단의 노력이 없다면 바렌츠 해의 공동자원관리의 앞날도 밝지 못할 것이다. 

3. EU-노르웨이의 북해 공동자원관리

1992년 유럽은 12개 회원국이 ‘유럽동맹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

히트 조약)을 체결한 이후 대내적으로 단일한 수산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근간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EU의 북해는 여러 국가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산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수역은 대륙붕이 넓게 분포하면서 어족자원도 풍부하여 

주변 연안국 어민들의 중요한 생활 터전이다. 북해 수역에 대해서는 1970년대 주변국들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CFP를 수행할 바탕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북해 수역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 중 노르웨이는 1972년 국민투표로 EU의 전신인 EC의 가입이 좌절되

었다. 따라서 양측은 북해수역의 자원관리를 위한 양자협정이 필요하였다. 

1977년부터 경제수역개념이 양측에 도입되면서 어업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하였으

나 1980년 2월에서야 양국간 북해어업협력협정80)이 체결되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정부 

입장에서는 노르웨이 EEZ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EU 어선의 단계적 철수가 필요하였기 때

문이다. 그런데 1980년 이 어업협정은 양국간의 경계왕래성어족에 대한 관리와 TAC설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외에는 추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81) 따라서 양측은 입어조건과 

79) WWF, The Barents Sea Cod, 2004, p. 23. 
80)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Norway” 임. 
81) ibid., 제2조.



부록 1. 공동어업관리의 사례와 시사점  179

TAC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 5월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1980년 어업협

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은 지금까지 약 25년간 조화로운 어업협력관계를 유지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그 예로 1997년에는 북해산 청어에 대한 자원 관리 및 

공유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82) 2000년에는 파로제도(Faroe Islands)까지 포함한 제3자

간 북해산 고등어 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83)

<부록 그림 1-3> EU와 노르웨이의 공동자원관리수역도

   자료 : www.europa.eu.int. 

양측은 매년 북해의 7종의 경계왕래성 어종에 대하여 TAC를 결정한다.84) ICES가 해당 

어종을 어획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적정어획량을 도출하여 양측에 

권고한다. 양측은 자체 국가연구소에 자문하여 자체적인 어획목표량을 조정하여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ICES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양측은 ICES의 권고를 참고만 할 

뿐이다. 

그런데 2000년 ICES는 양측에 제안한 북해 대구자원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경

82) CONSSO, Assessment Report on Fisheries and Fisheries related Species and Habitats Issues, 2005년 5
월 11일 검색.

83) ibid.
84) 대구, 대서양 대구(haddock), 대서양 작은대구(saithe), 민대구(whiting), 가자미(plaice), 고등어, 청어 등 7

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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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긴급한 TAC 삭감 및 어획능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너무 많은 양을 

잡을 뿐만 아니라 너무 어린 고기까지 남획하여 대구어종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이다.85)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양측은 실제로 대구어종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즉 양측이 20년을 책정해온 TAC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인식한 것이다. 단지 대구어

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86) 대서양 청어는 이미 1995년 어획량이 급감하여 생물학적 한

계를 넘어섰다.87)

이렇게 되자 양측은 어획능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어획노력량을 줄이기 위한 공동노력을 

강구하였다. EU는 1983년부터 시행된 ‘다년어획능력지도프로그램(Multi-Annual Guidance 

Programme, MAGPs)’을 더욱 강화하여 어획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0년 ICES

에 의한 북해 대구자원의 고갈 권고가 있자 대구어종의 산란기인 2월 14일에서 4월 30일까

지 대대적인 금어구를 설정하였다. 이 금어구는 EU와 노르웨이의 공동관리수역 전역에 7주

간 설정되는 것이다.88) 그리고 북해어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치어 남획과 부수어획 방

지를 위하여 선별적 어구․어법 도입과 치어탈출장치의 개발 등 기술적 조치 도입에도 노

력을 기울였다. 

북해수역의 자원량 급감에는 TAC 삭감 없는 무책임한 양측의 어업정책과 어민들의 무차

별적 과잉어획이 주요 원인이지만 해양오염도 그에 기여하였다. 북해는 19세기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면서 육상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오염원 유입과 선박사고, 부

영양화 등으로 오염에 취약한 수역이다. 이에 따라 EU와 노르웨이는 어족자원을 비롯한 해

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어업정책과 해양정책이 통합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

다. 즉 북해의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파괴는 중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

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실제 어업정에 도입하기 위

하여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방법과 생태적 접근(ecosystem approach)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계속적인 어획능력 및 어획노력량 감축, 자원량 평가에 예

방적․생물학적 기준점 도입, 선택적 어업기술 개발, 어업감시감독체제 강화, 금어구와 같은 

보호구역 확대, 자원회복계획 대상 확대, 어업보고체계 정교화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89)

85) www.europa.eu.int. 2005년 5월 11일 검색.
86) CONSSO, op. cit.
87) 청어에 대한 생물량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1996년 TAC를 대폭 삭감하고, 1997년에는 아예 한

해 동안 청어어업을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Ibid.
88) www.europa.eu.int. 2005년 5월 11일 검색.
89) CONSSO,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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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4> EU와 노르웨이의 대구 금어구 설정구역

      자료 : www.europa.eu.int. 

4. 호주-뉴질랜드의 남 태즈만 오렌지러피 공동자원관리

호주의 남 태즈만 대륙붕(South Tasman Rise)에 서식하는 오렌지러피(orange roughy)는 

호주의 관할어장(배타적 경제 수역, EEZ)과 이에 인접한 공해(公海)에 걸쳐 분포한다. 지금

까지 이 해역의 오렌지러피는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조업해왔고, 이 밖에 남아프리카공화

국 등 다른 나라도 조업에 참여해왔다.

오렌지러피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어종이다. 오렌지러피의 수명은 

150년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길고 그만큼 성장이 더뎌 성체로 자라는 데 30년이 걸린다. 그리고 

보통 수심 1천∼2천 m의 바닥에 넓게 분포해 있다가 산란기가 되면 해산(海山)으로 올라와 

밀집하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조업은 산란기에 집중되기 쉽다. 또한 과거의 오렌지러피 어업

은 해저와 비탈면에 그물을 끌어야 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쉽게 과잉 어획 상태에 도달한다. 따라서 자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고

갈이 매우 빨리 일어나고, 고갈된 자원이 회복되는 데에도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러한 까닭에 오렌지러피는 현재 세계적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어종이다.90) 

90) 이와 관련해 세계야생생물기금(WWF)과 야생동물거래감시단체인 ‘TRAFFIC’은 2003년 11월에 오렌지

러피 어업을 사례로 저층트롤어업의 문제점을 제기한 보고서 ‘Managing risk and uncertainty in deep-sea 
fisheries: lessons from Orange Roughy’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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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렌지러피가 남 태즈만 해역에서 큰 어군을 형성한다는 사실

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에 호주의 어업인들이 어군을 발견하여 조업에 

나섰고 이 소식을 접한 뉴질랜드 어업인들도 여기에 가세하였다. 그 해 호주의 어획량이 

1,500톤에 이르는 등 2천 톤 이상이 어획되었다. 이렇게 되자 과잉어획을 우려한 호주의 어

업관리 당국이 뉴질랜드 측에 오렌지러피에 대한 공동 어업관리를 제안하였다.91) 뉴질랜드

는 이 제안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남 태즈만 해역에서 오렌지러피를 계속 조

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고 오렌지러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어업관리는 실현 가능성이 높았는데 여기에는 다음 이유

를 들 수 있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이웃해있고 문화적․역사적 배경이 유

사하여 서로 협력하기 쉬운 기반이 있었다. 그리고 만일 오렌지러피가 호주나 뉴질랜드 중 

한 EEZ에서만 서식했다면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나라 모두 국내

에서 과학적인 자원 평가에 기초한 모범적인 어업관리를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 어업관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는 공동 어업관

리 정책의 내용을 좌우하는 오렌지러피의 자원 분포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 

태즈만 공해의 오렌지러피가 공해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인지, 호주 EEZ와 공해에 걸

쳐 존재하는 것인지 그 성격에 따라 관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는 오렌지러피에 대한 연안

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호주와 공해 조업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뉴질랜드의 상충되는 이해관

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92)

둘째는 오렌지러피의 높은 시장 가치와 고갈되기 쉬운 취약함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93) 호주와 뉴질랜드의 어업인들은 그들에게 합

리적인 대안인 공동 어업관리 체제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들 모두가 공동 자원

관리의 효용을 강하게 믿으면서도 동시에 가용한 모든 어획능력을 동원하여 남들이 어획하

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오렌지러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예견되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7년 12월 남 태즈만 대륙붕의 오렌

지러피에 대한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998년 3월부터 1999년 2월

91) 공동 어업관리를 제안하면서 호주는 뉴질랜드 EEZ 인근 챌린저 고원(Challenger Plateau) 해역에서 호

주가 조업하지 않는 대신 호주 EEZ 인근 남 태즈만 대륙붕에서 독점적인 조업권을 얻거나, 총허용어획

량(TAC) 배분에서 과거의 어획 실적을 고려하여 호주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두 가지 복안을 가

지고 있었다.
92) 과학자들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호주 EEZ의 오렌지러피와 남 태즈만 대륙붕의 오렌지러피가 유전자구

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호주 EEZ보다 남 태즈만 대륙붕의 오렌지러피 어획량이 많은데 

이는 산란기에 이곳으로 오렌지러피가 모이기 때문이다.
93)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에게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행위가 전체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임이론의 하나이다.



부록 1. 공동어업관리의 사례와 시사점  183

까지 1년으로 정하고 협정이 끝날 즈음 연장 협상을 벌이기로 하였다.

<부록 그림 1-5> 호주-뉴질랜드의 오렌지러피 공동 관리구역

자료 : Staples, D. Management of Shared Fish Stocks - Australian Case Study, 2002

이 협정에서 두 나라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어획 실적에 기초하여 1998/1999년의 TAC를 

2,100톤으로 책정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에 80:20으로 배분하였다. 쿼터는 한꺼번에 소진할 

수 없고 전․후반기 6개월 동안 절반씩 소진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원의 구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 상태 및 자원의 생산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

기로 하였다. 이밖에 협정을 통하여 어획 자료와 관련 출판물의 교환에 합의하고, 어업에 대

한 감시와 보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한편 제3국의 조업 참여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협정은 남 태즈만 

대륙붕의 오렌지러피가 EEZ와 공해에 걸쳐 분포하는 자원(straddling stock)이지만 두 나라 

EEZ에 걸쳐 분포하는 자원(transboundary stock)인 것처럼 다루었다. 

그러나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고 그 이후 계속 갱신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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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또한 협정이 체결된 1997년 12월부터 발효하는 이듬해 2월

까지의 조업활동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도 없었다. 이는 곧 분쟁의 실마리가 된다. 뉴질랜

드는 협정 체결 후에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자국의 어선을 철수시켰지만, 호주는 철수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호주는 오렌지러피 2,052톤을 어획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어획량은 협정에서 정한 1년 동안의 TAC와 맞먹는 것이다. 이 때문에 뉴

질랜드는 호주가 협정의 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뉴질랜드야 말로 

협정 기간 동안 규정된 쿼터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협

정 기간의 전반기 쿼터의 81%에 해당하는 175톤을 초과하여 어획하였다.

그리고 제3국의 조업에 대해서 협정이 무기력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협정 기

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벨리즈(Belize)의 어선이 공해에 들어와서 조업하는 일이 벌어

졌지만 협정 체결 전에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제3국은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국

제수산기구의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반하는 어업 행위를 할 경우 비규제(unregulated) 어업으

로 규정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협정에 관련 규정이 없었던 탓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94)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협정 체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국제수산기구로 보는 것에 논란도 남아있다. 

요컨대 남 태즈만 해역의 오렌지러피를 마치 두 나라 EEZ의 공유 자원인 것처럼 협정에

서 다룬 것은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들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정을 

연장하는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협정이 종료된 직후인 1999/2000년에도 오렌지러피의 고갈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강한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합의는 지속되었다. 이 합의에서 두 나라는 

기존 협정에서 정한 TAC 2,100톤과 배분 비율을 스스로 준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호주는 

어획량이 1,700톤에 도달하자 어업관리당국(AFMA)이 조업 어선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뉴

질랜드 어선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아 뉴질랜드에 배정된 420톤을 훨씬 넘어서는 1,600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이는 협정 발효 직전 호주가 보인 조업 행태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결국 1999/2000년에 두 나라가 어획한 오렌지러피는 3,700톤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이는 TAC의 75%가 추가로 어획된 것이다. 

이에 더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벨리즈도 계속 조업하였다. 이들 어선이 어획한 양을 정

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최대 6,2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 태즈만 해역에서 1년 동안 어획된 오렌지러피의 양은 TAC의 4

94) 국제법에 근거할 때 제3국의 공해 조업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호주는 유엔해양법과 유엔공해어업협정 정

신에 따라 자국의 EEZ와 공해에 걸쳐 존재하는 어업자원의 관리를 위해 제3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었다.



부록 1. 공동어업관리의 사례와 시사점  185

∼5배에 달하는 1만 톤에 육박한다.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2000년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새로운 협정에 서명하였다. 두 번째 

협정은 이전 협정에서 제기된 약점을 보완하였다. 먼저 경과규정을 두어 협정 체결 이후 발

효 때까지 조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협정 기간도 어느 한 당사국이 파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두 나라 이외에 조업하는 제3국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만일 제3국이 남 태즈만 오렌지

러피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이해(利害)가 얽혀 있다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 나라와 협조하

고 이 나라에 협정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전체 쿼터는 2,400톤으로 이전보다 늘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에 75:25로 배분하였

다. 어업관리에서 남 태즈만 공해의 자원과 호주 EEZ내의 자원이 일관된 관리 수단을 적용

하기로 하였고, 공식적인 자원량 평가가 공동관리의 의사결정에 과학적인 바탕이 되도록 제

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나라의 새로운 협정은 너무 늦은 셈이 되었다. 새 협정 발효 이후 어

획량은 급감하였다. 2001/2002년 총 어획량이 190톤에도 미치지 못하자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2/2003년의 쿼터를 1,600톤으로 낮추고 쿼터의 적용 범위를 호주 EEZ의 남 태즈만 해역

으로 확대했다. 이것으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1999/2000년에 과도하게 

어획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협정은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다. 자원 고갈로 나눌 파이가 

작아진 대신 협조의 필요성은 절실해진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국의 규제받지 않는 어

업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 자원이 없는 이상 그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5. 미국-캐나다의 날개다랑어 협정

회유 어종인 날개다랑어가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수역을 왕래함에 따라 양국 어선들이 이

들 어류를 쫓아 조업하면서 상대국의 관리수역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캐나다가 자국의 서부해안의 200 해리 안에서 허가 없이 조업 중이던 19척의 미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캐나다는 이 수역을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미

국은 공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같은 해 8월에 캐나다산 다랑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의 이러한 수입 금지조치는 1976년의 어장 보호 및 관리법안의 205조

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미국의 어선이 공해에서 조업 중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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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포되었을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캐나다는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GATT에 위

배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양국이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날개다랑어 임시협정이 체

결되었고 이듬해 9월 미국은 캐나다산 다랑어와 그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였

다. 양국 정부는 여러 번의 협상 끝에 1981년 7월 29일 마침내 날개다랑어 협정(US-Canada 

Albacore Treaty)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하에서 미국 다랑어 선단은 캐나다 영해 내에서의 조업뿐만 아니라 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외에서의 조업을 합법적․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캐나다 내 어항의 시설물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어획물의 캐나다 판매, 미국으로 수출 또는 수송 등도 가능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어선들도 미국수역 및 미국 내에서 이와 똑같은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나라는 매년 상대국에서 조업할 예정인 어선에 대한 명단을 교환하

는데 이 명단에는 어선 이름, 정박어항 이름, 배의 소속 주를 나타내는 표지, 어선 등록번호 

및 선장이나 배 항해사의 이름 등이 포함된다.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반드시 다른 나라에

서 조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 어획량에 대한 자료는 상호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단의 명단은 교환되었지만 이들의 총 어획량에 대한 자료교환이나 어획량을 측

정하기 위한 감시 등의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을 전후하여 캐나다 어선의 

미국 영해에서의 어획량이 미국 어선의 캐나다 영해에서의 어획량을 훨씬 능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1월에 미국 트롤어업협회는 캐나다 선단의 어획수준 및 이에 따른 영향과 관

련 조약에 대한 협의를 위해 캐나다 관계당국자와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개선된 자료

수집 및 교환 프로그램 도입과 자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른 나라 소속 어선단의 조업강

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체크인․체크아웃(check-in․check-out) 제도’의 도입에 

합의했다. 현재 양국은 다랑어 어획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미열대다랑

어위원회(IATTC)나 다자간고위급협의회(Multilateral High Level Conference) 등을 통한 국

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 

<부록 표 1-1> 미국-캐나다 날개다랑어 협정의 조업 규제 내용

미국 EEZ내의 캐나다 어선 수 캐나다 EEZ내의 미국어선의 어획강도

2003년 170척 680조업개월 

2004년 140척 560조업개월

2005년 125척 500조업개월

주 : ‘조업개월’은 모든 어선이 조업한 개월 수를 합한 것으로 만약에 2척이 배가 각각 3개월간 조업을 했

다면 6 조업개월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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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1년 4월과 6월 그리고 2002년 4월등 세 번에 걸쳐 협의가 있었으며 마지막 협의

를 통해서 최종적인 협정이 체결되었고, 2003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3년에 걸쳐 자국

어선단이 다른 나라의 영해에서 행하는 조업행위 및 어획량에 제한을 두었다. 이 조치에 따

라서 캐나다는 총 어선의 숫자가 규제되며 미국은 총 어선의 조업 개월 수가 규제된다. 이 

조치의 발효이후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이후는 필요에 따라서 이 조약의 연장이 가능하나 만약에 추가 연장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이 조약에 의해서 허가된 어선 수나 어획강도 등이 현행 수준에서 75%가 감소된

다. 따라서 양국에 걸친 어획양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나라의 관계자 및 관련 산

업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 효과적인 보고․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 공동어업관리 사례의 시사점

다자간 협력 사례로 들 수 있는 중앙 베링 해의 명태자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은 우

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러시아․일본․중국․폴란드 등의 관련 당사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하였다. 이는 베링 해 명태 자원량을 

MSY 수준으로 유지 및 복원하고 베링 해에서의 명태 및 다른 어족자원에 대한 사실적 자

료의 수집 및 조사에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에 필요하다면 이 해역에서의 다른 수산자원에 

대한 필요한 보존 및 관리조치들을 수립하기 위한 다자 사이 토론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

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중․일의 공동 수역에서도 고갈이 우려되는 특정 어종에 대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

성하고 더 나아가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다자 협의체라는 점에서 

베링 해 명태자원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자간이든 양자간이든 공동자원관리에 동참하여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자원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원평가에 있어서 기술적 한계 극복도 관건이지

만,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원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련 당사국의 과

학자들 위주로 자원평가단이 구성될 경우 자국에 유리한 자원평가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TAC 자체를 소극적으로 잡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원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동어업관리 정책에 반영되

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동어업관리 당사국들이 자국 어업인들의 이익과 반발을 우려하여 

TAC 산정에 정치적 고려를 많이 가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EU-노르웨이의 북해 공동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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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ICES의 권고를 무시한 TAC 확대는 장기적인 자원고갈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무엇보다 TAC 감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업인들의 저항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과도한 요구에 굴복하여 중장기적인 자원관리계획을 

포기한다면 후손에게 이어질 어업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EU-노르웨이의 북해 사례에서 어업자원의 감소를 과잉어획과 함께 해양생태계의 지

속적인 파괴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는 점은 높

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이 사례는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원은 해양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자원

관리적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황해는 반폐

쇄해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연안공단이 많이 분포하고 해상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해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게다가 황해는 중국과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수심도 낮다. 따라서 황해

의 경우도 북해의 사례처럼 어업정책에 해양환경보호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

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어업관리에 실패한 사례는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두 나

라 모두 자원관리 면에서 선진국이고,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 공통 기반이 있

었지만 실패로 귀결되어 더욱 그러하다. 한마디로 호주-뉴질랜드 사례의 교훈은 신뢰를 이

끌어내는 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공유 어업자원이 지니는 성격 

상 공동 관리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의 오렌지러피 사례는 한․중․일 

공동 어업관리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한․중․일 수역은 EEZ가 겹쳐 있어 공해의 제3국 

조업 문제는 없다. 그리고 오렌지러피처럼 남획에 민감한 어종도 별로 없다. 

그러나 한․중․일 공동 어업관리는 호주-뉴질랜드보다 신뢰의 기초가 더 열악하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세 나라 간에는 역사 인식 문제에서 앙금이 남아있고 해상의 영토 분쟁

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와 어업관리의 수준도 다르다. 당장 자

원관리를 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자원량 평가에서부터 각자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심한 견해차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일 공동 어업관리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힐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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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공동어업관리의 경제학적 배경을 고찰하면서 게임이론에 근거하여 공동어업관

리가 각자의 관리보다 관련 당사국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음에서

는 이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기대효과를 수치로 나타낸 연구

로 정어리와 멸치자원에 대한 칠레-페루 공동어업관리 연구를 소개한다.

1. 칠레와 페루의 공유 자원과 게임이론

칠레와 페루 연안은 세계적으로 소형 부어어종(small pelagic species)이 가장 넓게 집중되

어 있는 지역이다. 두 나라의 연간 해양자원 생산량은 1,000만∼1,200백만 톤에 이른다. 두 

나라의 수산부문에서 연간 수출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20억불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소형 

부어어종을 이용한 어유(魚油)와 어분(魚粉) 등이다.

1990년대 칠레와 페루 연안에서 어획된 소형 부어어종은 세계 유영 어종 어획량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이들 어종의 중요한 특징은 경계왕래성이라는 점이다. 즉, 해당 어종들

은 양국의 해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자원이 경계왕래성 어종일 

경우, 한 국가의 어획노력은 다른 국가의 수산업의 특징(characteristics)과 가용성

(availability)에 중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나아가 두 국가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의 남획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계왕

래성 자원의 적절한 공동 관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협조게임의 이론(cooperative game theory)

과 동태적 수학프로그램(dynamic mathematical programming)을 사용한다. 생물기술․경

제․제도적 개념들을 통합한 동태비선형생물경제모델(dynamic nonlinear bioeconomic model)

이 순사회적수익(net social benefit), 어획노력수준, 어획비율과 같은 관련변수들의 가치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협상의 교착상태는 제로섬적 인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국-중국, 한국-일

본간의 관계를 제로섬적 관계, 즉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손실이며, 상대방의 손실이 나의 이

익이라고 인식한다면 공동이익을 위한 합의는 쉽지 않다. 제로섬관계에서는 협상을 전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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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으로 보고 인내로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하려고 접근한다. 협상의 교착은 실제로 득실구

조가 제로섬인 것 뿐 만 아니라, 제로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로섬적 득실구조로 오인되

는 것, 그리고 죄수딜레마상황과 같은 비협조유발적인 비제로섬 득실구조 등에도 기인한다. 

비제로섬이지만 어느 한쪽만이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제로섬적 인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에서 오는 이득을 명시해 볼 필요가 있

다. 어획량감축, 어획도구 규제 등의 효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제로섬

적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어획한 어종을 시장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생산함수는 투입물인 생산요소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생산물량 간의 투입-산출관계를 말한다. 어획(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

는 자본과 노동이며, 구체적으로 선박, 그물, 기타어구 등은 자본이 되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업인은 노동이 된다. 일반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를 통틀어 어획노력이라 한다. 

어획노력의 단위는 어선의 척수, 톤수 또는 마력수, 어업인 1인당 어로일수, 어선 척당 출어

일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획량(생산량)은 어획노력 이외에도 해당 수산자원의 어군

(stock)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데, 동일한 양의 어획노력을 투입해도 어군의 크기

가 클수록 많은 양을 어획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수산자원의 생산함수(어획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tt XqEY =

t기간 동안의 어획량 는 같은 기간 동안의 어획노력 와 어군 즉 자원스톡의 크기 , 

자원의 밀도를 의미하는 어획능률계수 에 달려있다. 특정 어종의 자원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므로 자원의 성장률, 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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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해당 어종의 부양능력(carrying capacity)의 한계점에서의 최대 자원량을 

뜻하며, 은 스톡 가 0에 가까울 때의 고유성장률(intrinsic growth rate)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어느 한 어종자원의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의 생물경제학적 상황들은 <부록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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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1> 최적 어획량의 결정

산출량곡선(yield curve)은 다양한 수준의 어획노력(E)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을 나타내고, 

포물선형태(dome-shaped)의 총수입곡선(TR)은 각각의 어획노력 수준에서의 총수입을 나타

내는 데, 이는 산출량에 가격(P)을 곱하여 계산된다. 선형의 모습을 띄는 총비용곡선(TC)은 

각 어획노력들 수준에서의 총비용을 뜻한다. 재생가능한 자원의 지속성(sustainability)은 어

획량(Y)이 어자원의 순성장율, F(X), 보다 클 경우 붕괴된다. 자연성장율이 지속가능한 어획

량과 일치하는 한, 안정상태의 자원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개방어장(open access)에서 어업인들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동일할 때까지 어획을 할 것이

며(TR=TC), 총어획노력은 지대가 모두 사라지는 EOA에서 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어

획량극대화 혹은 지대(rent)극대화를 위해서는 총어획노력이 지속적최대생산량(MSY) 혹은 

경제적최대생산량(MEY)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MSY는 비용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

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95)

따라서 어획물의 가격과 어로비용조건, 할인율 등을 고려한 MEY에서 지속적인 경제적지

대의 극대화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관리를 위해서라도 EOA에서 EMSY혹은 EMEY로 옮기

기 위한 관리상의 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하게 된다. 

두 국가 혹은 세 국가에 의해서 공유되는 어장에 게임이론을 적용해본 결과 어느 한 국가

의 경제적 이득이 다른 국가의 어업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때, 비협조인(noncooperative) 

95) MSY의 개념은 어획물의 가격(P)이 불변이고 어로비용이 없고 동시에 동태적으로는 할인율(discount 
rate)이 0일 때만 타당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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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보다 열등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비록 한 국가가 좋은 관

리수단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상호 협조적(cooperative) 이지 못하면 재생가능한 자원은 고

갈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은 어류자원에 대한 두 

국가의 공동관리(joint management)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96) 

2. 어획할당량과 최적관리전략

양국가간의 협조적 게임이론이 적용된 이후에는 두 단계에 걸친 합의가 필요하다. 1 단계

는 어획할당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고, 2단계는 최적경영전략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다. 먼저 어획할당량과 연관하여 A국가의 어획할당량을 ‘α’라고 하고, 상대국 B

국가의 어획할당량을 ‘(1-α)’라고 하자(0≤α≤1). A국가의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Aπ 와 B국가의 목적함수인 Bπ 는 각국의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 )∫
∞ − −=

0
dttYXCPe AA

t
A απ δ

π B=
⌠
⌡

∞

0
e
- α
(1-α)[P B-C B(X)]Y(t)dt

위 식에서 δ는 할인율, P는 해당 어종의 가격, C는 어획단위비용, Y는 두 국가의 총어획

량을 뜻한다. 

두 국가의 최적경영(관리)전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순수익들의 

가중합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두 국가의 공유어종의 어획을 통한 순수익의 총현재가치

( Sπ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BASMax πββππ −+= 1

96) 수산자원에 협조적게임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가정들이 필요하다. 첫째, 각 국가는 순수익

(net benefit)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둘째, 관리자들은 효과적으로 대화한다. 셋째, 관리자들은 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구속적인 협정들(binding agreements)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금전적보상(side payment)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두 국가사이에는 오로지 당사국인 두 국가만 존

재한다. 여섯째, 두 당사국 간에는 오로지 어느 한 어종만이 존재한다. 일곱째, 각 국가는 비음수(non 
negative)의 최소순수익점(threat point)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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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β는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뜻한다(0≤β≤1). 만일 ‘β=1’이면, A국가가 

협상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되고, ‘β=0’이면, B국가가 협상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고, ‘β=0.5’이면 두 국가는 동일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만

약 식(3)에서 순수익의 가중치합계가 0과 1사이에 있는 각 β에 대해 최대에 이른다면, 해

결책들의 결과조합들은 ‘파레토 경계’에 위치하게 된다.97) 개인합리성제약인 최소이익점

(threat point)은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의 순수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방어장에서의 최소이

익점은 ‘0’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협조게임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아래 식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 )( )[ ]0*0*
BBAAMax ππππ −−

여기서 
*
Aπ 는 협조 시 A국가의 순수익이며, 0

Aπ 는 최소이익점에서의 A국가의 순수익을 

뜻한다. *
Bπ 는 협조 관계 하의 B국가의 순수익이며, 0

Bπ 는 최소이익점에서의 B국가의 순수

익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각 국가는 협조 없이도 최소이익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부록 그림 2-2>에서 파레토최적선상의 C점은 협조관계에서의 총수익을 보여주고 있으

며, 비협조적인 관계의 총수익에 비해 약 6억 7천만 달러의 추가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환경변화 등으로 다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 BCD 곡선 상에서 있어야 최적의 

상태에 도달한다. 

<부록 그림 2-2> 칠레와 페루의 순수익

97) Munro(1979)에 의하면 파레토 최적선상에 위치한 모든 조합은 각 국가의 경영(관리) 목적간의 교환 혹

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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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칠레와 페루에 대한 분석 사례는 어획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협조 전략이 순수익

을 극대화하는 협조 전략에 비해 열등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동일한 자원을 이

용하는 국가들이 각자가 관리하기보다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는 한․중․일의 공동어업관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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